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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자연 � 사람 � 관계의 회복, 15분 도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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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욱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3:40~14:20(40분)

[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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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2025 MRC in Bu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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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2층) 214~218호실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MRC in Bus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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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 광 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

오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Manifesto Resilient City 

Conference)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대의 도시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고립과 불평등,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구조적 패러독스를 안고 있습니다. 기후·생태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기 전에, 지혜를 모아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회복력의 재설계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러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전국 기초연구원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회복력 정책의 방향과 도시 전환 전략을 공유

하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88개 기초지자체가 회복력(Resilience) 도시 전환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그 협력과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한국형 회복력 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균등한 기회와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와 평등,   

그리고 상생의 근본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 위에서,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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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사회적 도전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스스로 적정(appropriate)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equality)와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보장되는 도시,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분산 투자와 

혁신적 정책 대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그 비전을 구체화

하고,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첫 회의 장소로 부산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의 염도는 생명의 근원, 인간의 

탄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종 바다를 찾습니다. 바다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자,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부산에서 회복력의 길을 논의하는 것은, 그 상처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인류 공동의 상징적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네 가지 주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도시 충격(Shock) —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도시 스트레스(Stress) — 지속적 불균형과 압력을 완화하는 사회적 회복력

도시의 미래 엔진(Engine) — 지역경제와 기술혁신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조성과 번영의 동력

공간과 시민(Space & Citizen) — 공공공간의 회복과 시민 연대가 만들어가는 포용의 힘

이 네 가지 축은 담론을 넘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 과제로 발전할 것입

니다.

오늘의 논의가 한국 도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회복력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의 얼굴을 닮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는 회복력 있는 시민이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치유와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을 열어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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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5 회복력 도시 포럼』이라는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부산연구원에 감사

드립니다. 부산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공직자, 연구

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연  

재난, 인구변화, 기술혁신, 지역 격차, 사회적 고립 등 도시를 둘러싼 복합적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성장과 확장보다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스스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도시 회복력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키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 자리가 

그 해답을 찾고, 실천적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15분 도시’ 전략입니다.   

시민들이 교육·돌봄·문화·여가·건강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15분 이내에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시 비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자원과 기회가 주민 주도로 순환하고 이웃 간 소통과 연대가 일상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정책을 비롯해서 각 지역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다 함께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의 새로운 미래가 힘차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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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영사

부산연구원 원장 직무 대행 허 윤 수

존경하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소장님, 그리고 각 지역의 기초자치  

단체장님들, 내외 귀빈 및 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 회복력 도시 컨퍼

런스’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미래의   

대응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인구감소, 사회적 불균형, 지역 간 격차는 더 이상  

개별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근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변화 

속에서 「도시 회복력(Urban Resilience)」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역량이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회복력 정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해온 도시입니다. 특히 박형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15분 도시 부산’ 정책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회복력의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실천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연구원은 이러한 시정 철학을 연구적으로 뒷받침하며, 재난과 기후, 인구, 

산업 변화 등 도시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독일의 선진 사례와 부산의 경험, 그리고 각 지역의 현실적 고민이 교차하는 자리입  

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님들과 전국 시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지식과 정책 역량을 

나누는 과정은 우리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부산연구원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정부 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 

민국 도시 회복력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가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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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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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원력 중심도시(Resilience Hub) 인증 사례

 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1. 국제 재난복원력 정책 동향

  � 재난위험경감 국제 의제의 변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도시화, 복합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급증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중심의 대응에서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 중심의 예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1970년대 UN 재해구호조정관 주도의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자연재해경감 10년(IDNDR, 

1990~2000)’, ‘국제재해경감전략(ISDR, 1999)’ 등 일련의 국제적 노력이 이어졌다. 이는 위험의 사전  

관리와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였다.

1994년 채택된 요코하마 전략(Yokohama Strategy)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천명했으나, 구체적 실행 

체계의 부재와 국가 간 편차로 인해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효고행동계획(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이 채택되어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위험경감 노력이 제도화되었다.

HF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3차 UN 재난위험경감세계회의에서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FDRR, 2015~2030)’가 채택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피해 감소를 넘어, 위험의 근본적 원인 해결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재난손실”이 아닌 “재난위험” 자체의 관리로 전환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시민사회·민간의 

공동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센다이프레임워크(SFDRR)의 주요 내용

센다이프레임워크는 2015년 제3차 UN 재난위험경감세계회의(일본 센다이)에서 채택된 국제적 재난관리 

지침으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사회 전반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05~2015년의 효고행동계획(HFA)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예방적·통합적 

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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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는 “위험의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대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회복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재해 복구를 넘어 사전 예방·위험 저감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재난위험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다음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재난위험의 이해

 –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의 원인과 상호작용을 이해

 –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 위험요소를 규명

○ 재난위험 거버넌스 강화

 – 국가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이 연계된 협력체계 구축

 – 법·제도·정책 간 일관성 확보와 위험관리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 복원력 구축을 위한 위험경감 투자

 – 사회기반시설, 주거, 보건, 교육 등 전 부문에 걸친 안전투자 확대

 – 자연기반해법(NbS)과 친환경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대비 강화

 – 재난 이후의 복구과정을 단순한 복원이 아닌 “더 나은 재건”의 기회로 활용

 – 복합재난 및 신흥위험(예: 팬데믹, 기후재난)에 대비한 적응체계 확립

  

그림 1. 센다이프레임워크의 행동 우선순위와 7대 목표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7대 정량적 목표(Target A~G)를 제시하여,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중 A~D 목표는 재난 피해의 “감소”에, E~G 목표는 복원력 기반의 “증대”에 초점을 둔다.

즉,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재난피해를 줄이면서 복원력 역량을 동시에 확장하는 이중 구조의 전략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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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DRR과 MCR2030

  � UNDRR의 비전과 역할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은 1999년 창설된 UN 산하 재난  

위험경감 전담기구로, 국제사회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UNDRR은 재난위험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난위험이 사람과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UNDRR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리더십 제공

 – 국제 재난위험경감 정책의 전략적 방향 제시 및 국가별 이행 촉진

○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 위험 데이터 표준화 및 정책결정자 대상 교육·컨설팅 제공

○ 파트너십 네트워크 운영 

 –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Sendai Framework Target 달성도 평가 및 성과 보고서(GAR) 발간

그림 2. UNDRR의 변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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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R2030의 구조와 운영체계

Making Cities Resilient 2030(MCR2030)은 UNDRR이 주도하는 도시 복원력 강화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도시가 센다이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표 1. MCR캠페인과 MCR2030 차이점

구분 기존 MCR(2010-2020) MCR2030(2021-2030)

목표 성격 인식 제고 중심 실행 및 성과 중심

참여 구조 도시 개별 참여 도시·국가·국제기구·민간의 다층 네트워크

평가체계 자율 보고 기반 단계별 진단 및 모니터링 체계

지속성 확보 단기 캠페인 형태 상시 운영 플랫폼 구조

핵심 도구 10 Essentials 체크리스트
스코어카드(Scorecard)·로드맵 기반 

복원력 경로 설계

2020년 기존의 “MCR 캠페인(My City is Getting Ready, 2010~2020)”을 계승·발전시켜 출범하였으며, 

도시 간 수평적 학습(city-to-city learning)과 기술지원 연계를 통해 도시 회복력 여정을 단계적으로 지원

한다.

MCR2030은 기존의 선언적 참여에서 벗어나, 도시가 스스로 복원력을 측정·관리·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 

프레임워크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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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silience Roadmap

MCR2030은 도시의 재난복원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3단계 단계별 지원체계(Stage A–

C)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도시가 단순한 참여 수준을 넘어, 자기진단 → 정책이행 → 지식확산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발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이다.

○ Stage A(준비단계)

 – 도시가 복원력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진단(Self-Assessment)을 수행

 – “Ten Essentials”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위험관리 수준 파악

○ Stage B(계획·이행단계)

 – 위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복원력 로드맵(Resilience Roadmap)을 수립

 –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위험경감 정책 실행



Session 2. 도시 충격(Shock)과 회복력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MRC in Busan  51

○ Stage C(확산·멘토링단계)

 – 모범사례 및 기술적 경험을 다른 도시와 공유

 – 복원력 중심도시(Resilience Hub)로 인증되어 국제적 리더십 수행

그림 4. MCR2030 Ten Essentials

UNDRR은 도시 복원력의 성숙도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Ten Essentials’을 핵심 평가틀로 제시

하였다.

이 지표는 거버넌스, 재정, 대비·복구 역량, 인프라 등 3대 영역을 아우르며,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한다.

3. 재난복원력 중심도시(Resilience Hub)

  � 개요

Resilience Hub(재난복원력 중심도시)는 UNDRR이 주관하는 「MCR2030」 프로그램의 최고 단계

(Stage C)에 위치한 도시로, 재난위험경감(DRR) 및 복원력 구축에서 모범사례를 보유한 선도도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단일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넘어, 도시간 지식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Resilience Hub의 특성

 –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재난관리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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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력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 및 정책 내재화

 – 타 도시의 복원력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교육 역량 확보

 – 국제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원력 생태계 확산 주도

기후변화의 가속화, 신종감염병의 확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복합적 위험요소의 증대는 기존의 개별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UNDRR은 도시단위의 복원력을 상호 연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Resilience Hub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인증요건 및 절차

UNDRR은 Resilience Hub로 지정되기 위한 도시의 필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복원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스코어카드(Scorecard) 평가체계”를 활용하며, 

이 결과는 도시의 DRR 역량 및 복원력 지표의 핵심근거로 사용된다.

구분 주요 요건 내용

단계적 성숙도 요건 MCR2030 로드맵 상 Stage C에 해당할 것

성과 기반 요건 복원력 로드맵의 실행 및 정책적 성과 입증

지식확산 역량 타 도시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컨설팅 능력 보유

자금조달 및 지속성 복원력 관련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행 지속성 보장

국제협력 참여도 MCR2030 국제행사 주최·참여 및 모범사례 확산 활동 실적

표 2. Resilience Hub 필수 요건

Resilience Hub 인증은 엄격한 단계별 심사과정을 거쳐 부여되며, 각 단계는 도시의 정책적 이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증 이후에도 도시의 활동내용과 성과는 MCR2030 대시보드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국제사회가 공유 가능한 모범사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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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silience Hub 인증과정

  � 주요기능 및 역할

Resilience Hub는 MCR2030의 정책 실행단위이자, 복원력 확산의 촉진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구분 주요 요건 내용

지식허브 복원력 관련 정책·기술·교육 자료의 생산 및 공유

멘토링 허브 Stage A·B 단계 도시 대상 기술자문 및 컨설팅 제공

협력플랫폼 도시 간 연계사업, 공동연구, 국제포럼 운영

학습플랫폼 DRR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자원 제공

표 3. Resilience Hub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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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통해 Resilience Hub는 도시 네트워크 내에서 복원력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작동하며,   

아래와 같은 역할 및 기대효과를 갖는다.

○ 도시간 지식교류 및 협력 강화

 – 성공사례의 체계적 전파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재난위험경감 기술의 국제표준화 촉진

 – 지역별 DRR 기술의 상호 호환성 및 확산력 제고

○ 지속가능한 복원력 생태계 조성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시민사회의 협력구조 내재화

○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국제회의 및 UN 이니셔티브에서의 정책 발언권 확대

4. 울산시 Resilience Hub 추진 사례

  � 추진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울산 역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난뿐 아니라 산업도시 특성상 화학사고, 에너지·환경 재난 등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재난 대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재난 전(前) 단계에서의 위험관리와 복원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안전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울산시는 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도시로서, 사회·경제적 피해의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재난 발생 후 복구가 아닌 도시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회복력 중심 정책이 핵심 과제로 부상

하였다.

또한 시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시민·민간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안전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울산시는 MCR2030 프로그램 참여와 Resilience Hub 인증 추진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였다.

  � 3개년 추진계획

울산시는 MCR2030의 로드맵에 따라 3개년 단위의 Resilience Hub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연차별 과업은 ‘진단(1차년) – 확산(2차년) – 국제화(3차년)’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복원력의 

체계적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동시에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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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울산시 Resilience Hub 신청 3개년 계획

○ 스코어카드 평가 워크숍 및 진단체계 구축

울산시의 복원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UNDRR의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를  

적용하였다.

총 15개 부서, 5개 공공기관, 지역 NPO가 참여하여 ‘Ten Essentials’ 항목별 자가진단 및 부문별 위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향후 도시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국제행사 및 기술·노하우 공유

울산시는 국내외 재난관리 전문가, UNDRR 관계자, 도시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주최하여 재난관리기술 및 정책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태풍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울산형 DRR 기술(예: 방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산업 

재해 대응기술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홍보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 DRR 교육 프로그램의 현지화 및 확산

울산시는 재난위험경감(DRR)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지화하였다.

특히 학교·지역사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생활 속 복원력 확산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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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성과

복원력 진단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기존의 수직적 행정구조를 탈피하고, 부서 간 수평적 협업체계를   

확립하였다. 재난관리, 환경,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여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스코어카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복원력 로드맵은 울산시의 중장기 재난·안전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화되었다. 특히 “Build Back Better” 원칙을 지방계획 및 인프라 투자 기준에 포함시켜 정책 설계– 

사업 시행–성과평가의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진단을 통해 식별된 취약영역(수자원 관리, 의료대응,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정책이 마련 

되었다. 예를 들어, ‘병상가용성 확보’, ‘공공의료시설 확충’, ‘피난경로 다중화’ 등

구체적 실행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시민안전 지표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재난위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정책결정의 과학화를 달성하였다.

5. Resilience Hub 인증의 교훈

  � 성공요인

○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조직적 추진의지

울산시의 Resilience Hub 인증 성공에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리더십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

시정 전반에 ‘재난복원력’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정책·예산·조직 간 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실무자 중심의 TF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평적 협업 구조를  

시도하였다.

이는 복원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 다층적 파트너십과 국제협력 기반

울산시는 중앙정부·UNDRR·국제도시 네트워크 등 다층적 협력구조를 활용하여 국내외 파트너십을 확대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원력 평가체계와 실행모델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특히, 민관학(民官學) 연계체계를 통해 기술, 연구, 시민참여 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울산형 복원력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Resilience Hub 추진과정에서 도입된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Scorecard)는 울산시 정책결정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량적 평가와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선순환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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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었다. 이러한 평가·모니터링 시스템은 향후 복원력 지표의 지속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 주요 교훈

○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

Resilience Hub 인증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기초에서부터의 점진적 축적과정을 요구한다.

울산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과정의 생략은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는 원칙 아래 Stage A–C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였다.

이 접근방식은 도시복원력 정책의 지속성과 현실적 실행력을 보장하는 핵심요인으로 평가된다.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 구축

Resilience Hub의 핵심가치는 국제사회 내 상호신뢰(trust) 기반의 협력이다.

울산시는 UNDRR과의 지속적 교류, 국제회의 발표, 해외도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향후 타 도시의 컨설팅 요청 및 기술협력 확대를 가능케 하는 도시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기초에서 출발하는 복원력의 실천

울산의 경험은 복원력이 고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현장에서 출발하는 생활정책임을 보여준다.

즉, 복원력의 핵심은 기술이나 제도 그 자체보다 시민의 참여와 인식 변화에 있다. 울산은 이를 위해 시민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일상 속 회복력”이라는 실천적 모델을 구현 

하였다.

6. 울산시 재난 및 안전정책 변화

  �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 Role Model City 브랜드화

울산시는 Resilience Hub 인증을 계기로 ‘Role Model City’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전략은 단순한 도시 안전정책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복원력 중심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 기준 연계: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정책 정합성 확보

 – 도시 브랜드 전략: ‘산업수도 울산’을 ‘복원력 선도도시 울산’으로 전환

 – 국제 협력 기반: UNDRR, APMCDRR 등 국제행사 참여 및 공동세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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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브랜드화 전략은 도시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복원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타 도시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

○ MCR2030 지속 추진체계 구축

울산시는 단기 인증에 그치지 않고, MCR2030 이행체계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이 추진 중이다.

 – 복원력 로드맵 정례화: 도시복원력 로드맵을 3년 주기로 점검·보완

 – 성과관리 체계 도입: 정책별 DRR 성과지표(Resilience KPI) 설정 및 평가시스템 운영

 – 중앙–지방 연계 강화: 국가 재난안전정책과 지방계획 간의 수직적 연계체계 확립

 – 도시간 교류 네트워크 확장: 국내 주요 도시 및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이를 통해 울산시는 MCR2030의 실질적 지속 이행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계획에서 실행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달성하였다.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시민참여형 협치 거버넌스를 시행하였다. 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정례화: 주요 정책 추진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

 – 시민안전참여단 운영: 취약계층·청소년·지역단체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의 참여 유도

 – 커뮤니티 기반 대응모델 구축: 지역별 안전 리더 양성 및 생활권 단위 복원력 강화

 – 민관협력 시스템 확립: 기업·비영리단체와 연계한 재난예방 캠페인 및 공동대응훈련 시행

이러한 구조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안전 패러 

다임을 정착시켰다.

  � 복원력 강화 전략

○ 지역 기반 취약성 개선

울산시는 도시복원력의 핵심을 ‘지역 맞춤형 취약성 관리’로 설정하였다. 기후·지형·산업구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원력 강화정책이 추진되었다.

 – 물리적 취약성: 노후 기반시설의 내재해성 강화, 재해위험지구 구조개선 사업 확대

 – 사회경제적 취약성: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난불평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 환경적 취약성: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홍수조절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이러한 접근은 ‘One-size-fits-all’ 방식의 중앙집중형 정책을 탈피하여,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원력 강화 모델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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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사회·제도적 통합관리 강화

울산시는 재난위험관리를 단일부서의 과제가 아닌, 전 부문 통합 거버넌스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 물리적 측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인프라의 연계형 대응체계 구축

 – 사회적 측면: 복지·교육·보건정책과의 융합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 보호

 – 제도적 측면: 각종 재난관리 계획 및 조례를 센다이 프레임워크 기준에 맞춰 개정

또한 울산시는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및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 “Leaving No One Behind” 실현전략

울산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UN SDGs의 핵심철학인 “Leaving No One Behind”를 지역정책에  

내재화하였다. 이는 재난위험경감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되었다.

 – 취약계층 중심 접근: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서비스 강화

 – 재난불평등 완화: 복지정책과 연계한 재난지원 체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 현장 중심 대응: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복원력 강화

 – 정책의 형평성 확보: 재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이러한 전략은 울산시가 단순히 ‘복원력 있는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이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공유하는 포용적 회복력 도시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7. 정책 제언

  �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 ‘작은 성공의 구조화’ 전략

○ 기존 정책의 복원력 관점 재해석

도시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기보다, 이미 보유한 정책을 복원력 프레임 안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재난안전, 기후적응,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중 상당수는 복원력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핵심은 개별 정책의 목적–수단–성과 간의 연계 구조를 복원력 관점으로 재정렬하여, 정책 전반의 방향성

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복원력 잠재자산을 

가시화하는 장점이 있다.

○ 단일 거점사업 선정 및 집중 추진

모든 분야를 동시에 시작하기보다, 대표성과 확장성을 갖춘 하나의 시범사업을 구조화하여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울산시는 태화강 복원사업을 복원력 스토리텔링의 중심축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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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국제 공유사례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작은 성공’을 정책적으로 구조화하여 국제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로 발전시키는 것이 

Resilience Hub 인증의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이다.

  � 조직 기반과 리더십의 제도화

○ 전담조직 구축 및 정책조정 기능 확보

복원력 정책은 부서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행정영역이므로, 이를 중재·조정할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다. 

시장 직속 또는 기획조정 부서 중심의 전담 TF를 구성하여 각 부서의 단편적 사업을 복원력 프레임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치적 여건상 시장 직속 조직 구성이 어렵다면, 중립적 연구기관 또는 도시정책센터 등 정책 중재자

(Policy Mediator) 역할을 수행할 별도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 내부 교육 및 공감대 형성

‘복원력’ 개념은 여전히 많은 행정조직에서 생소하다.

따라서 인증사업의 출발점은 공무원과 실무진의 인식 제고 및 용어 정립이다. 초기 단계에서 부서 간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복원력의 의미, 목표, 추진체계를 명확히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제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 영문 콘텐츠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UNDRR 인증 절차에서는 도시의 복원력 정책, 실행성과, 스토리라인이 영문으로 정리된 공식자료를   

요구한다. 따라서 각 도시는 초기 단계부터 영문 사업요약, 정책개요,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연구기관·국제협력센터 등과의 번역 및 검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을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책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 도시 고유의 복원력 서사 개발

UNDRR은 수치나 계획뿐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왜 복원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도시   

서사’를 중시한다. 따라서 각 도시는 재난위험, 사회적 전환, 시민의 노력 등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복원력 

스토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서사는 도시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며, 결국 인증 과정에서  

평가되는 ‘도시의 철학적 일관성’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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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적 로드맵과 외부협력 구도 설정

○ 인증을 넘어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Resilience Hub 인증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단기적 인증 취득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를 계기로  

복원력 정책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3~5년 단위 실행계획과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예산 및 조직 연계: 복원력 관련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 부서 간 협업체계 제도화: 정례협의체 운영 및 정보공유 프로토콜 마련

이러한 체계화는 인증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복원력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장치이다.

○ 외부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UNDRR 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가능하다. 도시의 성격과 정책목표에 따라 UN-Habitat, 

ICLEI, OECD, Rockefeller Foundation 등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복원력 분야 선도도시(예: 그레이터맨체스터, 말뫼, 마카티, 아마도라 등)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은 

정책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외부 협력 구조는 도시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Resilience Hub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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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 및 과제

김기욱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부산지역 재난발생 현황·특성 및 재난관리

1) 부산지역 재난발생 현황·특성

(1) 자연재난 발생 현황·특성

❍ 우리나라 대도시 중 부산에서의 자연재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음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특·광역시 자연재난  인명피해의 26.7%(24명/90명), 재산피해의 

42.0%(1,851억 원/4,408억 원) 부산에서 발생

  ∙  (인명피해) 풍수해(12명; 50%), 폭염(9명; 37.5%), 한파(3명; 12.5%) 순

  ∙  (재산피해) 풍수해(1,849억 원; 99.9%) 순

특·광역시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 원, %)

사망·실종 부상·질병
전체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액 비율

서울 25 1,982 74,508 16,9 32,343 18

부산 24 970 185,106 42.0 164,820 2,679

대구 9 542 12,417 2.8 10,210 440

인천 14 1,138 16,921 3.8 3,014 8,378

광주 9 633 42,246 9.6 36,846 2,546

대전 3 489 14,373 3.3 12,122 616

울산 6 553 95,233 21.6 81,435 2,626

합계 90 6,307 440,804 100.0 430,790 17,302

자료: 김기욱 외(2025)

표 1. 최근 10년(2024~2023년)간 특·광역시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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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 원, %)

사망·실종 부상·질병
전체

피해액 비율

풍수해 12 3 184,866 99.9

설해 0 0 177 0.1

지진 0 0 62 0.0

폭염 9 781 0 0.0

한파 3 186 1 0.0

합계 24 970 185,106 100.0

자료: 김기욱 외(2025)

표 2. 최근 10년(2014~2023년)간 부산지역 자연재난  

표 2. 재난유형별 피해 현황

  

구분 인명피해 재산피해

2010~2019년 2위(8명) 1위(1,638억 원)

2012~2021년 1위(27명) 1위(1,819억 원)

2013~2022년 1위(25명) 1위(1,894억 원)

2014~2023년 2위(24명) 1위(1,851억 원)

자료: 김기욱 외(2025)

표 3. 기간별 부산지역 풍수해 피해 순위

(2) 사회재난 발생 현황·특성

❍ 화재, 도로교통사고, 사업장 산재 등에 피해 집중

－인명피해: 도로교통사고, 사업장 산재, 화재·폭발

－재산피해: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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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 원)사망·실종 부상·질병

화재·폭발

일반 12,166 82 704 39,363

국가유산시설 0 0 0 -

전통시장 41 0 2 111

초고층건축물 0 0 0 0

전기차 11 - - -

산불 81 0 0 8,753

시설물
재난사고

건축물붕괴 0 0 0 0

지반침하 89 0 0 -

저수지붕괴 0 0 0 0

댐붕괴 0 0 0 0

공동구붕괴 0 0 0 0

연안시설물 29 - - -

다중밀집인파사고 0 0 0 0

도로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사고 57,618 532 78,460 -

자전거 2,400 32 2,470 -

개인형이동장치(PM) 214 3 230 -

감염병
코로나19 2,091,976 - 0 -

코로나19 외 24,877 - 0 -

산업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 255 0 -

건설현장 사고 90 7 86 -

산업단지사고 14 - 8 984

연구실사고 27 - - -

중대산업재해 0 - - -

자료: 부산광역시(2024)
* 전기차화재: 2021~2023; 감염병: 2020~2023; 건설현장 사고: 2020~2024.11.

표 4. 최근 5년(2019~2023년)간 부산지역 사회재난 피해 현황

❍ 신종재난 위험·우려 증가

－다중밀집인파사고: 2022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 우려 증가

－자전거 사고: 연 평균 500건 발생(사망 6.4명, 부상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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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사고: 2019년 14건 → 2023년 64건(357% 증가)

－시설물 재난 사고: 2026년 30년 노후화된 기반시설 비율 60% 예상

－감염병: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재난사고: 산재 사망자 연 50명 이상 발생

❍ (미래 재난 위험) 최근 5년간 발생 이력이 없는 사회재난이 다수 있으나, 재난발생 위험 상존

－초고층건축물·국가유산시설 화재, 건축물·저수지·댐·공동구 붕괴 등은 최근 발생 이력 없음

－우리나라 초고층건축물(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 건축물) 중 40%가 부산에 위치, 시역 내 

노후시설물 다수, 건축물 내진율 하위권 등

2)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대응 절차

(1)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체계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

l 관내상황관리총괄·조정
l 관계기관대책회의
l 자원관리총괄·조정등

부산광역시긴급구조통제단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

l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l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l 긴급구조현장활동계획 수립및집행

유관기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

l 부산경찰청
l 부산지방기상청
l 육군제53사단
l 한국전력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l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광역본부)
l 대한적십자사(부산광역지사)
l 한국농어촌공사(김해부산양산지사)

l 부산광역시교육청
l 부산교통공사
l KT(부산본부)

구·군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청장·군수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부구청장·부군수

l 통지본운영총괄·조정
l 통지본요원동원및복무
l 현장상황의사결정등
l 유관기관파견자

현장지휘소

소방서장

l 구조구급
현장지휘

l 통지본
지원요청

응급의료소

보건소장

l의료기관병상정보및수용
능력파악
l부상자응급처치/분류·이송
l중경상자이송현황파악등

그림 1.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체계도

자료: 부산광역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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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구 주요 역할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

•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구·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 구청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구·군 부단체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부산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관기관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자료: 부산광역시(2024)

표 5.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체계 내 비상기구별 주요 역할

(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재난대응 절차

❍ 부산지역 재난 수습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휘부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됨

－(지휘부) 시장, 행정부시장, 시민안전실장, 대변인, 통제관1), 담당관2)

－(실무반3))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

수습·홍보

1) 재난유형별 소관 실장·국장·본부장
2)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장
3) 실무반은 역할별 소관부서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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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관리

긴급
생활
안정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시설
응급
복구

에너지
기능
복구

재난
자원
지원

교통
대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자원
봉사
관리

재난
현장
환경
정비

사회
질서
유지

수색
구조
구급

재난
수습
홍보

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
실·국·본부장

담당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지휘부

13
실무반

그림 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자료: 부산광역시(2024)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필요조치의 이행 기능을 가지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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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난대응 절차도

자료: 부산광역시(2024)

2. 재난회복력 개요

1) 재난회복력의 개념

(1)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정의

❍ Holling(1973)은 생태계의 안정성(stability)과 회복력(resilience)를 구분

－안정성: 시스템이 일시적 장애 후 평형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회복력: 시스템 지속성의 정도. 시스템이 변화와 장애를 흡수하고 시스템 내의 인구 혹은 상태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은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춤(Holling, 1996)

❍ 기관, 공동체 등 사회 구성단위가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키며,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 재난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복구활동을 수행하는 능력(Bruneau et al., 2003)

❍ 사회 시스템이 재난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Cutt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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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충격을 흡수하고 사상(event)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재된 상태 및 재난 이후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재구성되고, 변화되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적응과정을 

포함

(2) 방재 분야에서의 회복탄력성 개념의 변화(재난회복력)

❍ 전통적 개념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평형상태로 빠르게 회복

❍ 최근의 개념

－전통적 개념 + 충격에 의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학습을 통해 미래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불확실성, 미래 재난 대응 고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기술의 역할 강조

❍ 손실 최소화, 충격 흡수, 적응·학습, 환류를 통한 미래재난 대비

2) 재난회복력의 요소와 R5 Framework

(1) 재난회복력의 요소

❍ 손실 최소화

－재난의 즉각적인 영향에 의한 손실 최소화(지연)

－구조적 대책, 예·경보 시스템 등

❍ 충격 흡수

－재난의 충격을 흡수하여 피해 최소화 및 시스템 유지

－초동대응, 대피소 구축, 기능연속성계획 등

❍ 적응·학습

－대응·복구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여 원활한 복구 수행

－재난구호활동, 복구를 위한 활동, 피해원인조사 등

❍ 환류

－재난과정에서 학습된 경험을 반영하여 미래 재난에 대응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반영한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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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최소화

예방, 대비

발생

충격

피해

평상시

복구

재난 시(대응)

충격흡수

적응

방재시스템

환

류

계획을통한적용
시간의흐름
적용의흐름

그림 4. 재난회복력 각 요소의 재난 단계별 적용

자료: 김기욱 외(2021)

(2) 재난회복력의 요소와 R5 Framework의 관계

❍ 강건성(Robustness)

－시스템 및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능 저하 혹은 손실 없이 재난에 의한 외부 압력에 견디는 

능력

❍ 가외성(Redundancy)

－시스템 혹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기능 저하 혹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요소들 혹은 여분의 시스템(요소)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

❍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시스템의 당면 문제 진단, 미래 상황 예측,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

과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재정, 정보, 기술, 인적 자원 등 각종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운용 능력

❍ 신속성(Rapidity)

－재난의 충격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원래의 상태 혹은 더 나은 상태로 신속하게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

❍ 지역경쟁력(Regional Community Competence)

－재난위험에 대한 이해,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변화에 대한 적응,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집단적 

의사결정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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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최소화

충격 흡수

적응·학습

R5 Framework
재난회복력 요소

강건성
(Robustness)

중복성
(Redundancy)

자원부존성
(Resourcefulness)

신속성
(Rapidity)

환류

지역경쟁력
(Reg. Comm. Comp.)

그림 5. 재난회복력의 요소와 R5 Framework의 관계

자료: 김기욱 외(2021)

3) 재난회복력 삼각형

❍ 강건성

－재난 충격에 의한 시스템 및 시스템 요소의 기능 저하 시점 지연 및 정도 저감

❍ 가외성

－재난 충격에 의한 시스템 및 시스템 요소의 기능 저하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요소 혹은 여분의 시스템(요소)을 통해 시스템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시간에 따른 전체 시스템 

기능 저하 속도 및 정도 저감

❍ 자원부존성·신속성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운용을 통해 시간에 따른 시스템 기능 

회복 속도 증대

❍ 지역경쟁력

－재난 상황에의 적응 및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지역공동체 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 피해 회복 시점을 

앞당기고 전체 시스템을 더 나은 상태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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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그림 6. 재난회복력 구성요소 강화를 통한 재난회복력의 향상

자료: 김기욱 외(2021)

3.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

1)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스마트빅보드

❍ 사물인터넷 등 IT 기술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표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하는 재난

상황관리 시스템

－기능: 재난 발생 위치 및 유형 등 현장 상황 실시간 표시 및 관리

❍ 발전 단계

－기반 구축 (2015~2016년): 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반 기반 구축

－고도화(2017~2019년): 콘텐츠 연계시스템 구축, 기상청 데이터 연계 

－AI화(2000~2024년): 초단기 집중호우 예측 시스템, AI 및 연구성과물 탑재

❍ 활용 및 기능

－재난정보 연계: 23,651개의 콘텐츠(CCTV, 기상관측시설, 수위센서 등)

－초단기 집중호우 예측: 기상청 및 부산시 기상정보 활용, 신속 대응

－산사태 및 침수 예측: 강우량 150mm 이상 시 산사태 예경보, 도시침수 예측 시스템

－CCTV 통합 관리: 부산 전역의 공공 CCTV 연계, 재난취약지 영상 관제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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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CCTV 기상관측시설 수위센서 기타

재난 방범 유관기관 강우 풍향·풍속
기상청
관측

하천수위 내수침수 미세먼지

전체 23,651 684 22,317 549 24 18 11 17 9 22

시 440 364 - - 21 18 11 17 9 -

구·군 22,640 320 22,317 - 3 - - - - -

연구원 22 - - - - - - - - 22

기타 549 - - 549 - - - - - -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표 6. 부산광역시 스마트빅보드 콘텐츠 연계 현황

(2)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 202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부산시민이 능동적으로 도시침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 특징

－사용자 중심: 공급자 중심의 재난정보 전파(스마트폰 메시지, 재난문자 등)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정보 제공: 실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양한 정보 제공하여 사전 대비 가능

그림 7. 부산광역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화면 예시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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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
활용시기별 제공 정보 내역

평상시 재난 시(실시간)

관측
·

관제

강우·강설
(강우)20개 지점(시간단위)
(강설)4개 지점(시간단위)

(강우)14개 지점 강우(시간·일) 및 초단
기 예측 강우

하천수위 23개 지점(분단위) 23개 지점 수위 및 위험수준

침수위 10개 지점(분단위)
(침수위)34개 지점 침수위 및 위험수준
(빗물받이)12개 지점 빗물받이 수위

풍향·풍속 18개 지점(분단위) 18개 지점 풍향·풍속(평균·최대 포함)

조위 3개 지점(분단위) 4개 지점 조위(최소·최대 포함)

CCTV 영상 -
재난감시 CCTV 170대
교통정보 CCTV 193대

침수

시나리오별
침수예상도

30, 50, 80, 100년 빈도 강우 시 침수
예상도

100년 빈도 해일 시 해안침수 예상도
하천범람도

-

과거 침수이력
53개 과거 침수지역 침수일시, 침수심, 

침수면적, 침수원인, 항공사진 등
-

도시침수 위험상태 - 행정동별 침수위험도

도로통제 내역 - 도로 사고·공사·통제 내역

대피소
대피소 위치 436개 대피소 주소, 전화번호 등

대피소 이동 경로 -
현재 위치로부터 대피소까지의

이동 경로

기타
인명피해 우려지역

261개 침수피해 우려지역 위험요인, 피
해내역, 대피장소, 담당자 등(관리카드)

-

자연재난 행동요령 재난 유형별 사전대비, 대응요령 등 -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자료 내역 정리

표 7. 부산광역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내역

❍ 정보 제공 내용

－평상시: 시나리오별 침수예상도, 과거 침수 이력, 인명피해 우려지역, 자연재난 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기상·하천수위·조위·침수위 관측자료

－ 재난 발생 시: 강우량, 하천수위, 주요 지점의 침수위, 도시 위험 상태, 재난감시 CCTV 영상, 대피

경로, 도로통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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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열섬 통합관리시스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3조에 근거

❍ 필요성

－도시화에 따른 열섬 일상화, 온열질환자 증가 등으로 증대하는 시민 건강 불안감 해소

－열섬 예측 및 관련 자료 분석 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열섬평가

－익일·단기간 예측 등을 통한 열섬피해 대책 마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8년 5~12월 (8개월) 구축 및 시범 운영

－2019년 6월부터 본격 운영

－시민체감형(교차로, 도로변 등 시민활동공간 내) 기상관측 장비 16개소 설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스템(기온예측, 야외활동 자제시간 등) 개발

❍ 열섬대응 정책 발굴, 학술연구, 유관기관 정보 공유, 대시민 공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부산시 및 구·군 재난, 안전, 환경, 보건 등 관련부서 직원과 매일 자료 공유

－대학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공유

－관측자료 유관기관(기상청) 공동 활용

－2025년 하반기 실시간 관측자료 대시민 공개 예정

(a) 기상관측 장비 (b) 분석시스템 (c) 분석결과(관측자료, 야외활동 자제시간 등)

그림 8. 부산광역시 도시열섬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내역 및 관측자료 분석결과 예시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2) 기술·정책 개발을 통한 재난관리 강화

(1) 도시지역 물순환 회복

❍ 급격한 도시화에 의한 물순환 왜곡에 따라 풍수해, 가뭄 등 극치사상 증가

－우수관거-빗물펌프장-하천을 통한 전통적 배수체계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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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불투수층 18.5% 증가; 경사 30 ° 이상 급경사지 11.3%; 표고 50m 이하 저지대 

45.5%로 풍수해 위험 증가

⇒ 강수의 지표 침투 증대를 통한 지표유출 저감을 통한 풍수해 관리 필요

❍ 부산지역의 자연적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확산 정책 필요

－(물순환)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공; (도시계획) 저영향개발기법 확산을 

위한 제도 시행; (물기술·물산업) 저영향개발 관련 기술·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도입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건전한 물문화 조성

물기술·물산업물순환도시계획

법정계획
지구단위계획
(생활권계획)

도시물순환관리계획
물관리기술발전및

물산업진흥시행계획

물순환회복
사전협의제도시행및

인센티브도입등

물순환회복계획구역
지정및관리

저영향개발기술및
산업지원·육성

저영향개발기술·설계
인증제도입

강우유출수관리를위한시설매뉴얼및지침·가이드라인작성

관련전문인력양성

제도

실행지원

그림 9.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부산지역 저영향개발 확산 방안 체계
자료: 김기욱 외(2024)

(2)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 기후변화, 사회 복잡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기술의 적극적 활용 필요

－대형 자연재난 증가, 신종 재난 발생, 복합재난 발생 증가, 재난 예측의 어려움 등

－스마트기술 확산에 의한 현대사회의 상호 연결성과 고밀화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 예방적 위험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화, 복잡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

한 스마트기술 도입 필수 

❍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조사·분석’의 재난관리 단계별 스마트기술 적용을 위한 스마트 통합 재난괸

리체계 구축 필요

－(예측-예방) 스마트 재난위험관리, 재난 예측·사전감지 등; (대비) 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 재난대응 

교육·훈련, 안전점검 등; (대응-복구)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스마트기술 활용 대응·복구 등

－(의사결정 지원)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 정보 연계·분석 활용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스마트재난관리 환류체계 구축, 법·제도 보완, 인력 확충 및 재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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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재난
통합관제
플랫폼

시민참여·
체감형

재난정보
공유플랫폼

재난정보
통합DB

스마트통합재난관리체계

예측

예방

대비대응

복구

조사· 분석

그림 10. 부산광역시 스마트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성 및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활동
자료: 김기욱 외(2025)

(3) 비구조적 대책을 통한 홍수위험 저감

❍ 도시침수 피해 증가에 따른 통합적 홍수관리기술 필요성 확대

－유역 내 다양한 침수저감시설(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의 개별 운영에 따른 시설 능력 극대화에 

한계

❍ 도시침수저감시설 연계운영을 통한 유역 단위 침수피해 저감 필요

－도시지역 공간분석을 통한 도시침수저감시설 위치·용량 최적화

－침수저감시설 연계운영 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 활용 극대화

－도시침수저감시설 광역 연계운영 시스템 개발

－부산 온천천유역 실증을 통한 시스템 적용성 확보



80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4. 지속가능한 재난회복력 확보를 위한 과제

“재난으로부터의빠른회복및더나은재건“

재난회복력강화

강건성 가외성 자원
부존성

신속성 지역
경쟁력

최종목표

구성요소

손실최소화 충격흡수

적응 환류미래재난대비

시스템유지
목적및 수단

정책방향

재난 충격으로부터 시스템 유지

-도시계획적 강건성 확보
-환경보건적 강건성 확보
-지역·시성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재난위험관리
-주요기반시설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시스템발전을통한미래재난대비

-사전복구계획수립 및 타 계획 연계
-주기적 재난백서 제작을 통한 자료축적 및
환류기능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스마트기술활용

- 재난위험관리, 예측
- 교육·훈련, 안전점검
- 의사결정지원
- 재난원인조사, 환류

그림 11. 재난회복력 강화 전략 체계
자료: 김기욱 외(2021)

① 재난 충격으로부터 시스템 유지

❍ 도시계획적 강건성 확보, 환경보건적 강건성 확보, 지역·시설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재난위험관리, 주요 

기반시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② 시스템 발전을 통한 미래 재난 대비

• 사전복구계획 수립, 재난백서 제작,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③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 물리적 데이터 취합,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활용, 법·제도적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 예방적 위험관리, 의사결정 지원, 신속 대응, 시민체감·참여 등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전 과

정에서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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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수단 재난회복력 제고 방안 관련 구성요소

시스템
유지

충격 흡수

도시계획적 강건성 확보 강건성, 신속성, 지역경쟁력

환경보건적 강건성 확보 강건성, 자원부존성, 지역경쟁력

지역·시설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재난위험관리 강건성, 가외성

피해 최소화 주요 기반시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가외성, 자원부존성, 신속성

미래
재난
대비

재난상황에의 적응 사전복구계획 수립 신속성, 자원부존성, 지역경쟁력

교훈의 환류
재난백서 제작 지역경쟁력, 강건성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경쟁력, 강건성

자료: 김기욱 외(2021)

표 8. 목적 및 수단에 따른 재난회복력 제고 방안 및 관련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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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1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재난회복력 정책의 진전과 한계
― 부산시와 울산시 사례의 비교·비판적 토론 ―

정주철 부산대 공대학장 (도시공학과) 교수

1. 서론: 도시의 회복력, “계획”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두 발제문은 모두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도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기욱 박사의 부산사례는 스마트기술과 물순환·홍수관리 등 기술 기반의 회복력 강화 전략을, 윤영배 박사의 

울산사례는 UNDRR의 MCR2030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제도·거버넌스형 복원력 도시 모델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는 각각 ‘스마트 방재’와 ‘거버넌스 복원력’이라는 상이한 접근을 취하지만, 공통적으로 “재난으로부

터의 빠른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건(Build Back Better)”을 도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회복도시 모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두 발제문은 여전히

①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체계의 회복력 내재화 부족,

② 기술 중심의 대응논리와 사회적 공간불평등에 대한 감수성 결여,

③ 거버넌스의 ‘형식화’와 지역계획 간 연계 미흡이라는 공통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의 시각에서 회복력의 실질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2. 김기욱(부산연구원) 발제문에 대한 토론: 

   기술 중심의 회복력, 공간과 사람을 잊다

김기욱 박사의 연구는 부산의 자연·사회재난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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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빅보드·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열섬관리 등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기술체계를 중심으로 “R5    

프레임워크(강건성, 가외성, 자원부존성, 신속성, 지역경쟁력)”에 따른 정책적 대응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통합재난관리, 물순환 회복, 비구조적 홍수대책 등은 부산의 급격한 도시화·저지대 침수문제에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선진적 시도로 평가된다.

▪  비판적 검토 ① ― 공간계획과의 단절

그러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이 접근은 “재난관리의 공간적 내재화”가 부족하다.

재난회복력은 단순한 기술적 회복이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의 복원력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산의 침수·사면재해 위험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건축규제·개발행위 허가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발제문에서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통합조정 체계로 연결하지 못했다.

스마트기술이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예: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내재 

되지 않는 한, 데이터는 현장성을 잃고 ‘관제 시스템’으로 머물게 된다.

▪  비판적 검토 ② ― 사회적 회복력의 결여

또한 회복력의 사회적 측면, 즉 취약계층의 공간적 배치와 불평등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풍수해 

취약지 대부분이 고령인구·저소득층 밀집지역임에도, ‘시민참여형’ 시스템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도시회복력은 기술이 아니라 ‘누가 안전한가’의 문제다. 

‘스마트 재난관리’가 결국 공간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테크노-거버넌스가 되지 않기 위해선 계획단계에서  

부터 생활권 기반의 커뮤니티 회복계획(Community Resilience Plan)이 병행되어야 한다.

▪  개선방향 ③ ― 도시계획과 회복력의 융합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1. 회복력 지표를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의 평가체계에 포함 → “회복력 영향평가(Resilience Impact 

Assessment)” 제도화. 

2. 스마트시티 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의 통합 → 도시디지털트윈 기반의 공간시뮬레이션 활용. 

3. 저영향개발(LID)·그린인프라를 법정계획으로 제도화 → 단순 기술이 아닌 ‘공간계획적 물순환 회복’.

3. 윤영배(울산연구원) 발제문에 대한 토론: 

   제도화된 회복력, 그러나 공간적 실천이 비어 있다

윤영배 박사의 발제는 UNDRR의 MCR2030(Resilient Cities Initiative)을 근거로,

울산시의 Resilience Hub 인증 추진과정과 정책적 교훈을 정리했다. 센다이프레임워크의 “위험관리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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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책 전환”을 충실히 반영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로드맵(진단–이행–확산)과 다층 거버넌스, 

시민참여, 국제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복원력’을 제도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접근이다.

▪  비판적 검토 ① ― 글로벌 프레임의 현지화 부재

그러나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델은 ‘형식적 국제모델의 수용’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Resilience Hub의 지표(Scorecard)는 국제 표준화된 도구지만,

지역의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화학재난·환경오염·노후산단 위험이 공존하는데,

복원력 평가는 주로 제도·절차적 수준에 머물러 공간적 위험구조의 재편 전략은 미흡하다.

즉, ‘복원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이 ‘안전한 도시’로의 실질적 공간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  비판적 검토 ② ― 참여와 실천의 괴리

또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가 강조되지만, 이는 “의사소통의 형식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실제 계획결정(토지이용, 기반시설 투자, 주거이전 등) 과정에 시민이 

개입할 통로는 제한적이다.

즉, ‘참여적 절차’는 있으나 ‘공동의 결정권’은 없다.

도시계획의 실질적 민주화 없이는 복원력은 ‘보고용 담론’으로 소비될 우려가 있다.

▪  개선방향 ― 회복력의 지역화(Localization)

울산의 모델은 국제협력형 ‘Role Model City’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지역 공간의 재편(Spatial Reconfiguration)이다.

산업단지–주거지–생태축 간의 완충·전이공간 계획을 통한 ‘리스크 공간 구조화’.

복원력 로드맵의 도시계획 연동 → ‘재난위험지역 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통합.

참여형 위험지도 작성 → 주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기록·갱신하는 ‘Living Atlas’ 도입.

4. 두 발제문의 연관성과 상호보완

두 연구는 “스마트기술 기반의 회복력(부산)”과 “거버넌스 기반의 복원력(울산)”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통해 한반도 동남권 회복도시정책의 ‘기술-제도 이원론’을 보여준다.

부산은 데이터 기반의 대응력 향상에, 울산은 제도적 지속성과 국제정합성 확보에 주력했다.

두 접근은 상호보완적이지만, 동시에 ‘공간계획적 통합성’이 결여된 공통 한계를 드러낸다.

스마트시스템은 거버넌스와 결합되어야 지속가능하고, 거버넌스는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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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합적 극복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지역 간 연계형 ‘동남권 회복도시 네트워크’ 구축

부산의 기술자산(스마트빅보드, 도시침수정보)과 울산의 제도자산(Resilience Hub 인증)을 연계하여

공동 위험관리 및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 “부울경 광역재난회복력 협의체” 창설 제안.

▪  ② 도시계획·재난관리 통합법제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위험지도와 복원력지표를 법정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포함.

‘스마트시티계획’과 ‘재난회복력계획’을 통합한 Resilient Urban Master Plan 제도 도입.

▪  ③ 주민기반의 회복력 실천체계

기술과 제도의 상층부 논의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회복계획(Local Resilience Plan)을 추진.

부산은 저지대·노후주거지 대상의 시민대응훈련, 울산은 산업단지 인근 커뮤니티 기반의 피난·복구계획으로 

연계.

5. 결론: ‘스마트’와 ‘복원력’ 사이의 회복도시, 계획이 답이다.

결국 두 발제문이 제시하는 방향은 모두 옳다.

그러나 진정한 도시의 회복력은 기술의 정교함이나 제도의 완결성에 있지 않다.

도시계획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구조가 된다.

부산의 스마트기술이 울산의 거버넌스 모델과 결합하고, 양 도시가 공간계획 차원에서 ‘재난에 강한 도시구

조(Resilient Urban Form)’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한국형 회복도시는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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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2

한우석 국토연구원 박사

1. 부산과 울산 사례를 통해 본 재난회복력의 구체화

김기욱 박사님 발표에서 강조된 부산시의 재난회복력 강화 노력은 재난을 단순히 ‘대응’의 영역이 아닌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은 최근 10년간 특·광역시 중 

자연재난 피해가 가장 많은 도시로 전체 인명피해의 26.7% 전체 재산피해의 42%가 집중될 정도로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스마트 빅보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도시열섬 통합관리   

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이전의 예측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침수위험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시침수 정보시스템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참여적·시민 중심형 재난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영배 박사님은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 흐름 속에서 UNDRR의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MCR2030) 프로그램과 Resilience Hub 인증제도를 소개했다. Resilience Hub는 단순히 재난에 강한 

도시를 넘어, 복원력(resilience)을 도시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고 다른 도시의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울산시는 MCR2030 로드맵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진단–확산–국제화)을 추진하며, 도시

기반시설·의료·교통 등 핵심 영역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복원력 로드맵을 정책에 반영하였다. 특히 “Build 

Back Better” 원칙을 지방계획과 인프라 투자기준에 반영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 지방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2. 재난회복력의 핵심요소와 정책적 시사점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재난회복력의 구조적 요소(R5 Framework)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산 

사례는 강건성(Robustness), 가외성(Redundancy), 신속성(Rapidity)을 기술적 측면에서 초점을 둔 반면, 

울산 사례는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ence)을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 도시 시스템의 지속적 학습과 

적응능력 강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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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산의 경우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Scorecard)를 기반으로 정책의 과학화를 추진하였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도시들이 재난회복력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이다. 

또한, 두 발표는 공통적으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난회복력은 기술적 인프라의 

확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co-producer)로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회복력 사회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울산시의 시민안전참여단, 커뮤니티 기반 대응모델은 실질적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3. 지자체의 재난회복력 강화정책과 국토부의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와의 연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전통적인 방재대책을 넘어 도시계획 

단계부터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정책으로 재난회복력 개념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잠재적 피해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배치, 

개발행위 관리 등 도시계획적 대응수단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MCR2030과 궤를 같이한다. 부산의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 울산의 복원력 로드맵 및 취약성 진단체계는 이 제도의 실제 

적용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여 이러한 지역별 재난·기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도시별 복원력 

종합지표’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의  

회복력 향상 전략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기후적응대책과 실질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 종합 의견 및 정책 제언

도시의 재난회복력은 단순히 위기 대응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지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제도적 내재화와 다양한 유관 정책의 연계 강화 

– 재난회복력 분석 및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며, 유사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연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90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2) 데이터 기반 도시위험 예측 플랫폼 구축

– AI, IoT,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도시단위 기후·재난 리스크 예측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참여형 회복력 거버넌스 강화

– 지역별로 시민·민간·학계가 참여하는 ‘도시회복력 포럼’을 구성해, 기후적응 및 방재 정책의 수립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4) 도시계획적 회복력 강화

– 저영향개발(LID) 기법, 녹지 네트워크, 공공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도시구조 자체가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해취약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는 반드시 회복력 평가 절차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난회복력은 개별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거버넌스 역량이다.

부산과 울산의 사례는 “예측과 예방에 기반한 데이터형 도시방재”가 회복력 강화의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이를 전국 도시로 확산시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회복력 기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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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3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위한 부산시 정책과제

김기환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1. 자연재난(이상기후) 및 사회재난(복잡·다양)에 대한 현상 

ㅇ 올 여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강우가 빈번하였고, 폭염 또한   

작년보다 27일나 빨리 시작하는 등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 김기욱 박사님 발표 통계와 

같이 각종 화재를 비롯, 다중운집인파사고, 도로지반 침하, 중대재해 등 사회재난 역시 갈수록 복잡  

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복합재난의 양상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부산은 해안도시이자 대도시적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서 기후 재난, 사회·경제적 충격, 기반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Resilience)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의 목표.

2.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ㅇ 윤영배 연구위원님의 발표처럼 도시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이‘방재’에서‘위험관리’로,‘복구’에서‘회복력 

강화’로 변화하는 점에 동의하며, 부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고민

해야 할 시점임.

ㅇ 기존의‘기상특보→상황 발생→현장 대응’의 구조에서 벗어나 데이터기반 위험 분석을 통한 예측 기반 

행정, 시민 중심의 위험소통,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회복력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이 필요. 본   

토론에서는 발제문에서 제시된 재난회복력 프레임워크와 부산시의 재난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행정  

관점에서 무엇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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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형 재난복원력 체계 구축의 방향

ㅇ (위험 저감 중심 재난관리) 부산시는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

하는 다양한 재해예방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재난 위험요인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재해유형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101개소) 선정, 2035년까지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지구 단위별로 보축, 우수관로 개량과 같은 구조적 대책(1조 6천억원)과 경보  

시스템, 위험관리 교육 등 비구조적 대책(2천억원)을 시행할 계획. 

ㅇ (스마트기반 행정 역량 강화) 부산연구원 김기욱 박사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2023년 전국 

최초로‘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이는 실시간으로 침수 등 위험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난관리 

플랫폼으로서 과거 침수이력, 30년부터 100년 단위 강수 시 예견되는 침수범위, 대피경로 등을 제공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가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 위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경험과 행정의 정책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민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ㅇ 올해(2025)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도시침수, 교통 정보 외에도 지진, 원자력, 생활안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보까지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하는‘도시안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그 외에도 AI,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① 지하차도 침수위험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시범사업 

     - 내비게이션을 통해 지하차도 차단정보와 도로 우회정보 제공 

      ※ 6개 지하차도(초량1, 초량2, 부산진시장, 내성, 안락, 우장춘) IoT정보 시범연계 중

    ② 드론과 센서 활용 AI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업

     - 센서와 딥러닝 모델을 통한 24시간 급경사지 변위 예측, 위험모니터링 

    ③ 하단유수지 AI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 지능형CCTV, 비상방송설비를 통한 출입관리시스템 

     - AI 기반 펌프가동 최적화, 이상징후 조기 감지 등 플랫폼 구축

ㅇ (시민 중심의 위험소통 체계 구축)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기반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있고,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위험요소를 발견·신고함으로써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ㅇ (복구·재건의 체계화) 공공영역은 본래 공적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개선 복구 중점이고, 민간영역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이나 재난지원

금, 생계지원금 등 재정지원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시민안전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통해 다양한 

유형별 재해에 대한 시민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동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불평등 극복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사후 복구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사전복구계획을 마련하거나 앞서 윤영배위원께서 언급하신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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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력 도시‘부산’을 위한 노력

ㅇ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고, 급경사지·저지대의 지형 구조, 노후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혼재, 산업  

구조 등 재난 취약성이 매우 높은 도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스마트 CCTV등 다양한 방재인프라를 갖추고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ㅇ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은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와 행정 

철학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 예측·예방 기반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환경·

교통·복지 부서 등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나아가, 도시계획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파악, 개발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접근이 요구됨.

ㅇ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작은 도움과 연대가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음.

ㅇ 앞으로도 부산시에서는 발표하신 울산시 등 우수사례를 연구하는 등 도시회복력을 높여가는데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회복력 중심의 사고가 계속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음





Session 3. 도시 스트레스(Stress)와 회복력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분석

이용호 청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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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분석

이용호 청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여 

사유별(일자리·가족·주택·교육)로 비교·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흐름과 청주시가 

전국 청년 이동네트워크에서 갖는 구조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음

분석자료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패턴 변화는 2015년과 2024년 자료, 

사회연결망 분석은 2024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분석결과, 2024년 청주시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모든 사유별 이동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상위 

10위권으로 나타나, 전국 청년 이동의 주요 거점도시임이 확인됨

(일자리) 수도권 청년의 전입이 감소한 대신 전남·경남 등 원거리 지역과의 교류가 증가했고, 청주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광역 일자리 이동의 중심축이었음

(가족) 세종으로 전출은 급감했고, 화성·아산·대덕 등 충청–경기 접경 지역과의 연결이 강화되었으며, 

청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확장형 가족 이동망이 형성되었음

(주택) 대전·세종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수도권에서 청주로 전입하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주거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됨. 그러나 여전히 충청권 내부 응집도가 높고 수도권 연결은 제한

적이었음

(교육) 수도권·충청권 간 교육 요인 이동이 꾸준히 이어졌고, 청주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광역 

교육 이동의 중심축이었음

(중심성과 순이동자) 청주시는 청년 이동네트워크 중심성과 순이동자 모두 비수도권 대도시 중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향후 청년 인구유입의 높은 잠재력을 보였음

청주시는 충청권의 핵심 도시이자 수도권 및 타 권역을 연결하는 전국 청년 이동네트워크의 구조적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비수도권 청년 유입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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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청년 인구

○ (총인구 증가 · 청년 인구감소 · 노인 인구증가) 지난 10년간 청주시 인구는 84만에서 88만으로 급증

했으나, 청년 인구는 감소, 노인 인구는 급증했음

- 청주시 인구증가가 노인 인구 급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므로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움

○ (청년 순이동자 증가) 전 연령대에서 순이동자*가 가장 급증한 연령대는 20·30대였음

- 그런데도, 청년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청년 순이동자 증가 폭이 청년 인구감소 폭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임. 즉 20·30대 인구의 절대적 규모 자체가 급감하고 있음

     *순이동자=전입인구–전출인구(순이동자가 양수면 전입인구가 많고, 음수면 전출인구가 많음을 의미)

○ (청년 순이동자의 중요성) 청년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청년 인구는 청년 

순이동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청주시에 청년들이 어디서, 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분석함으로써 청년 순이동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총인구가 증가해도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면 지역 인구 유지와 경제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 청주시 청년 순이동자는 전·출입 사유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됨[표 1-1]

○ 따라서 본 연구는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사유별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청주시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청주시 연령대별 인구(명)

연령대별 인구변화 연령대별 순이동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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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유별 청주시 청년(20·30대) 순이동자 수

사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자리 844 -53 -165 1687 913 913 1623 1428 743 22

가족 50 181 -87 -448 -33 873 618 148 598 283

주택 -1285 -227 -696 -528 -404 401 177 -294 504 250

교육 15 -7 57 -150 16 6 16 328 85 460

주: 청년 순이동자가 현저히 작은 교통인프라, 기타 사유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변화

□ 일자리

○ 일자리(취업·사업·이직 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를 살펴보았음

- *청년 순이동자는 해당 지역에서 청주시로 전입한 20·30대 인구와 청주시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출한 

20·30대 인구를 차감한 값임. 양(+)의 값이면 청주시로 전입한 인구가 더 많음을 의미하며, 이후   

사유별 순이동자 개념 모두 동일함

○ (상위 20개 지역) 2015년에는 「노원구, 남양주시, 부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자리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나, 2024년에는 그 규모가 급감했음

- (지역 범위 확대) 2015년에는 주로 「충청권, 경북,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  

했고, 2024년에는 「전남, 경남」에서도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음

○ (상위→하위) 2015년 「대전 서구」는 일자리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2024년에는 반대로 청주시에서 「대전 서구」로 전출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음

○ (하위 20개 지역) 2015년과 2024년 모두 청주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 때문에 전출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하위→상위) 2015년 청주시 청년들은 「세종시」로 일자리 때문에 전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24년에는 반대로 「세종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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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충북 충주시(162) 전북 전주시(107) 세종시(-481) 서울 관악구(-238)

경북 포항시(87) 충북 충주시(105) 서울 관악구(-189) 경기 화성시(-135)

대구 달서구(83) 대전 동구(68) 경기 화성시(-98) 경기 수원시(-123)

대전 동구(80) 경북 구미시(62) 서울 강남구(-81) 충남 천안시(-114)

대전 서구(78) 대구 북구(56) 충남 천안시(-69) 서울 강서구(-83)

전북 전주시(72) 대구 달서구(55) 대전 유성구(-65) 충남 아산시(-73)

대구 북구(70) 전북 익산시(55) 경기 성남시(-62) 서울 강남구(-71)

충북 영동군(65) 경남 창원시(51) 서울 영등포구(-61) 대전 유성구(-70)

전북 익산시(57) 광주 광산구(47) 충북 음성군(-53) 경기 평택시(-68)

대전 대덕구(56) 대전 대덕구(46) 서울 동작구(-52) 서울 광진구(-65)

충북 제천시(52) 충북 제천시(43) 서울 광진구(-51) 서울 영등포구(-64)

서울 노원구(45) 세종시(37) 서울 마포구(-51) 서울 마포구(-60)

경기 남양주시(43) 경남 김해시(36) 서울 서초구(-40) 대전 서구(-59)

경북 구미시(43) 대구 동구(34) 충남 아산시(-36) 서울 동작구(-54)

대구 수성구(43) 충북 옥천군(31) 강원 철원군(-34) 경북 포항시(-51)

대전 중구(43) 광주 남구(30) 서울 강서구(-33) 경기 오산시(-43)

그림 2-1.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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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42) 광주 북구(30) 충남 서산시(-33) 서울 송파구(-43)

경기 부천시(40) 부산 금정구(30) 경기 수원시(-30) 서울 구로구(-42)

충남 공주시(39) 울산 남구(29) 충북 진천군(-30) 경기 안성시(-41)

경북 경주시(38) 광주 서구(28) 경기 용인시(-27) 경기 용인시(-41)

부산 북구(28) 서울 성동구(-27)

주: 굵은 검정='15년·'24년 유지 지역, 빨강='15년 상위→'24년 하위, 파랑='15년 하위→'24년 상위

□ 가족

○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결혼·분가 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를 살펴보았음

○ (상위 20개 지역) 2015년과 2024년 모두 「수도권 또는 충청권」에서 가족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았음

○ 2015년에는 「수도권」 청년들이 가족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24년

에는 「충청권」에서 청주시로 전입하는 경향이 더 커졌음

○ (하위 20개 지역) 2015년 청주시 청년들은 가족 때문에 「세종」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4년 

에는 「세종」과 「수도권」으로 전출 범위가 넓어졌음

○ 특히 「화성시, 아산시, 대전 대덕구」로 전출하는 경우는 약 2배 증가했고, 「세종시」로 여전히 많은 청주시 

청년들이 전출했으나, 10년 전보다 약 8~9배 감소했음

그림 2-2. 가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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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서울 관악구(106) 서울 관악구(137) 세종시(-347) 경기 화성시(-68)

대전 동구(44) 대전 유성구(117) 충북 영동군(-67) 세종시(-43)

서울 강남구(41) 대전 동구(70) 경기 평택시(-43) 경북 포항시(-39)

서울 성북구(41) 충북 진천군(67) 경기 화성시(-30) 충남 아산시(-35)

서울 마포구(35) 대전 서구(66) 경기 이천시(-27) 경기 평택시(-34)

충북 진천군(35) 서울 동작구(60) 경북 포항시(-25) 대전 대덕구(-33)

서울 광진구(34) 서울 강서구(50) 경기 용인시(-17) 강원 원주시(-30)

경기 성남시(29) 서울 노원구(49) 경기 김포시(-16) 경기 고양시(-28)

서울 동작구(28) 서울 광진구(42) 대전 대덕구(-16) 경기 여주시(-26)

서울 노원구(24) 서울 동대문구(42) 전북 전주시(-16) 경기 광주시(-21)

서울 영등포구(23) 경기 수원시(30) 충북 음성군(-15) 광주 광산구(-21)

충남 천안시(23) 충북 충주시(28) 경남 창원시(-14) 인천 서구(-19)

충북 충주시(20) 서울 영등포구(27) 경북 상주시(-13) 경기 김포시(-18)

대전 유성구(19) 충북 괴산군(26) 인천 서구(-13) 대구 동구(-18)

충북 제천시(19) 서울 종로구(23) 제주도 제주시(-13) 인천 북구(-18)

서울 송파구(18) 서울 강남구(22) 충남 청양군(-11) 충북 보은군(-18)

서울 종로구(18) 충남 천안시(22) 충남 공주시(-10) 경기 파주시(-17)

충북 옥천군(18) 서울 금천구(21) 경기 포천시(-9) 인천 계양구(-16)

서울 동대문구(17) 충북 제천시(21) 경북 김천시(-9) 전북 전주시(-16)

서울 은평구(17) 충남 공주시(20) 충남 아산시(-9) 경기 시흥시(-15)

주: 굵은 검정='15년, '24년 유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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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주택(주택구입·계약만료·집세·재개발 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인구의 순이동자 수 변화를 살펴  

보았음

○ (상위 20개 지역) 2015년에는 주로 「충청권」에서 청주시로 주택 때문에 전입했던 한편, 2024년에는 

「수도권」에서도 주택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 (상위→하위) 「음성군, 원주시, 안산시」는 2015년 청주시로 주택 때문에 전입한 청년들이 많았으나, 

2024년에는 반대로 청주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

○ (하위 20개 지역) 2015년 주택 때문에 청주시에서 전출한 청년 대부분은 「세종시」로 이동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중이 대폭 감소했음

○ (하위→상위) 2015년 청주시 청년들은 주택 때문에 「영동군, 대전 서구, 서울 강서구, 파주시」로 전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4년에는 반대로 해당 지역에서 청주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

그림 2-3. 주택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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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택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충북 충주시(63) 충북 영동군(61) 세종시(-1153) 세종시(-35)

충북 음성군(53) 충북 진천군(61) 충북 영동군(-192) 충남 아산시(-34)

충북 괴산군(48) 대전 유성구(54) 충남 천안시(-51) 경기 용인시(-26)

충북 보은군(44) 충북 괴산군(40) 경기 수원시(-43) 대전 중구(-18)

충북 진천군(32) 대전 서구(29) 서울 관악구(-42) 경기 평택시(-17)

경북 구미시(16) 대전 동구(20) 경기 용인시(-29) 인천 서구(-17)

강원 원주시(14) 충북 보은군(20) 경기 화성시(-27) 충북 음성군(-15)

충북 제천시(14) 충북 제천시(20) 대전 서구(-22) 경기 오산시(-12)

충남 서산시(13) 서울 강서구(13) 서울 강서구(-19) 대구 동구(-12)

경기 안산시(12) 서울 광진구(12) 인천 남동구(-18) 경기 안성시(-11)

충북 단양군(11) 서울 송파구(12) 대전 동구(-17) 경기 이천시(-10)

전북 익산시(10) 충북 충주시(11) 경기 성남시(-16) 서울 동작구(-10)

강원 속초시(9) 경기 파주시(10) 서울 광진구(-16) 충남 천안시(-9)

경기 안성시(9) 경기 고양시(9) 경기 평택시(-15) 경기 안산시(-8)

광주 북구(9) 광주 서구(9) 서울 은평구(-15) 경기 양주시(-8)

경기 광주시(8) 서울 구로구(9) 서울 서초구(-13) 강원 원주시(-7)

경북 상주시(8) 서울 마포구(9) 경기 군포시(-11) 경기 안양시(-7)

전북 전주시(8) 전남 나주시(9) 경기 김포시(-11) 경기 화성시(-7)

광주 광산구(7) 광주 광산구(8) 경기 파주시(-10) 인천 남구(-7)

충남 당진시(7)
강원 춘천시·경기 

광명시(7)
경기 구리시(-9) 인천 북구(-7)

전북 전주시·경기 
광주시(7)

서울 도봉구(-9)

서울 강북구·충북 
단양군(7)

주: 굵은 검정='15년·'24년 유지 지역, 빨강='15년 상위→'24년 하위, 파랑='15년 하위→'24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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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교육(진학·학업·자녀 교육 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인구의 순이동자 수 변화를 살펴보았음

- 순이동자는 교육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청주시로 전입한 20·30대 인구와 청주시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출한 20·30대 인구를 차감한 값임. 양(+)의 값이면 청주시로 전입한 인구가 더 많음을 의미함

○ (상위 20개 지역) 2015년과 2024년 모두 「수도권」 또는 「충청권」에서 교육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았음

○ (상위→하위) 2015년에는 교육 때문에 「경기 수원시, 충남 천안시」에서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나, 2024년에는 청주시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

○ (하위 20개 지역) 2015년과 2024년 모두 교육 때문에 청주시에서 전출한 청년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이동했음

○ (하위→상위) 2015년에는 청주시에서 「세종시」로 교육 때문에 전출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나, 2024년에

는 반대로 「세종시」에서 청주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음

그림 2-4. 교육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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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교육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 청년 순이동자 변화

상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하위 20개 지역(순이동자 - )

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경기 평택시(27) 경기 평택시(68) 세종시(-106) 대전 유성구(-168)

충북 충주시(27) 강원 원주시(45) 서울 관악구(-44) 서울 동대문구(-89)

충북 진천군(24) 경기 화성시(45) 서울 동작구(-43) 서울 관악구(-78)

충북 음성군(19) 경기 고양시(43) 서울 성북구(-40) 대전 동구(-76)

경기 수원시(18) 충북 진천군(40) 서울 동대문구(-39) 서울 성북구(-52)

경기 안양시(16) 세종시(39) 대전 유성구(-38) 서울 동작구(-42)

경기 이천시(16) 경기 이천시(33) 대전 동구(-27) 서울 서대문구(-39)

경기 안산시(15) 경북 구미시(27) 서울 마포구(-24) 충남 공주시(-38)

경북 구미시(15) 충북 음성군(27) 서울 종로구(-24) 서울 마포구(-37)

경기 안성시(11) 인천 서구(26) 서울 노원구(-22) 서울 노원구(-36)

경기 화성시(11) 경기 시흥시(23) 서울 서대문구(-21) 경기 수원시(-31)

충남 천안시(10) 경기 용인시(20) 서울 광진구(-16) 인천 남구(-29)

인천 남동구(9) 대구 달서구(20) 서울 성동구(-16) 서울 광진구(-25)

강원 원주시(8) 인천 북구(20) 부산 금정구(-12) 충남 천안시(-25)

경기 여주시(8) 경기 남양주시(19) 서울 영등포구(-11) 서울 중랑구(-23)

경남 김해시(8) 경기 안성시(19) 충북 영동군(-9) 서울 성동구(-20)

경북 포항시(8) 경기 안양시(19) 서울 중구(-8) 서울 종로구(-19)

서울 강동구(8) 경남 창원시(19) 서울 용산구(-7) 경북 경산시(-18)

충남 아산시(8) 충북 제천시(19) 경북 안동시(-5) 경북 안동시(-18)

충북 제천시(8) 경기 파주시(18) 서울 강북구(-5) 부산 금정구(-15)

경남 김해시·전북 
군산시(18)

충남 공주시(-5)

주: 굵은 검정='15년·'24년 유지 지역, 빨강='15년 상위→'24년 하위, 파랑='15년 하위→'24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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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청년 인구이동의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① 사회연결망 분석이란? 사람 또는 지역 등 간의 연결을 네트워크로 모델링하여, 그 구조 체계를   

파악하는 분석 기법임

②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흐름이 어느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네트워크 구조 내 청주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음

③ 아래 중심성을 통해 전국(229개 시군구) 단위에서의 청주시 역할을 확인했음

∙  패이지랭크(PageRank): 청년 이동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지역인지 보여주는 지표

∙  내·외향중심성(In·Out-Centrality): 다른 지역과 얼마나 폭넓게 연결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  매개중심성(Betweenness-Centrality): 다른 지역 간 청년 이동의 거점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④ 2024년도 기준 청년 인구(20·30대)의 지역이동 사유별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일자리

○ (충청권↔수도권 일자리 네트워크의 허브지) 청주시는 「대전, 세종, 제천, 영동, 충주, 음성, 진천, 괴산, 

공주, 논산」 지역과 일자리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의 연결성이 매우 높았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구축되어있음

- 청주시가 충청권 청년 인구이동의 일자리 네트워크 내 핵심적인 지역임을 보여줌

- 청주시는 수도권 네트워크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충청권-수도권을 잇는 역할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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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자리 사유 사회연결망 분석결과

충청권 
네트워크

수도권 
네트워크

청주

주: 가시성을 위해 지역 간 인구이동이 100명 이상인 경우만 제시함; 청주시 연결선은 빨간색 표시함 

○ (전국 일자리 이동의 허브지) 229개 시군구 전국 단위에서도 청주시는 일자리 네트워크 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1. 일자리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 해석

특성 해석

패이지랭크(6위)
-전국 청년 인구이동의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청주시가 6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청주시는 다른 지역과의 청년 인구 양·질적 교류가 모두 활발함

내향중심성(1위)

외향중심성(3위)

-일자리로 인해 청주시로 전입하는 지역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넓고, 청주에서 전출 
되는 지역 범위도 최상위권임

-청주시는 매우 다양한 지역과 일자리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 
지고 있음

매개중심성(2위)
-일자리로 인한 다른 지역 간의 청년 인구이동 경로에서 청주시를 경유하는 빈도가 
최상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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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자리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의 상위 10순위(229개 시군구)

순위 패이지랭크 내향중심성 외향중심성 매개중심성

1 서울 관악구(0.030) 충북 청주시(228) 충남 천안시(219) 충남 천안시(181)

2 경기 수원시(0.029) 서울 관악구(227) 경남 창원시(219) 충북 청주시(176)

3 경기 화성시(0.022) 경기 수원시(227) 충북 청주시(217) 경기 평택시(175)

4 경기 성남시(0.020) 경기 평택시(227) 경기 평택시(215) 서울 관악구(172)

5 경기 평택시(0.019) 경기 용인시(227) 서울 관악구(214) 대전 서구(166)

6 충북 청주시(0.018) 충남 천안시(226) 경기 고양시(214) 경남 창원시(164)

7 경기 용인시(0.018) 경기 고양시(226) 대전 서구(214) 경기 용인시(164)

8 충남 천안시(0.018) 경기 화성시(225) 경기 수원시(213) 경기 수원시(162)

9 서울 강서구(0.017) 경기 성남시(224) 경기 용인시(212) 경기 고양시(162)

10 서울 영등포구(0.017) 대전 유성구(223) 경기 화성시(211) 경기 화성시(158)

□ 가족

○ (충청권↔경기권 가족 네트워크의 허브지) 청주시는 「대전, 세종, 음성, 진천, 충주, 영동, 공주」 지역과 

가족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의 연결성이 매우 높았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구축되어  

있음

- 청주시가 충청권 청년 인구이동의 가족 네트워크 내 핵심적인 지역임을 보여줌

- 청주시는 경기권 네트워크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충청권-경기권을 잇는 역할도 하고 있음

○ (전국 가족 이동의 허브지) 가족으로 인한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중심성은 229개 시군구 전국 단위에

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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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족 사유 사회연결망 분석결과

경기권 
네트워크

충청권 
네트워크

청주

주: 가시성을 위해 지역 간 인구이동이 100명 이상인 경우만 제시함; 청주시 연결선은 빨간색 표시함 

표 3-3. 가족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 해석

특성 해석

패이지랭크(5위)
-전국 청년 인구이동의 가족 네트워크에서 청주시가 5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청주시는 다른 지역과 청년 인구이동의 양·질적 교류가 모두 활발함

내향중심성(9위)

외향중심성(6위)

-가족으로 인해 청주시로 전입하는 지역 범위와 청주에서 전출되는 지역 범위가 모두  

상위권임

매개중심성(8위)
-가족으로 인한 다른 지역 간의 청년 인구이동 경로에서 청주시를 경유하는 빈도가  

상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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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가족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의 상위 10순위(229개 시군구)

순위 패이지랭크 내향중심성 외향중심성 매개중심성

1 경남 창원시(0.023) 경기 수원시(218) 경기 수원시(223) 경기 수원시(293)

2 경기 수원시(0.023) 경기 화성시(215) 경기 용인시(220) 경기 화성시(275)

3 경기 고양시(0.019) 경기 평택시(213) 경기 평택시(219) 경기 평택시(274)

4 경기 용인시(0.018) 경기 용인시(212) 충남 천안시(219) 충남 천안시(268)

5 충북 청주시(0.017) 경기 성남시(212) 경기 고양시(219) 경기 용인시(260)

6 경기 화성시(0.016) 경남 창원시(211) 충북 청주시(219) 경기 고양시(253)

7 전북 전주시(0.015) 충남 천안시(211) 경기 부천시(218) 경기 부천시(249)

8 경기 성남시(0.015) 경기 고양시(210) 경기 화성시(216) 충북 청주시(247)

9 충남 천안시(0.012) 충북 청주시(208) 서울 송파구(212) 경남 창원시(231)

10 대구 달서구(0.011) 경기 부천시(207) 경기 성남시(208) 경기 성남시(225)

□ 주택

○ (대전·세종 주택 네트워크의 허브지) 청주시는 「대전, 세종, 영동, 충주」 지역과 주택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의 연결성이 매우 높았고, 청주시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구축되어있음

- 청주시가 청년들의 주택 이동네트워크에서 해당 지역들을 연결하는 허브지임을 보여줌

- 대전·세종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은 낮아 주택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이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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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택 사유 사회연결망 분석결과

대전·세종네트워

크

청주

주: 가시성을 위해 지역 간 인구이동이 50명 이상인 경우만 제시함; 청주시 연결선은 빨간색 표시함 

○ (전국 가족 이동의 허브지) 청주시 가족으로 인한 청년이동의 중심성은 229개 시군구 전국 단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5. 주택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 해석

특성 해석

패이지랭크(4위)
-전국 청년 인구이동의 주택 네트워크에서 청주시가 4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청주시는 다른 지역과 청년 인구이동의 양·질적 교류가 모두 활발함

내향중심성(5위)
외향중심성(5위)

-주택으로 인해 청주시로 전입하는 지역 범위와 청주에서 전출되는 지역 범위가 모두 

상위권임

-그러나 [그림 3-3]에서 충청권 내로만 표기되었다는 점은 지역 범위가 넓을 뿐 이동량

은 크지 않음을 시사함

매개중심성(4위)
-주택으로 인한 다른 지역 간의 청년 인구이동 경로에서 청주시를 경유하는 빈도가  

최상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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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택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의 상위 10순위(229개 시군구)

순위 패이지랭크 내향중심성 외향중심성 매개중심성

1 경기 수원시(0.022) 경기 수원시(194) 경기 수원시(186) 경기 수원시(730)

2 경기 용인시(0.022) 경기 화성시(192) 경기 화성시(176) 충남 천안시(621)

3 경기 화성시(0.020) 경기 용인시(188) 경기 용인시(176) 경기 화성시(580)

4 충북 청주시(0.020) 충남 천안시(188) 충남 천안시(176) 충북 청주시(522)

5 경기 고양시(0.018) 충북 청주시(183) 충북 청주시(174) 경기 용인시(507)

6 충남 천안시(0.016) 인천 서구(182) 경기 고양시(169) 전북 전주시(505)

7 경남 창원시(0.016) 경기 고양시(174) 경남 창원시(169) 인천 서구(504)

8 경기 안양시(0.015) 전북 전주시(170) 경기 성남시(168) 경기 고양시(453)

9 광주 북구(0.014) 경기 안양시(168) 인천 서구(159) 경남 창원시(431)

10 인천 서구(0.014) 경기 양주시(167) 전북 전주시(159) 경기 남양주시(364)

□ 교육

○ (충청권↔수도권 교육네트워크의 허브지) 청주시는 「대전, 세종, 천안, 아산, 충주, 서산, 진천, 공주, 인

천 북구」 지역과 교육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의 연결성이 매우 높았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음

- 청주시가 충청권 청년 인구이동의 교육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지역임을 보여줌

- 청주시는 수도권 네트워크와의 교류도 활발하여 충청권-수도권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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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교육 사유 사회연결망 분석결과

충청권 
네트워크

청주

수도권 
네트워크

주: 가시성을 위해 지역 간 인구이동이 50명 이상인 경우만 제시함; 청주시 연결선은 빨간색 표시함 

○ (전국 주택 이동의 허브지) 청주시 교육으로 인한 청년이동의 중심성은 229개 시군구 전국 단위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7. 교육 사유 사회연결망 중심성 해석

특성 해석

패이지랭크(9위)
-전국 청년 인구이동의 교육 네트워크에서 청주시가 9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즉 청주시는 다른 지역과 청년 인구이동의 양·질적 교류가 활발함

내향중심성(7위)
외향중심성(4위)

-교육으로 인해 청주시로 전입하는 지역 범위와 청주에서 전출되는 지역 범위가 모두  
상위권임

매개중심성(4위)
-교육으로 인한 다른 지역 간의 청년 인구이동 경로에서 청주시를 경유하는 빈도가  
최상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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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교육 사유 사회연결망의 상위 10순위(229개 시군구)

순위 패이지랭크 내향 외향 매개

1 서울 관악구(0.036) 서울 관악구(220) 경기 수원시(165) 경기 수원시(816)

2 경기 수원시(0.030) 서울 동대문구(216) 서울 관악구(160) 서울 관악구(730)

3 서울 동대문구(0.029) 충남 천안시(214) 경기 용인시(159) 경기 용인시(721)

4 서울 성북구(0.029) 경기 수원시(213) 충북 청주시(157) 충북 청주시(716)

5 서울 동작구(0.025) 서울 동작구(213) 전북 전주시(153) 충남 천안시(681)

6 대전 유성구(0.025) 경기 용인시(211) 충남 천안시(149) 전북 전주시(640)

7 서울 서대문구(0.023) 서울 성북구(210) 대전 서구(143) 대전 서구(611)

8 경기 용인시(0.021) 충북 청주시(210) 서울 동작구(136) 서울 동작구(562)

9 충북 청주시(0.021) 서울 서대문구(209) 대전 유성구(136) 인천 남구(510)

10 충남 천안시(0.020) 대전 유성구(205) 서울 노원구(135) 대구 북구(499)

  

4. 청년 인구이동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순이동자 간 상관성

○ 2024년 기준 청년 인구이동의 요인별 네트워크 중심성(PageRank)와 요인별 순이동자 간 상관성을 살

펴보았음

- 이를 통해 실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아래 괄호 안의 숫자는 상관관계 값이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음을 의미함

○ (높은 상관성) 일자리(0.636)와 교육(0.757) 요인은 해당 네트워크 내부에서 중심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순이동자도 많은 경향을 보임

-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유입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 (낮은 상관성) 가족(0.167)과 주택(0.237) 요인은 중심성과 순이동자 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 이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분산된 양상을 보였음

- 가족과 주택 요인은 중심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유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관계망보다는 개인적·가

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청주시 위치) 청주시는 중심성(PageRank) 상위 10위권임에도 순이동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

로, 전국 평균 경향에 비해 중심성이 실제 이동으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다만 순이동자 값이 0보다는 크며,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동 규모를 

보여, 비수도권 대도시 중에서는 청년 유입이 유지되는 도시로 평가됨

- 다시 말해,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에서는 청주가 중심성과 순이동 모두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가 청년 이동네트워크에서 잠재적 성장 거점이자 비수도권 청년 유입의 핵

심 허브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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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청년 인구이동의 요인별 네트워크 중심성과 순이동자 간 관계

주: 검정색 실선은 전체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회귀선을 의미함. 즉 중심성과 순이동자 간 양(+)의 관계를 보여줌; 
y축은 순이동자, x축은 네트워크 중심성(PageRank)을 의미함

5. 결과 요약

○ (일자리) 2015년에는 충청권과 함께 「노원구·남양주시·부천시」 등 수도권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청주로 

많이 전입했으나, 2024년에는 그 규모가 줄었음

- 반면, 「전남·경남」 등 더 먼 지역에서 청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늘었으며. 「대전 서구」는 

2015년엔 전입지였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청주 청년들의 전출지로 변했음

-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여전히 많고, 「세종시」는 10년 사이에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관계가 역전되었음

○ (가족) 2015년, 2024년 모두 「수도권·충청권」 청년들이 가족 사유로 청주로 전입했음

- 2015년에는 수도권, 2024년에는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더 많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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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년들은 여전히 세종시나 수도권으로 많이 전출하지만, 「화성시·아산시·대덕구」로의 전출은   

약 2배 증가, 「세종시」로의 전출은 10년 전보다 8~9배 감소했음

○ (주택) 2015년에는 주로 「충청권」에서 청주로 전입했으나, 2024년에는 수도권에서도 주택 때문에 청주로 

전입해오는 청년들이 많아졌음

- 「음성군·원주시·안산시」는 전입지에서 전출지로 바뀌었고, 「세종시」로의 전출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비중이 크게 줄었음

- 「영동군·대전 서구·서울 강서구·파주시」는 2015년 전출지였지만, 2024년에는 청주 전입지로 전환  

되었음

○ (교육) 「수도권·충청권」 청년들이 꾸준히 교육 때문에 청주로 전입했음

- 그러나 「수원시·천안시」는 2015년 전입지였지만, 2024년에는 전출지로 변했음

- 청주 청년들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교육 이동을 많이 하지만, 「세종시」는 10년 전과 달리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변했음

○ (일자리·가족·교육 네트워크) 충청권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일자리·가족·교육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의 

교류가 활발했음

- (충청권-수도권: 일자리·교육) 일자리·교육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는 충청 또는 수도권 청년들은 청주시를 

통해 충청권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향이 컸음

- (충청권-경기권: 가족) 가족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는 충청 또는 경기권 청년들은 청주시를 통해 충청권

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향이 컸음

- (청년 일자리 이동의 핵심지) 일자리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는 지역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넓고(내향 

1위), 청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지역 범위도 매우 넓으며(외향 3위), 다른 지역 간 이동 

경로에서 거점 역할을 자주 수행(매개 2위)하고 있음

- 단순, 지역 연결의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 청년의 이동 수 또는 수도권 등 중요한 도시와 밀접히  

연결되어있음(패이지 6위)

- (가족·교육 요인 교류) 청주시로 가족·교육 때문에 전입하는 지역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내향 9위, 

8위), 전출되는 지역 범위는 넓었음(외향 6위, 5위)

- 가족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들과 직접 연결되어있었음(패이지 5위, 매개 8위)

○ (주택 네트워크) 청주시는 대전·세종과 주택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음

- (충청권 교류) 일자리·가족·교육 네트워크가 청주시를 매개로 수도권까지 연결되었던 것과는 다른   

경향이었음

- 다만,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청주시로 주택으로 인해 전입해오는 청년들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은 

향후 주택 네트워크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

- 전국 각지에서 주택 때문에 청주시로 전입하고(내향 5위), 청주시에서도 전국 각지로 주택 때문에  

전출하고 있음(외향 5위). 그러나 충청권 내에서만 이동량이 많고, 전국적으로는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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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의 이동량이 크지 않은데, 패이지 랭크(4위)가 높다는 점은 대전·세종 네트워크 내 지역들이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전국 상위 10위) 모든 네트워크 내 청주시 중심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위 안에 들었음. 즉  

청주시는 전국 청년들이 지역이동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요인별 네트워크 중심성과 순이동자 간 관계) 일자리(0.636)와 교육(0.757) 요인은 중심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순이동자도 많아, 청년 유입의 주요 동인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가족(0.167)과 주택(0.237)은 상관이 낮아, 개인적 요인에 따라 분산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 청주시는 중심성은 높으나(상위 10위) 순이동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에서는 청년 유입이 유지되는 지역으로, 향후 비수도권 청년 이동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임

표 5-1. 청주시 청년 인구의 사유별 사회관계망 중심성 순위

구분 패이지랭크 내향중심성 외향중심성 매개중심성 주 연결지역

일자리 6 1 3 2 충청권·수도권

가족 5 9 6 8 충청권·경기권

주택 4 5 5 4 대전·세종

교육 9 8 5 4 충청권·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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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청주는 전국 청년 이동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필요

- 일자리·교육·주택 요인에서 모두 매개·내외향 중심성이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나, 청주는 전국 청년  

이동의 중심 허브 도시로 자리하고 있음

- 특히 일자리 요인은 전국적 범위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을 잇는 광역 연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주시가 청년이동의 중심성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광역권 연계형 일자리·창업 플랫폼 구축과 청년 

정주 기반 강화 전략이 필요함

○ 충청권 내 네트워크 강화와 수도권 연계 확대 병행 필요

- 청주는 충청권 내 주요 도시(대전·세종·천안 등)와의 교류 중심지로서 기능하면서, 수도권과의 연결성도 

점차 강화되고 있음

- 향후 청주는 충청권 광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수도권-충청권 간 

청년 순환 이동의 완충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주거 요인을 통한 청년정착 기반 확충 필요

- 수도권에서 청주로의 주거 전입이 증가하는 추세는, 청주가 생활·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청년 임대·분양형 주택 공급, 도심 내 청년생활공간 조성, 광역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청주를 청년의 장기 체류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청년 순환·정착을 병행하는 ‘유입-체류-정착’ 전략 필요

- 청주는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지만 순이동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적 중심성이 실제 청년 유입

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이는 청주가 청년 이동네트워크에서 도착지가 아닌, 다양한 지역 간 이동의 중간 거점 역할 수행에만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청주가 보유한 공간적·관계적 중심성을 실질적 인구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인프라를 결합한 정착 유인 패키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심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연결망 확장 및 분산형 거점 구축 필요

- 가족·주택 요인은 중심성과 순이동자 간 상관이 낮아, 지역 간 연결망보다는 개별 생활권 중심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중심성이 낮은 생활권·주거권역에도 청년지원 거점을 분산 배치하고, 생활권 단위의 교통·

복지·문화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청주 내외부의 청년 이동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지역적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Session 3. 도시 스트레스(Stress)와 회복력

관계 단절과 외로움, 고위험사회의 징후와 과제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120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관계 단절과 외로움, 고위험사회의 징후와 과제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1. 사회적 고립의 증가 

1) 1인가구의 확산과 가족 구조의 해체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이 빠르게 확산되는 첫 번째 원인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2024년 현재 36%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 내에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화의 가속화, 

출산율의 급감,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라는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결혼과 가족이 삶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생애 구조가 사회 전반에 정착된 것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 사별, 자녀와의 분리, 또는  

도시로 떠난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노년층은 물리적·정서적 고립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돌봄과 교류의 핵심적 기반이었지만, 핵가족화와 더불어 이제 그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관계의 기본 단위’가 사라지고, 이웃이나 지역사회 역시 예전처럼 긴밀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고립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불확실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의 증대’는 단순히 가족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기반이 구조적으로 축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독립을 통해 자유를 얻지만, 그 대가로 관계적 안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해체’는 정서적 외로움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토양이 됩니다.

2)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상호작용의 일상화

두 번째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의 확산은 인간의 관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리적 만남보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메신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은 ‘즉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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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결은 대부분 피상적이며 감정의 깊이를 담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사회적 존재이지만, 그 관계가 

‘데이터화된 관계’, 즉 클릭과 좋아요, 팔로우 숫자로 측정되는 관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역설적입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관계는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타인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의 비교, 평가, 소외 경험이 누적되며 심리적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면 관계의 회복’보다 ‘비대면의 

효율성’이 우선시되었고, 이는 사회적 유대감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고립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년층은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일상을 소비

하며 비교와 자기검열의 피로를 겪고, 중장년층은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디지털 소통망에서 배제되거나, 

피상적 관계에 머물며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연결되게 만들어, 사회적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폐쇄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사회는 관계의 범위를 넓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고립’을 확산시키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단절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는 빠르고 

가볍게 형성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얕은 관계’의 만연은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현상, 즉 고위험사회의 새로운 징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조사에 나타난 한국의 사회적 고립 상황 

최근 조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혹은 은둔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

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국무조정실이 추진한 2023년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중 80% 이상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고, 67.2%는 실제로 탈고립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정보 부족(28.5%), 비용 부담(11.9%), 적절한 지원 기관의 부재(10.5%)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고립 상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과 

지원 체계의 미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과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을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하고 있으며, 관계 단절 또는 사회적 돌봄의 부족 문제를 주요 사회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 유대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 고립감을 사회문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관계 단절과 외로움의 문제를 

점점 더 체감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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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적으로도 낮은 사회적 연결 수준 

한국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 비교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 부문에서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개인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즉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의 존재 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OECD 평균이 약 91%인 반면 한국은 

75% 수준에 그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성장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한국 사회의 관계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영합니다. 

OECD 다수 국가에서는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종교 모임, 친구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정서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관계의 사적화”, 즉 가족과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결과, 가족 외의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면 대체할 네트워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Better Life Indicator의 세부 분석에서도 

한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 소속감’, ‘타인과의 교류 빈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립사회로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사회적 고립의 정의, 원인 그리고 영향   

1) 사회적 고립의 정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물리적·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최초로 개념화한 연구자 중   

한 명인 Townsend(1957)는 사회적 고립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관계와 교류가 단절되어 사회적 연결의 최소한의 기반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학자들은 사회적 고립을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해 왔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양적·질적 축소를  

핵심 요소로 봅니다. 박찬웅 외(2020)는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맺고 있는 

관계의 수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상태”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외로움의 감정보다 더 구조적

이고 지속적인 관계 부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춘남 

외(2018)는 사회적 고립을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외부와   

단절되고, 그 결과로 고독감·외로움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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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강신욱·김안나

(2005)는 비자발적 고립 상태의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때,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자 원인이며, 단순한 개인의 적응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포용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회복 탄력성 강화뿐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구조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합니다.

2)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 형태: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리적·정신적으로 격리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은둔(隱遁)’이라고 부르며, 이는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지민(2019)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이 아니라, 

그 극단적 형태를 보여주는 특정한 사회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은둔은 단순한 내향성이나 일시적 회피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수행 자체를 포기하고 장기간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 세계

와의 모든 관계—학교, 직장, 친구, 지역사회—가 단절된 상태로, 개인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

시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후반 일본에서 처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본어 히키코모루(引き籠もる)는 

‘틀어박히다’ 또는 ‘스스로를 가두다’라는 뜻을 가지며, 여기에서 파생된 히키코모리(hikikomori)는 의무  

교육을 포함한 학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그리고 가정 외의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가족 내 관계의 단절, 정신적 고립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험 신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은둔 고립의 실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실태조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약 4.5%, 최대 13만 명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약 61만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한국 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만 19~39세 

청년 5513명과 청년 거주 가구 52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고립’은 정서적·물리적 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로, ‘은둔’은 외출이 거의 없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로 정의되었다. 청년들이 

고립·은둔 상태에 빠진 주요 계기는 실직·취업 실패(45.5%), 심리적·정신적 어려움(40.9%), 대인관계의  

어려움(40.3%)이었다. 여성은 주로 심리적 요인(46.3%)을, 남성은 경제적 요인(46.7%)을 주요 계기로  

꼽았다. 또한 고립군은 성별과 원인에 따라 ‘은둔형’, ‘좌절형’, ‘의존형’, ‘관계단절형’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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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정서적 요인, 남성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실직 경험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6%가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은둔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이 28.5%, 10년 이상 장기 은둔 상태인 경우도 11.5%에 달했다. 고립 생활의 시작 시점은 

주로 20대(39.5%)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세 이전부터 고립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24.1%). 건강 상태 역시 매우 취약해, 43.2%가 신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 18.5%는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의 약물 복용 비율(21.2%)이 더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뚜렷했다. 고립·은둔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57.2%), 심리 상담(여성 

43.6%, 남성 29.1%), 병원 진단 및 치료(여성 31.3%, 남성 17.2%)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건강 비전센터(가칭)’ 설립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생애주기별로 다른 사회적 고립의 원인

사회적 고립은 어느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기는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핵심 무대입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 온라인 중심의 관계로의 전환 등이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촉발합니다. 

또래 집단에서의 배제나 학습 실패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대인 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이후 성인기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실에서의 교류보다 온라인 상호작용

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정서적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성격 문제나 개인의 내향성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학교와 또래문화,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청·중장년기 이후로는 고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장년층에서는 실업, 불안정한 노동, 경제적 

압박, 비혼 또는 이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직장 내 관계 단절이나 고용 불안은 사회적 네트 

워크의 축소로 이어지고, 혼인과 가족 형성이 줄어들면서 일상적 정서 교류의 기반이 약화됩니다. 중·노년기 

에는 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의 독립, 건강 악화 등이 결합되어 고립이 심화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생계 기반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크며, 이로 인해 외로움, 우울감, 심지어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고립의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

으로는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고,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자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조건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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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고립의 영향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부재를 넘어, 개인의 신체 건강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Beller와 Wagner(2018)는 사회적 고립이 높은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했으며, Holt-Lunstad 등(2015)은 사회적 연결이 약한 개인이 조기 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수면의 질 저하와 심혈관계 질환, 인지능력 저하 등 다양한 생리적 

문제와 연관된다(Hawkley & Capitanio, 2015). Cacioppo 등(2002)은 외로움이 수면 장애와 깊이 관련

된다는 점을, Levine(2012)은 섭식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을, Pressman 등(2005)은 면역력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즉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반응을 넘어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사회적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정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저히 낮은 

행복감과 높은 우울감을 보이며, 절망감을 느낀 비율은 4.6배, 자살 충동은 약 4배 높게 나타났다(외로움 

종합지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PMI, 2022). 이는 우울(Horowitz, French, & Anderson, 1982), 불안

(Wei, Russell, & Zakalik, 2005), 죄책감(Sermat, 1980), 절망(Rubenstein & Shaver, 1982), 자기

비하(Rubenstein & Shaver, 1982) 등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취업,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며, 이는 경제적 곤란과 가족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영국의 OPN(Opinions and Lifestyle Survey)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로움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quality of society)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 단순한 외로움이나 정신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 위험 행동, 심지어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규범 학습, 사회적 책임

을 내면화하게 되는데, 고립 상태에 빠진 개인은 이러한 규범이나 책임 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실업, 취업 실패, 인간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사회망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립 청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로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예컨대  

은둔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끊은 상황에서는, 개인 

내부의 좌절과 무기력감이 누적되며 자기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문제, 의지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범죄 행위(예: 절도, 사기, 폭력 등)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고립은   

단지 개인의 고독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전이나 치안,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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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영국 

영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나라 중 

하나다. 2018년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지표(Loneliness Index)를 개발해,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이 실시한 Community Life Survey 2021–2022에 따르면, 

잉글랜드 거주 16세 이상 응답자의 47%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특히 16~24세 청년층이 외로움

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이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신설하며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정부   

차원의 우선 과제로 공식화했다. 당시 스포츠·시민사회 장관(Minister for Sport and Civil Society)이  

외로움 전담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인 「연결된 사회: 외로움에 맞서기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외로움에 처한 사람을 함께 지원하도록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Let’s Talk Loneliness”(2019~2021), “Better Health: Every Mind 

Matters”(2022)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150개 조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주체가 외로움 해소에 참여하도록 했다. 셋째, 외로움 관련 정책이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는 Loneliness 

Engagement Fund(2021~2022)를 통해 외로움에 취약한 집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공공의 복지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2) 일본 

일본은 사회적 고립이 가장 먼저 사회문제로 부각된 나라 중 하나로,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심각하다. 2023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일본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 수준으로, 장기간 사회와의 접촉이 단절된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년층의 장기 은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반의 사회적 

위기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회 

비용과 복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1년 2월,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신설   

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복지정책의 한 영역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을 발표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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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3년 5월에는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취업 지원, 심리 상담, 지역 커뮤니티 복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사회적 고립이 단순한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한국 

한국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아닌 사회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한다. 특히 2023년 발표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 문제를 국가 정책 의제로 공식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연계하여 고립 청년의 심리·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위기 개입,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또한 청년층의 가족관계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립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나 정서적 위축 문제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비전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 취업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 부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찾아가는 상담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복지망과 연계한  

고립 청년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치구 복지관, 청년지원센터, 비영리 

단체(NPO) 등이 협력하여 심리상담, 취업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제도권 밖

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고립·은둔 대응정책은 중앙 

정부의 조정과 지방정부의 실행, 그리고 민간의 참여가 결합된 통합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1) 사회적 인식 전환

첫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회 인식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성격, 

의지 부족, 혹은 사회부적응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구조적 요인, 즉 

노동시장 불안정, 가족관계의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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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로 제기하고 공공  

담론의 중심에 올리는 일이 첫 번째 단계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사회적 캠페인과 교육 활동이 병행되어

야 한다. 언론과 학교, 지역 커뮤니티가 고립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낙인과 편견을 줄이는 것이 중요  

하다. 특히 ‘혼자 있는 사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립된 

개인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

2) 사회적 고립 탐색

둘째, 사회적 고립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탄력적 정의와 측정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나 

정책은 주로 물리적 고립, 즉 외출하지 않거나 사회활동이 단절된 상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 고립은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외형상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정서적 단절이나 

관계의 질적 결핍으로 인해 깊은 고립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단절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정서적·

물리적 고립 상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질, 외로움의 주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표를 활용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통계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고립의 원인을 세밀히 진단하는 것이 

곧 효과적인 개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고립·은둔 지원 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당사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고립된 사람일수록 제도권의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무리 지원책을 마련해도 실제로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 방식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데이터를 분석하면 한 가구 반경 500m, 1000m 내 상주 인구의 이동 빈도를 파악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거의 외출하지 않은 사람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 

온라인 구매 비율이 높거나,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만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세대를 결합 분석하면, 물리적 고립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기준이 철저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탐색은 

기존 행정조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은둔·고립 인구를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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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제정

세 번째 과제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 관점의 접근이 어렵다. 사회적 고립 문제는 복지, 고용, 주거, 정신건강 등 여러  

영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틀이 필요하다. 일본이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을 제정해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고립·은둔 문제를 장기적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독립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제정은 단순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

하고, 정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는 단기간의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기반한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예산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의 부처 간 협의체 구성과 효율적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과 맞닿아 있어, 협업 

구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통합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

에서 직접 청년을 지원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 복지기관인 만큼,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센터, 지역 복지관, 비영리단체 등 민간 자원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립 청년이 ‘제도 밖의 사람’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구조가 정착될 때, 사회적 고립 문제는 단순한 복지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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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1

주제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금정구 회복력 전략

윤일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도시 스트레스 시대, 금정구가 마주한 회복력 과제

 � 오늘날 도시 스트레스는 환경 문제를 넘어 관계 단절, 외로움, 불안,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고립이 도시 전체의 회복력을 

위협하고 있다.

 � 금정구 또한 이러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금정산·회동수원지·범어사 등 풍부한 자연 �역사자원 및   

4개 대학과 과학고 �예술고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개발  

제한구역 등 제약으로 도시 성장의 정체 극복 및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4년 기준 청년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24.4%로 높은 편인 반면, 25~34세 구간에서 일자리 부족

으로 인한 순유출이 두드러진다. 1인 세대 역시 전체 세대의 45.3%까지 늘어나며 사회적 고립, 안전 

불안, 주거·생활비 부담, 건강관리와 고독사 위험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정구는 경제적   

회복을 넘어 사회적 연대 강화와 공동체 기반 회복, 주민 삶의 안정감에 중점을 두는 회복력 전략이 

필요하다.

2. 금정구 도시 스트레스 진단 - 구조적 취약성

 � 첫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다. 1인 세대 비율이 45%를 넘고 초고령사회 (고령화율 26.8%)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이는 지역 활력 저하와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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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지역 정주 기반의 한계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해 생활·산업 공간 확장이 

어렵고, 지역 내 일자리 등 청년 생활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학업 이후 지역에 머무를 동력이 부족 

하다. 

 � 셋째, 공동체 기반의 약화이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면 교류가 줄고, 지역 공동체 유대가 

약화되며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려면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공간, 사람, 관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회복력 체계로 도시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3. 금정구의 도시 회복력 확보 전략

금정구는 1인가구 증가, 청년 유출,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선제적  

발굴과 맞춤 지원, 공동 돌봄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며 회복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사회적 회복력 ­ 고립 없는 맞춤 돌봄 체계

 � 금정구는 IT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해「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위기   

알림 앱, 온라인 신고채널, 디지털 돌봄 플랫폼, 1인 가구 안부체크 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 또한 ‘함께보듬이’노인일자리 인적안전망으로 고독사위험군을 상시 살피며,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로 

위험군을 고 �중 �저로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 �관리하고 있다. 

 � 금정구 4개 대학과 연계한‘우리들의 로드맵’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립 �정서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한편, 1인 가구 여가 �취미 프로그램 운영, 대학가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 조성, 무인안심택

배함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은「고립예방 – 정서안정 – 생활안전 – 지역정착」을 연결하는 구조로, 사회적 단절 완화와 

정서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청년 회복력 ­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 지속 가능한 도시는 청년이 머물고 다시 찾는 지역이다. 

    금정구는「주거안정- 취�창업 지원- 정서�사회지원– 정책참여-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회복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주거비 부담 완화와 부동산 계약 교육 등으로 청년 주거 기반을 안정시키고, 산학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 로컬 창업가 육성, 입주공간 제공으로 실질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청년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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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원과 체험형 인턴십을 확대하여 도약 �경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

 � 민 �관 협업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금정청년 돌봄이음’을 추진해 청년의 관계 회복과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이 정책 설계와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2026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청년친화도시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또한 부산대 일원 상권 활성화 공모로 확보한 80억 원을 기반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지역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며, 청년이 머물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3) 공간 · 정서적 회복력 ­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생활권

 � 금정구는 회동수원지, 금정산, 범어사, 온천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도시의 회복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 특히, 지난 10월 31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되면서, 금정산과 그 품에 자리한 범어사가 지닌 

천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이번 지정은 금정산 일대를 생태·문화·치유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 금정구는 이러한 자연·역사·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회동호 땅뫼산 수변 산림 공원’,‘범어사정수장 복합

문화공간 조성’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재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과 숲, 문화가 

어우러진 치유형 생활권을 확충하며, 주민 보행권 중심의 생활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 생태축을 복원

하고 있다.

 � 나아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일상 속에서 휴식과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4) 상생협력 회복력 ­ 함께 논의하고 함께 성장하는 금정형 협력모델

 � 금정구는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상생 

협력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

 � 2025년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공론화 조례」 제정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참여형 숙의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합의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금샘로 개통, 상권 활성화 등 구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중심으로 경제복지·도시 환경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각계 전문가와 주민

이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행정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역의 현실적 대안을 함께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 금정구는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방향을 세우고, 함께 실행하는‘상생형 

회복 도시 금정’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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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연결되고 성장하는 금정!

 � 도시의 회복력은 단순한 물질적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 간 소통과 참여,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주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 금정구는 1인 가구 증가,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자연과 도시, 세대와 세대,  

주민과 행정을 긴밀히 연결하며, 지역 기반의 회복력을 충실히 쌓아가고 있다.

 �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주민의 일상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회복   

모델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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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2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분석』 토론요지문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n 다수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증감 현황 진단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저출생 및 청년층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음

n 본 연구는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주시 청년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음

- 2015년과 2024년 자료를 기반으로, 이주 사유(일자리·가족·주택·교육) 별 청주시의 전입·전출 상·하위권 

지역을 비교 분석하였음

- 또한 2024년 자료를 활용한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전국 청년 인구이동 네트워크 내에서     

청주시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을 탐색하였음

n 청주시, 청년들이 ‘머무는’ 지역이 아닌 ‘지나는’ 지역의 가능성

- 청주시는 전국 단위 청년 인구이동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요 도시 간 이동의 중간거점

으로 기능함 

-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와 비교한 청주시의 인구 및 순이동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는 청년층 순이동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공간적으로 경부축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산업·교육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전·세종 등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함

- 심층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같은 이동패턴은 학업·경력·취업·결혼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환과 맞물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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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청년 이동의 중간거점도시’인 청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 청년들에게는 장기적인 정주를 위한 종착지라기보다, 청년들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활발한 지역임을 

시사함

- (생활권 연계 및 교통 접근성 강화) 청주에 계속 거주하며 주변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청년들을 지원, 

광역형 청년 통근패스·공유교통 확대

- (생활인구형 청년정책 추진 가능성) 청년 이동이 지속적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재방문·관계  

유지 중심의 정책 설계

n 청년 연령별·성별 이동 패턴에 대한 심층분석 필요

- 청년 세대 내에서도 연령별·성별에 따른 이주 사유와 이동 패턴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이를 고려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연령 범위(20~30대)는 폭이 넓어, 단일 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세부 특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음

- 연구에 따르면, 20대 초·중반은 교육, 20대 후반~30대 초반은 취업·결혼, 30대 중후반은 주택·가족   

요인 등 생애주기별로 우세한 이주 사유가 상이하게 나타남

- 또한 동일한 연령대라도 성별에 따라 주요 이주 사유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

- 심층분석을 통해 청주로 유입·유출하는 청년층의 구체적 특성과 동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임

n (제주지역 사례) 제주는 2010년대 이후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청년층 유출이 지목됨

- 현재 제주 총 인구는 약 66만명 수준으로, 2010년 대비 2022년에 약 19% 증가함

- 제주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순유입을 보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순유출로 전환됨

- 제주를 떠나는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 청년층이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관광 

및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낮은 임금), 주거 및 물가 부담이 청년층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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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3
 관계 단절과 외로움, 고위험사회의 징후와 과제 토론문

외로움의 시대, 함께 회복하는 도시를 위하여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1. 외로움과 고립,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번지고, 그때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질병

(Social Illness)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로움이 우울증, 불안, 자살률 증가뿐 아니라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까지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은 하루에 담배 15

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Griffin(2010) 역시 외로움이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전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험사 시그나 

(Cigna)는 외로움으로 인한 기업의 결근 비용만 연간 1,5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마음속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손실, 사회적 신뢰의 붕괴,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시민 한 사람의 삶의 질 저하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연결성과  

도시의 회복력 전체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고 종합대책을 세웠고, 일본은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하며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북유럽에

서는 스타트업 ‘노 아이솔레이션(No Isolation)’이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스웨덴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외로움 인식 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한국도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독·고립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더 이상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겁니다. 도시가 사람을 연결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결국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는 관계를 연결하고, 외로움과 고립을 해소하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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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스트레스와 고립의 악순환 

세션 주제인 ‘도시 스트레스와 회복력’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고립은 도시 환경에서 더욱 심화되는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익명성이 특징인 도시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도시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 속에서 개인에게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과시 문화와 경쟁 심리, 결과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보다 성취를 중시하게 만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심화시킵니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 단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립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맞물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심각한 사회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합하면,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회복력을 약화  

하는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세대별로 다른 외로움과 고립의 현실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보통 노인,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겪는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40년의 수원’을 상상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시각에서 본 미래의 수원은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면서,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였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의 수원은 더 이상 누군가가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도시가 아니다. 청소년, 

청년, 노인 누구도 혼자 갇히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가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함께 걸어주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고, 연결의 끈이 끊기지 않는 공동체 

수원의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고립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민진·김성아(2022)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대부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 증상이나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 역시 외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혼이나 별거 상태의 사람, 청년 

여성, 사별한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1인가구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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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가 외로움을, 20.5%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1인가구 중 약 6.2%는 실제로 

은둔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신적 어려움, 실직, 취업 실패 등이 꼽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각 생애주기마다 겪는 스트레스 요인이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학업과 취업 실패, 경제적 불안, 관계망의 부족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중장년층은 실직이나 이혼, 가족 단절, 돌봄 부담 등으로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은둔 

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본의 ‘8050 문제’처럼 한국에서도 ‘4050 잠재적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1인가구나 노년층은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건 단순히 마음이 외로운 수준이 아니라, 주변과 연결될 통로가 없고 스스로 회복할  

자원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대별로 겪는 스트레스가 삶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관계 단절을 심화  

시키고, 그게 다시 외로움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 단계별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민이 

서로 연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도시’를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4. 함께 회복하는 도시로 나아가며

발제문에서는 향후 과제로 네 가지 방향—① 사회적 인식 전환, ② 사회적 고립 탐색, ③ 관련 법령   

제정, ④ 부서 간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적 기반부터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국가 

정책의 큰 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도시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도시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녹지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 카페, 공원 등 ‘사람을 연결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며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외로움 전략(Loneliness Strategy)」에서는 도시 녹화(Urban Greening) 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공원, 산책로, 커뮤니티 가든 등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도시 스트레스를 완화  

하며,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최근 각 도시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전략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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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누구나 도보 15분 이내에 녹지와 커뮤니티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둘째, 건축과 공간 설계에 ‘연결성(connectivity)’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사람들의 관계 맺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외로움연구소(Loneliness Lab)는 

2018년 출범 이후 정책 입안자, 개발자, 건축가, 예술가, 지역 단체, 주민 등 800명 이상의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디자인과 장소 조성(place-making), 건축 환경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을  

탐구하고, ‘연결성(connectivity)’을 도시 마스터플랜에 내재화하고자 노력합니다. 가령, 유스턴역 재개발  

프로젝트(Euston Redevelopment)는 이러한 접근을 실제 공간에 구현하며, 사람 중심의 설계가 사회적 

관계 회복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도시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불안과 범죄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 강화, 조명 개선,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등은 단순한 치안 대책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회복력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정책과 

기술, 그리고 시민 개인의 노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 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스트레스 구조와 사회적 연결망의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곧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이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얼마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외로움에 취약한 이들이 ‘도시 속 관계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공간, 제도,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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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방시대의 기후 위기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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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Ⅰ. 서론 : 지방시대의 기후 위기

2025년은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1960년대 2공화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199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가 먼저 시행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시장과 군수를 함께 선출하는 지금의 동시 선거는 1995년이 출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청년기를 넘어서 성숙한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다(진상현, 

2018).

반면에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십 대 청소년에 가까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2015년의 파리협정이 인류가 달성한 마지막 성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섭씨 1.5도 상승 이내에서 막아내겠다는 당시 목표는 야심 찼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실적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출신으로 세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두 번이나 연임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임기 중 최대의 치적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글로벌 리더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살려낸  

기후협약이 바로 파리협정이다. 그렇지만 정작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뒤를 이어 백악관을 차지한 덕분에, 

지금의 기후위기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엔 총회장에서 기후위기가 거짓말이라며,  

인류를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기후 막장 드라마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아무런 

* 이 글은 참고문헌 가운데 필자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성 분석”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으며, 서론은 
“기후위기 지방자치 시대, 대구�경북의 현주소”, 결론의 인구 관련 제안은 “탄소중립, 탈(脫)성장을 넘어 탈(脫)인구를 고민할 시간”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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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은 10년 전에 인류가 기후 목표 하나를 정해놓았다는 

사실 뿐이다(진상현, 2022).

이처럼 2025년은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30년이자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목표를 설정한 10년이

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을 

국가와 광역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군·구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응하게 만드는 변화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이 선언된 2020년의 이듬해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즉, 이 법률의 12조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도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문제는 중앙

정부가 담당할 사안이지, 시군구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법률 

강화 덕분에, 이제는 200여 개의 모든 기초 지자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

되었다(고재경, 2011).

이에 본 논문은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진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향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이라는 전통적 통계 기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수분해분석이라는 자원경제학의 

계량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분석기법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이들 두 가지 분석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특성의 차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2장에서는 먼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1.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에서 “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해 온 역사는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1991년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거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동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진상현, 2018). 이에 상공자원부도 1993년에 「지역에너지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정부의 참여 확대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경남�제주를 시범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까지 추진했을 정도였다(배정환 

외, 2006).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1995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통해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 항목이 추가되면서, 그제야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이종성 외, 

2010; 산업통상자원부, 2019).

이후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역에너지계획의 법률 기반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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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수요관리에 국한된 법률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방

자치단체의 전력 생산 같은 공급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는 개념적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반면에 에너지 

기본법의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2항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기후변화 대책의 제도적 기반까지도 제공할 수 있었다. 최근인 2020년에 동시에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은 

5�6차에 달할 정도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상당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 놓은 상태이다(오용석�진상현, 

2016; 고재경�진상현, 2021; 진상현·오수미, 2020).

반면에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기후 

대책이 본격화되었던 시점은 2008년이었다. 당시 국무총리실에서는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에너지기본법 

같은 법률에 혼재된 기후변화 관련 규정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발의했다.1) 그렇지만 같은 해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면서,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대체 입법을 통해 새로운 법률 체계가 마련  

되고 말았다. 그 무렵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의거해, 광역자치단체들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광역 시도의 “기후변화” 대응은 선도적이었던 “지역에너지” 계획에 비해 시기가 늦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혼선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먼저 기존에 논의되던 기후변화법을   

대신해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내용적 충돌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동법 시행령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에 ‘제1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했으며, 20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완화 정책까지 포함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조항문�이윤혜, 

2017).2) 반면에 대구시는 조례를 근거로 2010년부터 완화를 포함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6년에는 별도의 ‘기후 적응 세부 시행계획’까지도 수립한 바 있다(남광현, 

2010; 대구광역시, 2020). 게다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문이 중복되는 유관 법정계획인  

녹색성장계획도 병행해서 만들어지는 실정이었다(설홍수, 2015).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녹색성장을 

존속시키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새로 제정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시�도지사는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은 1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 기후적응�녹색성장�탄소중립이 뒤섞인 혼란에 직면해 있다.

1)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무의사 결정의 상태였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진상현, 2022).

2) 다만 법적 강제 요건이 아니었던 2010년 이전에도, 지방정부와 출연 연구원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실행력을 갖춘 기후정책이 시행되는 지역
들도 있었다(김운수, 2001; 진상현�김운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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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방자치단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역지자체는 지방시대의 출현과 더불어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법률 체계의 충돌 및 변화로 인해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점차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를 않았다. 심지어 기후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같은 거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당할 업무이지, 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인식적 한계까지 지니고 

있었다. 경기연구원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완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중앙정

부에서 높았던 반면에, 적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응답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더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날 정도였다(고재경, 2011).

실제로 기초 지방정부에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방침을 마련했던 기후 대응 분야는 적응 정책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38조는 중앙정부나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도 기후 

적응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광역에 이어 기초지자체를 대상 

으로 2014년부터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226개 시군구의 계획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평가�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다.3)

이처럼 기초지자체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기후위기 관련 적응에 국한해서 계획 수립 및 정책적 대응의 

역량이 축적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시�군�구의 경우에도 시�도와 마찬

가지로 계획기간 10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도 기후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본 논문은 이제 막 책임을 맡게 된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에너지�기후 관련 역량과 데이터를 

축적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과 지수분해분석을 이용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3장에서는 이들 두 가지 방법론 및 분석기법에 대한 개괄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Ⅲ. 방법론 및 분석기법

1. 패널회귀분석 개요

1) 분석기법의 등장 배경 및 역사

본 논문에서 활용하려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형태의 패널데이터에 기반한 회귀분석의 

3) 국가 기후위기 적응 포털(https://kaccc.kei.re.kr/port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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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은 1977년 파리 컨퍼런스가 직접적인 계기였다.4) 물론 패널회귀분석의 역사를 훨씬 더 이전으로 보기도 

한다.5) 그렇지만 현대적인 패널데이터 분석의 본격적인 출현 배경은 1960년대의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자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갈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존슨 행정부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968년부터 가구 패널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의 패널데이터는 5,000가구를 포함할 정도의 대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까지도 8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지속될 정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이에 유럽도 

1994년부터 가구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국과 케냐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패널  

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이다(Hsiao, 2007; Sarafidis, & Wansbeek, 2021).

이처럼 사회조사를 위한 패널데이터가 구축되던 시기에, 미국의 36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13년 동안의 

천연가스 수요를 분석했던 기념비적인 연구가 발표되었다(Balestra & Nerlove, 1966). 이후 이 연구의 

공저자 가운데 한 명이 1977년 파리 컨퍼런스를 주도하면서, 패널회귀분석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

했다. 지금은 계량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 분야의 인용률이 높은  

논문들 가운데 4분의 1이 패널데이터 분석일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학술논문

도 동적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연구로 알려져 있다(Vijayamohanan, 2016; Sarafidis & 

Wansbeek, 2021).

2) 선행 연구 및 분석 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량경제학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던 패널회귀분석은 행정학 분야에서도 적극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Eom et al., 2008).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94년 연방정부 내부에서 여성 및  

소수자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00년에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콜로라도 주정부가 도입했던 세금 및 지출 상한제의 효과를 검토했던 논문도 발간된 바 있다. 마찬 

가지로 2006년에는 뉴욕 주에서 도입되었던 학교 면세 프로그램이 납세자의 감시 동기를 떨어뜨림으로써 

지방정부의 능률 저하를 가져왔다는 패널 연구도 흥미로울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132개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2050년의 미래 배출량까지도 전망할 수 있었다

(Hwang, 2016).

4) 당시 학술대회에서는 패널회귀분석의 이론적 기초가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증 분석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이듬해 
국제 학술지인 『경제�통계학 연보(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의 특별호에 이 컨퍼런스의 논문들이 게재되면서, 
분석기법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주년을 즈음해서는 동일한 학술지에 패널데이터 분석에 관한 두 번째 특별호가 발간
되었으며, 40년 기념으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대학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다시 개최되었을 정도였다(Bonhomme & 
Davezies, 2019; Sarafidis, & Wansbeek, 2021).

5) 구체적으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1809년과 1805년에 발표되었던 천문학계의 최소자승법이 현대적 분석기법의 기원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영국 천문학자인 George Biddell Airy의 1861년 논문에서 활용되었던 패널 
데이터 분산 모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언급되고도 있다. 이후 Fisher나 Henderson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축적되면서,   
패널회귀분석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었다(Nerlove, 2002; Vijayamohan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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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내 행정학 분야에서도 패널회귀분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부터 2007

년까지의 지역 격차가 자치 분권에 미쳤던 영향,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찰 

인력 배치 및 민간 치안 활동의 범죄 예방 효과,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같은 이전 재원이 

기초지자체에 가져왔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했던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김성배, 2011; 조일형�권기헌, 2011; 김민창�김예찬, 2019).

이러한 패널회귀분석의 기본 모형은 <식 1>과 같이 간략한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종속변수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CO2)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독립변수로 ‘인구(population)’,   

‘1인당 지역내 총생산(affluence)’, ‘집약도(intensity)’를 포함하고 있다.6) 다만 패널회귀분석의 기본식은 

오차항이 지역과 시간 특성이라는 두 가지 추가 요소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과는 

차이를 지닌다. 또한 이들 오차항을 변하지 않는 특정 수치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확률적 분포로 설정하는

지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패널회귀분석은 시계열 자료의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관측치의 숫자가 늘어

나기 때문에, 자유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독립변수들 

사이에서 다중공선성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조일형�권기헌, 2011; 류수열 외, 

2014).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짧은 기간에 여러 관측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패널회귀분석의 한계마저 보완해 

나가고 있다. 즉, 분석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시계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분석에 적합한 기법들도   

개발되는 추세이다(전승훈 외, 2004; 박추환, 2008; Ashley & Sun, 2016; Xu, 2016). 다만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라는 10년에 걸친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식 1>에 

기반한 패널회귀분석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패널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Park, 

2011). 먼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한 뒤, 이들 두 가지 모형이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에 비해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F검정 및 LM(Lagrange Multiplier)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에는 이들 두 가지 모형 가운데 타당한 패널회귀모형을 찾아내기 위해 하우스만

(Hausman) 검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는 이렇게 선정된 모형에 대해 시간 효과의 고정성을 판단

하기 위한 분산 분석이 수행됨으로써, 최종 모형이 결정될 수 있다.

6)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이들 외에도 산업구조, 차량 보유 대수, 수송 분담률, 발전원 비중 등의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다. 특히 패널데이터 분석은 다중공선성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자료 획득이 가능하고 자유도의 문제만 없다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소연�류수열(2021)은 본 논문과 달리 패널모형에 도시화율을 
추가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음 절에서 설명될 LMDI 분해분석은 지수의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변수 이외에 추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본 논문은 이들 두 가지    
방법론의 잔차 비교라는 학술적 목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수분해분석과 마찬가지로 패널회귀분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개의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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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식 1>

    

CO2=온실가스 배출량, Population=인구, Affluence=1인당 GRDP, Intensity=CO2/GRDP

i=지역, t=년도, μi=지역 특성, λt=시간 효과, νit=확률적 교란항

2. 지수분해분석 개요

1) 분석기법의 등장 배경 및 역사

패널회귀분석이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것과 달리 ‘지수분해분석(index decomposition analysis)’은 

30년 가량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7) 길게 보면, 1978년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추정한 연구나, 1979년 영국의 에너지 수요를 분석했던 논문들이 출발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8)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초창기 연구들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분해분석일 뿐이었다. 이후 1987년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요인에 대한 분석 및 1988년 에너지 집약도를 이용한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비로소 

분석기법의 이론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었다(Ang & Zhang, 2000).

그렇지만 본격적으로는 1994년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인 Ang의 주도하에 방법론이 체계화될 수 있었다 

(Ang, 2004). 사실 ‘지수분해분석’이라는 이름도 2000년 Ang 교수에 의해 붙여졌을 정도였다(Ang, 

2015). 게다가 당시까지만 해도 분석기법적인 측면에서는 AMDI(Arithmetic Mean Divisia Index)와 

LMDI(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라는 두 가지 방식이 경합 중인 상태였다. 그렇지만 1987년에 

먼저 등장했던 AMDI는 ‘요소 역전(factor reversal)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0’ 

값이 포함되면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Ang(2004, 2005)은 여러 가지 지수분해

분석 기법들을 비교한 뒤, LMDI 분해분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LMDI 분해를 분석기법으로 채택하는 실정이다(Xiang et al., 2022; Wang & Yang, 

2023).9)

7) 물론 패널데이터 분석이 천문학 연구의 오랜 기원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지수를 이용해서 사회현상을 해석하려는 노력도   
상당한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수 이론은 제품의 물량과 가격을 결합해서 특성을 드러내는 경제학 분야의 전통적  
논의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소비자�생산자 물가 지수나 구매력 평가 같은 지수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 분야의 가장 오래된 지수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경제학자인 Dutot이 1738년에 제시했던 산식이다. 이후 미국의 계량 
경제학자인 Fisher는 1922년에 시간 변화를 고려한 이상적인 지수까지 고안했을 정도였다(Boer & Rodrigues, 2020).

8)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LMDI 분해분석의 경우에는 1929년 Montgomery와 1974년 Varta가 제안했던 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Boer & Rodrigues, 2020).

9) 최근에는 기존의 LMDI 분해분석이 에너지 믹스 및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분석  
기법으로 ‘마샬-에지워스 구조효과(Marshall-Edgeworth with Structure Effects) 모형’이 개발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모형은 학계에서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분석기법은 여전히 LMDI 분해
분석인 실정이다(Roux & Plank,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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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친 지수분해분석은 현재 학계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이

전까지만 해도 관련 논문이 55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까지는 125건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10년 동안에

는 379건으로 급격히 팽창한 상태이다(Ang, 2015). 게다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만 983건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2023년 현재 지수분해분석 관련 논문은 

10,000건이 넘게 검색될 정도라고 한다(Wang & Yang, 2023). 이처럼 방법론적 체계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문 분석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손쉽게 지수분해분석을 시도

할 수 있도록, ‘PyLMDI’라는 개방형 플랫폼까지 구축된 상태이다(Xiang et al., 2022).10)

2) 선행 연구 및 분석 모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수분해분석은 에너지 부문의 소비량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기법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로는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1992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표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에 관한 80편의 지수분해  

분석에 대한 메타 평가 논문까지 발표되었을 정도이다(Xu & Ang, 2013). 한편으로 스위스에서는 도시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건물 부문으로 국한해 분해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까지 도출했

던 선행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Mavromatidis et al., 2016). 특히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설정했던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대한 LMDI 방식의 분해분석 연구도 흥미로울 수 있다(Ang & 

Goh, 2019).

이에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분야에 지수분해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1998년 

부터 2018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산화탄소 원단위 변화 요인을 밝혀낸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진태영�김도원, 2021). 한편으로는 분석 단위를 조직 수준으로 낮춰서 배출권거래제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생산�구조�집약도�배출계수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개된 상태이다

(김문정�허은녕, 2020).

물론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소비 영역에 대한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 부문의 전력 및 에너지 소비 요인을 분석한 연구, 제조업 부문의 전력화 현상에 대한 논문, 농업용 

전기 소비량에 관한 연구 등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임재규�김종익, 2014; 한준, 2015; 문혜정�이기훈, 

2018). 특히 한국의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에 대한 

LMDI 분석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Jeong & Kim, 2013; Kim, 2017).

반면에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물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수분해분석을 수행했던 연구들도 존재하며, 이들의 경우에는 본 논문과의 차별점 

10) PyLMDI 플랫폼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https://github.com/xiwangxiang/PyL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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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수분해분석의 경우에는 개별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변화를 인구, 소득, 에너지 집약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전력화 비율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논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한준�정연미, 2020).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구�생산�원단위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서 해석했던 연구 결과도 공개된 바   

있다(고재경 외, 2015).11) 한편으로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상업�산업�  

수송�공공이라는 5개 부문에서 전력 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했던 논문도 발표될 수 있었다(한준, 2023).

이들 선행연구는 개별 지역을 단독으로 분석한 반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수분해분석이 

실행된 경우도 있다. 먼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인구� 

생산�원단위라는 3개 요인으로 분해한 뒤,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던 논문이 지역 차원의   

선도적인 연구이다(진상현·황인창, 2009a). 이후에는 분석모형에 에너지원별 비중 및 배출계수를 추가함  

으로써,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함의로 발전시킨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진상현�황인창, 

2009b).12) 한편으로는 이들 선행연구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되었던 한계에서 벗어나서, 폐기물�산업공정�  

토지이용 등이 포함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지자체의 특성을 분석한 뒤, 지역별 유형화를 시도

했던 연구도 흥미로울 수 있다(진상현�정경화, 2013).13)

따라서 본 논문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들 3편의 선행연구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이 연구들이 개별 지자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쌍대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던 것과 달리, 본 논문은 광역지자체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분석함 

으로써 일반화된 함의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단순 지수분해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패널회귀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방법론적인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측면에서도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14)

11) 이 연구는 광역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수분해분석을 통해, 저성장�저효율, 중성장�고효율, 고성장�

고효율이라는 하위 유형을 찾아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재경 외, 2015).
12) 또한 진상현�황인창(2009b)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지역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교화시킬 수 있었다.
13) 문혜정�이기훈(2019)의 연구는 “지역에너지 소비 변화의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독립변수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

14) 지수분해분석은 최근 들어 관광, 자연재해, 신용보증 같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Mussini, 2020; 최충익, 
2014; 진용주 외, 2021). 물론 분석기법이 특정 주제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방법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들은 지수(index)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구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즉, 지수분해분석은 종속변수를 몇 
개의 복합적인 지수로 분해함으로써 사회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면, 1인당 GDP는 각 나라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활동에 투입된 집약도로 이해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지수를 활용해서, 종속변수인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LMDI 분석기법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수분해분석을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무의미한 지수와 수치들로 분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 1인당 반려동물 수, 반려동물 당 공원 면적, 공원면적 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분해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수의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연구 결과 및 해석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도 지수분해 방정식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논쟁적인 지표들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LMDI 분석에서 분해되는 지수의 현실적�해석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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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는 본 논문에서 활용하려는 LMDI 분해분석 모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 탐색 및 

패널회귀분석과의 차이 확인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적용되었던 분석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진상현�정경화, 2013).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소득�집약도라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식 2>에서 분해 요인인 P는 인구(population), A는 소득(affluence), I는 집약도

(intensity)의 약자를 가리킨다.15)

이때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향 요인 파악에 일차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원경제학 분야의 연구와 달리 지수분해분석에 대한 수리적인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패널회귀분석과의 비교라는 부가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잔차 논란에 대해서

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분석 결과에 잔차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지금은 LMDI 분해분석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지만 Muller(2006)는  

잔차가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우며, 잔차를 없애야 하는 이론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잔차가 포함된 지수분해분석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 모형에 포함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Ang이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0.65%, 화물운송 분야에서는 –0.48%, 여객수송 부문에서 0.01%로   

상당히 큰 잔차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IEA 보고서를 반박한 뒤, 지금은 LMDI 분석이 가장 

보편적인 모형으로 채택되는 실정이다(Ang & Liu, 2007). 그렇지만 이들 잔차의 타당성 논쟁은 지수분해

분석 모형 내부의 논의일 뿐이지, 본 논문에서 비교하려는 패널회귀분석의 잔차와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 

이에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잔차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 


×


×  ×× <식 2>

CO2=온실가스 배출량, GRDP=지역내 총생산, POP=인구

I=집약도(GRDP당 CO2), A=소득(1인당 GRPD), P=인구

Ⅳ.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석

1. 분석 데이터 개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현재 17개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지역은 16개

이다. 왜냐하면 2012년에 추가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38만 명에 불과해서, 

행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수분해분석 

15) 환경오염(Impact)과 관련해서는, 인구�소득�기술의 약자를 이용해 IPAT 항등식이라고도 불린다(진상현�황인창,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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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지자체의 평균값을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극단치의 포함으로 인해 통계 분석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자료를 분석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충남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다음으로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이때 최근 데이터가 누락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인벤토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하는 다른 정부 통계를 활용해서 산정

되기 때문에, 일반 자료에 비해 공표가 늦은 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표된 최근의 온실가스 자료는 

2021년 배출량이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침체되었던 

예외적 시기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직전인 2019년까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 협약의 기준 연도가 1990년이기 때문에, 이후의 20년 가까운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던 경우가 많이 있다(진상현�황인창, 2009a, 2009b; 진상현·정경화, 2013; 김소연�

류수열, 2021).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는 정부의 공식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 혹은  

기관 차원에서 산정한 수치를 사용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의 산정을 담당했던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0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범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1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정부의 공식   

자료를 이용해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될 자료는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이다. 이때 ‘인구’에는 주민등록상의 내국인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정치적 투표권과 무관하게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장 및 온실

가스 배출에도 기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내 총생산’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가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기간 전체의 데이터를 201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해서 활용했다. 다음의 

<그림 1>은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분포를 상자 그림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16)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조차 연구자 개인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라는 한계로 인해 산업공정, 토지이용변화, 이산화탄소 
흡수가 고려되지 않은 채, 에너지 부문에 국한해서 분석이 이루어졌을 정도이다(김소연�류수열, 2021).

17)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방법론 및 계산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폐기물 부문
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공표 자료와 2023년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에 
산정된 자료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배출량이었지만, 최근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21년에 국한된 자료라는 측면에서 
시간적 차이도 지니고 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gir.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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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분포 (Gg CO2eq., 2010~2019년)

2. 지수분해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과 지수분해분석이

라는 두 가지 계량적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이들 방법론의 분석기법 관련 차이점 파악  

이라는 학술적 목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잔차가 발생하지 않는 지수분해분석의 결과를 먼저 살펴본 뒤, 

패널회귀분석의 오차와 비교하는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패널회귀분석이 16개 광역지자체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소득�집약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지수분해분석은 

개별 지역의 시계열 데이터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 요인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광역 지자체의 개별적인 성향을 보여주기 보다는 전체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지수분해분석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광역지자체의 2019년 평균 인구는 342만 명이고, 지역내 총생산액은 115조 원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6536만 톤이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5987만 톤에서, 2013년 6433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2년간 하락

한 뒤, 다시 반등해 2018년 6778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반적 증가 추세 및 미시적 등락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인구는 2010년 334만 명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지역 내    

총생산도 2010년 89조에서 출발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이들 입력 변수를 ‘인구 효과’뿐만 아니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라는 ‘소득 효과’와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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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집약도 효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던 요인은 인구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였다. 즉, 인구는 

분석 기간 동안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제활동이 가속화되면서,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

지만 현실에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집약도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림 2>에서 확인되듯이, 인구 및 소득 효과가 일방적인 증가 추세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견인했던 것과 달리, 집약도 효과는 지속적인 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등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별다른 감축 효과가 없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 상당한 저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 3년 만에 완공되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제시하며 2012년에 도입했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2015년부터 실시되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다.18)

이후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등하면서 감축 효과가 약화되고 말았다. 이는 

국제적인 저유가 상황으로 인한 화석연료의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추위로 인한 난방 연료의 소비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19) 한편으로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철강 업체의 연료탄 사용 확대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20) 이후 2019년으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쇄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집약도 효과의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다시금 억제할 수  

있었다.21)

이러한 지수분해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은  

인구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였다. 그렇지만 인구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라는 소득 효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집약도 효과 하나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분석 기간에도 

집약도 효과는 감축을 가속하거나 저감 속도를 둔화시키는 변동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로 인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등락을 보이고 있었다.

18) “201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12.19.
19)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9,410만 톤, 전년 대비 0.2% 증가”, 환경부 보도자료, 2018.9.19.
20)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 환경부 보도자료, 2019.10.7.
21)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7억 137만 톤”, 환경부 보도자료,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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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요인의 지수분해분석 결과

3. 패널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광역지자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이 진행    

되었다.22)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모두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에 기반한 OLS

분석이 아니라 패널회귀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다음으로는 이들 두 가지 모형의 오차 가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검정이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카이제곱이 65.18로 

p값이 기준치보다 작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을 기각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무작위적인 확률 분포를 따르기보다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더미(dummy) 변수’를 부여하는 고정효과모형을  

대상으로 시간 변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각각의 지역에 

대해 더미 변수가 부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간인 2010년부터 10년 동안의 시계열 변수에 대해

서도 시간 더미가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가변수를 

추가해서 고정효과모형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뒤, 이들 시간 변수의 유의미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되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시간 변수의 분포가 고정되기 보다는 확률적으로 분포한다는 귀무가설

22)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Stata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23) 고정효과모형은 F값(15, 141)이 657였으며, 확률효과모형은 카이제곱(3)이 5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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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택되었다.24) 이에 본 논문에서 패널회귀분석의 최적 모형으로는 시간과 관련해서 확률적 오차가 존재

하는 반면에, 집단별로는 고유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고정효과모형이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패널회귀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독립변수였던, 인구·소득·집약도의 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에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예측가능했던 분석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세 변수의 p값도 기준치 이하로 모두 유의미했다.25)   

구체적으로는 인구 1명이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가 1년에 20톤이 추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날 경우에는 1.4톤, 지역내 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로 정의되는 

집약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9킬로그램 늘어나고 있었다.26)

따라서 2010년 이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경제적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함께 늘어나며, 탄소 집약적인 산업 및 

소비 구조로 전환될 때에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이들 세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인구�소득�집약도의 표준화 계수가 각각 1.43, 0.28, 0.57이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은 인구 증가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집약도와 소득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7)

한편으로 본 논문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향 요인 탐색뿐만 아니라 지수분해분석과의 결과  

비교라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때 LMDI 분해분석은 이론적으로 잔차가 남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소득·집약도라는 세 가지 지수의 변화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패널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지수분해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들 세 개의 독립

변수에 의해 해석이 가능했던 ‘집단내 설명력’은 82%로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지자체 사이의 분포에 대한 

‘집단간 설명력’은 5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설명력’로 동일하게 51%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정리하자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소득·집약도라는 3개의 변수에 의해 

전체 변화의 절반 정도만이 설명될 뿐이지, 나머지 49%는 다른 변수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4) 이때 F값(9, 132)이 0.97이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p값은 0.46이었다.
25) 선행연구에서도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구�소득�집약도의 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의 설명력을 확인하거나, 지수분해분석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다(김소연�류수열, 2021).

26) 정부는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2.7톤이고, 국내 총생산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57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패널회귀분석 결과와는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공식 통계는 단순 평균값인 반면에, 
본 논문에서 분석 결과의 계수값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구 혹은 소득의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쳤던 영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 측 공식 발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번 패널회귀분석의 계수값들이  
어느 정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의 방향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 6억 5,622만 톤”, 환경부 보도자료, 2022.10.25).

27) 이는 지수분해분석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영향력이 작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수분해분석이 기준년 대비 특정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인구의 증감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패널분석에서는  
전체 기간의 점진적 인구 증가가 과거 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미쳤던 영향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집약도의 계수가 양의 값을 지녔지만, LMDI 분해분석에서는 집약도의 하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효과를 밝혀냈다는 측면에서도, 이들 두 분석기법은 결과 해석에서도 상이한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처럼 흥미로운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들 두 가지 분석기법의 방법론적 차별성뿐만 아니라 결과 및 해석의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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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위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인구 (population) 명 0.02 0.001 15.27 0.000

소득 (1인당 GRDP) 백 만원 / 명 0.00146 0.097 14.96 0.000

집약도 (탄소/GRDP) Gg CO2eq./ 백 만원 0.000059 3.010 19.61 0.000

상수항 -99943.54 6415.149 -15.58 0.000

<표 1>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요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한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기후정의행진은 전국적으로 수 만 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종의 시민행동이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

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느긋하게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지금 당장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느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이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구�소득�집약도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는 인구 증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지수분해분석의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이 인구 및 소득과 관련되기는   

했지만, 집약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효율 개선을 통해 지역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해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인구가 아닌 소득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이고, 

이를 기술 개발로 해결해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며, 오랜 역사적 

논쟁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 즉, 1970년대에 환경오염을 고발했던 생태학자인 베리 커머너는 당시 유행

했던 인구폭발론과 산아제한 정책에 반대하며, 환경오염은 인구나 경제성장보다는 기술이 중요하고, 시스템과 

기술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생물학자인 폴 에를리히와 

환경과학자인 존 홀드렌은 인구가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물론 인구, 소득, 기술 중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는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론이 아닌 현실은 오히려 숨겨진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분해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구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소득과 기술이 강하게 대립하는 구조적 특성이 나타

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구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일까? 같은 시기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동일

하게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전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구, 소득, 집약도의 영향력 

가운데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인구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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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반된 주장은 분석기법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분해분석은 2010년을 출발점으로, 즉 

그 당시의 대한민국을 당연하게 주어진 전제 조건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후 201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 증감했던 원인을 인구, 소득, 기술로 설명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인구가 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기존의 지하철 교통망, 아파트 중심의 주택 구조,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같은 기반시설을 이미 갖춘  

도시에서는, 그 정도의 인구변화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공장 폐쇄 혹은 경기 부양으로 인한 상점 활성화 같은 영향은 오히려 큰 편이며,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효율 전등의 보급 같은 기술 요인의 상쇄 효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회귀분석은 2010년의 출발점을 주어진 불변 조건으로 가정하지 않고, 같은 시기에 서울�대전�  

대구�부산 같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의 차이를 인구�소득�기술 요인으로 설명하는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경제성장이나 집약도 보다도 사람들의 숫자가 배출량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상반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커머너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았으며, 인구가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진 것일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향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소득 변수를 통제하려는 ‘탈(脫)성장’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철학 및 이론적 근거가 탄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창자들의 입장도 천차만별로 상이한 실정

이다. 즉, 반(反)성장, 제로 성장, 정상상태 경제 등의 개념들이 혼재된 상태이다. 물론 논의의 초기 단계 

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반면에 이제는 인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인구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분해분석은 2010년을 불변의 전제 조건으로 가정한 

상태에서만 인구의 효과가 작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인 IPCC에서 제시 

했듯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영역과 모든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된다면, 지금은 당연하게 간주  

되는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인구의 변화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 사회가 ‘탈(脫)인구’ 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하려면, 먼저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세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탈성장 논의와의 결합이 가능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이나 경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소멸 지역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 인구 감소 기조하에 경제 시스템의 빈 

공간을 이민자들로 메꾸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탈성장주의자들이 등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인구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기후 출산 거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 사회의 고질적 저출산 문제가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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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상당수의 젊은 세대들이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미래세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들의 견해가 표출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후 출산 거부는 논의 이전에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수십 년째 해결하겠다면서도 실패를 반복하는 정부의 인구 증가라는 정책적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국 사회의 적정 인구를 고민하고 이주민들과의 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는 게 꼭 좋은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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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으로 만드는 도시전환이 필요한 이유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 

도넛 도시는 지금까지 성장에 기반한 복지모델의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사고해온 오래된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산불과 폭염, 폭우가 불러온 시민들의 생존 위험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 대한 자각과 함께,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기후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반한다. 동시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도넛모델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이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기후정책과 

결합된 새로운 관점을 도시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세계가 

불러온 불합리성, 불가능한 성장,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개인과 

사회의 탄소배출량의 격차를 만들고, 동시에 탄소배출을 충분히 하지 못해 발생하는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불러온다. 더 소비하지 못하는 삶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를 포착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조건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충분히 투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기후재난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재난의 경험 이후로는 일상

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따라서, 도넛 모델에 기반한 지역의 전환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분배할 수 있는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성장주의적 도시 모델과 차이가 있다. 파이를 더 크게 만들수록 기후 위기는 가속화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넛 모델은 개인에게 맡겨진 생존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소비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의 소비와 투자는 늘려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생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도시 안에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Session 4. 회복력 도시의 미래 엔진(Engine)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MRC in Busan  167

2. 사회적 기초를 지키며 생태적 한계 안에 사는 도넛 도시

영국의 생태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가 제안한 도넛 모델의 개념은 &생태적 한계&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도넛의 개념을 수용하는 

도시와 사회는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바탕으로 도시의 비전, 목표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활동을 재배치  

하여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시민들의 삶을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도시 비전과 목표로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도시의 목표와 작동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에서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케이트 레이워스는 여기에 경제와 도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7가지 관점을 제시

한다. ① GDP에서 도넛으로 목표를 바꿔라, ② 자기 완결적인 시장에서 사회와 자연에 뭍어든 경제를   

사고하라, ③ 합리적인 경제인이 아니라 사회 적응형 인간을 중심에 두어라, ④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동학적 

복잡성을 인정하는 시스템적 지혜를 배워라, ⑤ 성장 신화를 넘어 분배를 설계하라, ⑥ 성장만능주의에서 

재생 설계로 바꿔라, ⑦ 경제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라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렌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글로벌-사회, 글로벌-생태,  

지역-사회, 지역-생태로 구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 현재 도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글로벌 

관점에서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돌아보도록 한다.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요인이 지역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어 인간다운 삶 혹은 적절한 삶의 정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동시에, 이러한 물질적 자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공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과 생태적  

영향을 확인코자 한다. 가령,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빵, 입는 옷들을 생산하는 그곳의 시민들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안에 살고 있는가. 또한 그 물건들은 그 지역의 생태적 한계를 깨뜨리지 않는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글로벌 관점의 질문들이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한정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기후 위기를 불러온 삶의 양식이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다른 도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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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의 현 상태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도시 비전을 그려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도넛 모델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넛 초상화&를 그리도록 요구한다.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과잉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현재 도시의 운영이 생태적 부하에 얼마나 기여 

하고 있는지 동시에 삶의 기초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내용을 시각적

으로 구성하여 도시의 생태적 과잉과 사회적 기초 부족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도넛 

초상의 기본적인 작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깨뜨리는 생태적,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넛    

초상화를 만드는 과정은 도시의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도시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삶의 요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과적 

으로 도넛 초상화를 통해 도출된 도시의 사회적 &결핍&과 생태적 &과잉&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에서 삶을 살도록 도시정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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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모델의 개념>

1. 해외의 도넛 도시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지난 2020년 최초로 도넛 경제를 도시의 프레임 워크로 채택했다.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도시의 회복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택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암스테르담은 도시의 현 상태를 도시 모델의 개념 안에서 진단했다.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의  

지표들에서 암스테르담의 도시 지표와 시민들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암스테르담의 도시   

초상화를 구성하는 과정은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었다. 

암스테르담 도시 정부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도시 초상화를 도시의 정책으로 수용했다. 

그 결과 암스테르담의 도넛은 기후 위기 대응과 순환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기후 위기라는 

생태적 한계에 대응하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기초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암스테르담은 2023년 &순환 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50년까지 완전한 순환 도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신규 원자재 사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먹거리, 소비재, 

도시 인프라 및 건설을 포함한 건축 영역 세 분야를 대상으로 도시의 생활과 소비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외부화하지 않고 도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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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하며, 암스테르담은 이러한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도넛 모델을 언급 

하 고 있다. 도넛 모델은 암스테르담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 부문, 먹거리, 소비재 및 건축 분야와  

같이 도시의 어떤 영역을 먼저 개선할 것인가를 도출하도록 하는 사고의 틀로 활용되었다. 도넛 모델을  

통해 도시의 현 상태를 점검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이 미치는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미국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기후 대응 

목표를 강화하고 지역의 삶의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이 점차 발전하는데, 2015년에 채택한 &2015 기후  

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도시의 각 영역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의 양과 주요 특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포틀랜드시가,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형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구체화하면서 

포틀랜드시는 지역 내 시민들이 소득 격차에 따라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건들을 파악하여, 도시 정부의 정책으로 이를 개입하고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가령,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주택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린다는 점에서 주택 수리하여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포틀랜드시는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포틀랜드 지역의 녹색일자리를 확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포틀탠드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캐나다 나나이모 시, 영국 리즈시, 벨기에 브뤼허시 등 다양한 도시에서 각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도넛 도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실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각 도시의 일상 외부화하는 도시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 

하려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가령, 암스테르담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소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

서 만들어내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써 순환 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두 번째는 도시의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이익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포틀

랜드시가 주택의 단열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추구한 것과 같은 사례다. 



Session 4. 회복력 도시의 미래 엔진(Engine)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MRC in Busan  171

3. 도넛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도시가 도넛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운영된다면 시민들의 삶 역시 자연스럽게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삶의 기초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은 언뜻 거창해 보이고, 대단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꾸려지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가 도넛의 안에 존재한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시에서는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에 사는 것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쉽고 또한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실천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걱정해서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의식 있는 몇몇 실천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대중교통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중교통을 타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강해도,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동네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시간 격차, 불평등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다. 이러한 도시 구조에서는 아무리 의식 있는 시민들의 성실한 노력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넛모델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 구조적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동의 불평등이 최소화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접근가능할 수 있는 도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케이스 레이워스는 &선택편집

& 정책이라고 부른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기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삶도 충분히 풍요로운 선택을  

유도하는 공공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과 다른 관점의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가령, 프랑스 정부는 2023년   

2시간 반 미만 여행 거리 정도의 단기 국내선 비행기 운행을 금지하고 대신 철도 여행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주차요금 인상, 자동차 도로 축소등을 통해 도시 내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며 대중교통과 자전거 친화도시를 구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후운동 진영등에서는 개인의 전용 

비행기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운동도 생겨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비 및 생활패턴을 인정하던 기존의 관습을 바꾸자는 것이다.  

결국 도넛모델은 도시 뿐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과소비의 영역을 제한

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인과 도시의 저소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과제를 도시 차원에서 도출하고 이를 공공정책과 시민들의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구현해 

낼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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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넛 모델의 한국 도시 적용 : 서울시 노원구와 충청남도 보령시를 중심으로 

녹색전환연구소는 2024년, 대도시의 기초 자치 단위인 서울시 노원구와 지방의 중소 도시인 충청남도 

보령시 두 곳을 대상으로 도넛 모델을 적용하는 초기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노원구는 53만 명의 시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 중심 소비도시다. 노원구를 연구 대상지로 삼은 것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녹색전환연구소가 노원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었다. 기초 자치구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넛 모델의 지향을 일정 정도 포괄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보령시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지역에서도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경험한 지역이다. 지난 2020년 보령 1,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었다. 

이후 2021년 1월 보령시는 10만 명 인구 선이 붕괴했다. 보령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이전에, 무연탄을 중심으로 하는 석탄 광산의 폐쇄라는 충격을 1990년대에 경험한 바 있다. 30여 년이  

흐른 현재 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적 충격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령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행정주체, 시의회 등 공식 기관들과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추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넛 초상화 작업을 통해 지역의 전환 목표를 행정 정책에 내재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이 각 도시의 복지, 기후, 환경, 사회정책에 포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노원구의 경우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계획을 복지 

정책 및 지역 전략 및 전망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가 도넛 모델을 통해 일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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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도넛 초상화 작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나 지표 선정 등은 대체로 녹색전환연구소의 자체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각종 공식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노원과 보령의 기존 도시 목표,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2023년 11월부터 데이터 초상화 작업이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각 두 지역에서 총 6회의 시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서 2회 이상의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중간 지원 조직과 

데이터 초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2024년 6월 노원에서 60여 명 규모, 7월 보령에서 

120여 명 규모의 도넛 초상화 작업을 위한 대규모 시민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원 도넛과  

보령 도넛의 기초적 이미지를 완결했다. 

노원구의 도시 도넛 : 주거, 이동성, 소득, 일자리, 지역사회와 문화는 부족 

노원구의 경우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표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기초를 확인하고자 하는 도넛 안쪽의 지표는 서울시 평균을 대비하여 상대 

평가를 했다는 요인이 작용할 것이나,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이동성, 지역사회와 문화가 부족으로 평가  

되었다. 도넛 바깥쪽은 폐기물 항목 정도가 녹색으로 들어왔으나 대체로 생태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적 기초에 있어 목표를 벗어난 일자리, 소득, 주거 등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서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는 도시 전략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노원구에서 현재 추진

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산업 경제 인프라 조성,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생태적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전략과 생태적 한계를 조화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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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 도시 도넛 : 주거, 이동성, 건강, 주거, 다양성과 소득의 부족 

보령시의 경우 대도시 자치구인 노원과 다를 바 없이 도넛의 안쪽에서 주거, 이동성, 소득은 여전히    

&부족&으로 평가가 되었다. 반면, 서울시 노원구에서 초록으로 평가된 건강, 안전이 적정이 아니라 부족이나 

다소 부족으로 평가받은 것이 차이다. 반면 노원에서 부족으로 평가되던 일자리나 문화가 오히려 보령에서 

다소 부족으로 완화된 것은 순전히 충남 광역 단위에서 상대 평가한 이유가 클 것이다. 보령 도넛의 바깥

쪽은 글로벌-생태 렌즈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노원과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충남이   

서울에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았다는 점과 폐기물 관리가 충남이 부족하다는 점이 일부 반영된 정도다.

비록 도넛으로 그려진 이미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더라도, 해법을 모색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나 인구 증감 추이, 일자리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보령에서는 노원과 상당히 다른  

경로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대목들은 적어도 도넛을 구성하는 단계까지에 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넛에 기반하여 새롭게 미래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들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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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넛 모델을 통해 지역의 전환을 상상하기  

한국의 정부와 도시에서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지역마다 공항을 짓기 위한 계획이 수립

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과 탄소집약적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어 기후정책과 복지 정책이 통합되어 도시의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환경정책이나 

기후 정책으로 한정되어 사고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복지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향후 2년 이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C를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기후대응이 

국가와 도시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점차 중요하게 다뤄질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경우 올해 정권이 교체 

되면서, 이재명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농어촌 소득 확대 전략등을   

국가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가에서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수립되어 실행되는 현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가, 공공정책의 

변화를 통해 도시의 작동 방식과 시민들의 삶의 양식을 바꿔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도넛 도시의 맥락에서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복지 정책을 통합하는 시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자 이다. 

도시의 도넛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거의 모두 복지와 생태 이슈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의 먹거리는 복지의 가장 

기본 이슈이자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주거는 시민들의 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택은 자산 형성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택의 노후화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거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주택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자가용 중심의 교통 정책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시민들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과 충돌하기도 한다. 탄소집약 에너지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적 확대와 난방의 탈탄소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나, 정책적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도넛 모델의 적용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도시 목표와 전략을 상상하고 실행하도록 만든다. 가장 빠르게 도넛 모델을 적용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순환도시의 비전을 건축, 교통, 소비재와 먹거리등 도시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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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4-1

오은택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Ⅰ. 인사 및 문제의식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미래도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오은택입니다.

오늘 ‘회복력 도시의 미래 엔진’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는 기후위기·인구감소·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겹치며 도시의 생태·경제·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즉,‘회복력(Resilience)’을 키우는 일입니다.

Ⅱ. 남구가 바라보는 ‘회복력 도시’의 방향

우리 남구는 빠른 성장보다 오래 지속되는 도시, 개발의 속도보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구의 ‘회복력 도시의 엔진’을 세 가지 키워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주민참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탄소중립1) ­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엔진

우리 남구는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올해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제도화하고, 생활 속 실천 중심의 탄소중립 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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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인프라 확충, ‘반딧불이 축제’, ‘유엔남구 재활용 체험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도 주민과 함께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로 21회를 맞은 반딧불이 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남구 대표 환경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를 통해 환경보전의 가치와 생태 회복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며 기후위기에 강한 회복력 도시 남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중단하고, LED 달집 점등식으로 전환해 탄소는 줄이고,   

마음의 온도는 높이는 남구형 탄소중립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전통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높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탄생시키는 남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그린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감시장비 도입과 감시 체계 강화로 5년 연속 산불 제로(Zero)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부서 전 직원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며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갖춘 결과로, 산림과 

탄소흡수원을 지켜낸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입니다.

아울러, 장자산에 이기대예술공원을 조성하고, 황령산에는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편백숲 공원화와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생태문화도시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전환 ­ 예측 가능한 도시 운영의 엔진

남구는 첨단 기술과 행정을 결합해 한 단계 진화된 디지털, 스마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IoT 센서를 활용해 고립가구를 24시간 관리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을 통한 2,500세대의 복지 위기가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광폭 횡단보도에 스마트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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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당동 등 행정복지센터에는 디지털 행정게시대를 설치하여 공지사항, 복지정보, 재난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로·황령산 등산로 일대의 노후 가로등은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고, 조명 밝기·점등시간을 스마트 

제어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거리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의 행정 체계는 ‘데이터로 예측하고, 기술로 대응하는’예측 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남구를 

한 단계 진화된 스마트 도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3. 주민참여 ­ 지속가능 공동체의 엔진

마지막으로, 남구의 회복력은 기술보다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남구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주민배심원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청년정책네트워크’, ‘아동정책꾸밈단’ 등 주민참여 구조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민선8기부터는 주민배심원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주민이 공약사업의 이행평가와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주민의 눈으로 발굴하고 이를 구정 개선과제에 

반영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으로 이어지는 참여 행정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정기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청년과 아동 역시 이제는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담(談)

장 토크콘서트’ ‘남구 청년 소셜리빙랩’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청년 주도형 거버넌스’를 실현했습니다.

놀이터 안전, 교통, 학습환경 등 생활 현안을 제안하는 ‘아동정책꾸밈단’,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돌봄공동체 

‘손주육아단’과 ‘육아아빠단’, 그리고 보육정책전문가를 통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의 회복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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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구는 사람·공간·시스템이 함께 회복하는 도시, 즉,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기반의 회복력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Ⅲ. 맺음말

존경하는 여러분!

회복력은 위기를 견디는 힘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화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남구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주민참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회복력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대한민국 회복력 도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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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4-2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수원
 ○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3차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2014, 2018, 2022)하고 202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을 주도

(2020)

 ○ 자체 구축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체계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음

 ○ 수원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총 400억 원)되어 사업 추진 중

   - 탄소중립 플랫폼을 통해 시민참여 유도 

 ○ 2023년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

   -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운영 효과 분석 (아주대학교 협력)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분석, 온실가스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지번 단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구축,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지구로운 모임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른 대응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

  ※ 자료 : 강은하(2025),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탄소중립 정책, 두드림 온라인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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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24,294천톤, 경기도는 12.3%, 서울시는 3.4%, 수원시는 0.5% 차

지(경기도 8위)

   - 산업 부문이 포함되어 평택, 화성 등 산업단지가 많은 곳이 1~2위 차지

 ○ 광역지자체 온실가스배출을 비교하면(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원시와 같은 도시 집중형 지역은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61%가 건물에서 배출        

(가정 27%, 상업/공공 34%), 수송 37%, 폐기물 2% 순 (서울도 비슷)

 ○ 수원시의 경우 건물의 경우 가정에서는 절반이 전력 사용, 31%는 연료 연소, 도시가스에서 발생,   

상업/공공건물은 전력 부문에서 81%가 발생

 ○ 수송부문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

   -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6.7%, 전기차 비율은 1.1%에 불과

   - 경유차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등으로 등록대수가 정체

   - 철도와 지하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정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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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보다는 산업(GRDP)와 연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와 연관된 건물, 수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건물, 수송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 및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접근 필요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플랫폼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 이득이 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 필요

 ○ 인구, 소득, 집약도 등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정책발굴 및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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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4-3

도넛 도시에 대한 토론문

신근정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대표

1. 도넛 도시모델의 의미

- 국가부터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목표와 방향은 소극적이고, 실행은 

구체적이지 않아 더디고, 인식과 공감대는 여전히 필요성만을 얘기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을 도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도시계획에서 탄소중립은 부차적인 요소이고, 오히려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임

- 또한 각종 선거마다 정치인들은 인구유입과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약속하며 탄소중립과  

엇박자를 내고 있음.

- 하지만 기후정치바람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신규인구유입을 위한 개발사업보다 

현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1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2025)_충남 결과



186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 이번 도넛 도시모델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개념은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매우 적합하고 중요함. 도시계획 및 도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도넛 도시지표는 다른 도시평가지표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과 평가의 지표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대한민국 도시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음. 

[그림 2] 국토부 훈령 제 1777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 지속가능발전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기본법과 기본계획으로 달성목표와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계획은 국가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지자체 계획도 수립되고, 100여곳의 지방정부에 거버넌스 

조직이 활동하면서 광범위한 조직과 내용을 축적하고 있음.

- 그중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다루는 분야가 빈곤, 먹거리, 성평등과 불평등, 에너지, 소비, 기후변화등 17개 

항목으로 배보람 발제자가 제시하는 도넛 도시와 여러 부분 겹치는 의제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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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도적인 지방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민관협력으로 구성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설정하기도 함.

그림 3 안산시 반월동 지속가능목표(출처 : 더가능연구소)

-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과 국가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은 같지만, 도넛도시는 

기후위기라는 급격하고도 위태로운 도전을 심도깊게 고려하여 자원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도시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지표에서 한발 더 앞선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그동안의 도시지표들이 법적 기반을 갖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국가차원에서 수집,   

발표되고 있는데 반해, 도넛도시는 아직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

존의 평가지표에서 활용되었던 자료들을 참고하여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면 좋을 것임.

3. 도넛 도시지표는 지역간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을까?

- 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는 경제수준, 인구 및 도시규모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에서도 나타남.

- 그중 특히 도시인프라의 차이는 교통격차, 난방격차, 에너지 비용격차, 온실가스배출량과 흡수량의   

격차와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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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역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역량임. 도시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몫이 커지게 되고 이는 도넛도시에서 제안하는 도시의 공공시설 확충이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되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함.

그림 4 탄소중립과 지역의 현실

- 또한 인구감소가 공공시설의 축소로 이어지기도 함. 인구밀도가 낮아지면서 대중교통 축소, 공공시설물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개인의 삶의질을 악화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여러 지방도시들에서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오히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도넛 모델이 도시 자화상을 바탕으로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도시 자화상에 대한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각 도시별 비교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쟁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4. 도넛 도시모델이 안착되기 위한 과제

- 도넛 도시모델이 기후변화시대 도시발전모델로서 의미있고, 확산이 필요하다면 탄소중립계획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앞서 소개한 국토교통부 훈령의 평가지표나 지방정부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생태한계선이라는 기준선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정책토론의 장을 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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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기존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나 국토부의 도시평가에 경제성장과 인구확대 지표가 들어가는 등 

현재의 기후위기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를 수정할수 있을 것임.

- 또한, 기존 도시계획 연구자 및 지속가능발전 활동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함.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도넛모델의 적용과 활용에 결합함으로써 도넛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여러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계획에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행정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점검 지표가 중요함. 또한 역할구분도 중요함.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미국, 유럽등의 다른 나라와 달리 권한과 역량이 더 제한적임. 의욕적인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국가의 위임범위가 좁아 제대로 효과를 보는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특히 규제의 경우).

- 노원과 보령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권한과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기도 하였으므로 두 도시의 도넛 

모델이 성공한다면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임. 이를 위해 두 도시의 실행에 시민사회가 적극 지원하면  

좋을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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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
- 로컬아젠다 21 빈과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 몬트리얼로부터의 교훈 - 

이현성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I.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 의제

‘복합 위기의 시대’

오늘날 도시와 지역은 기후재난, 팬데믹, 사회적 불평등, 고립,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예기치 않은 복합적인 

변화 위기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인 공공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단순한 미적 개선을 넘어, 공공 및 

민간 부문 단체가 당면한 사회적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침이나 수단을 구체화하는 정책적 역할로 확장 

되고 있다. 

디자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 과정 또는 조형적 결과로서 정의되는데,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의 범주는 물리적 구성요소(가로·광장·공공건축·사인·조경·조명·가구), 서비스   

설계(정보·접근성·경험), 거버넌스 구현(참여·관리·운영)등 결과물과 과정의 전략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디자인적 방법론을 공공 의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책 디자인의 

핵심이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 확장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 위기에 대응하며 실천적 전략으로 축적해 

가고 있지만,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론을 

구축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대 도시는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공공 

디자인이 어떻게 도시의 시스템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회복력을 공공디자인의 핵심 가치이자 성과 지표로 재정의하고, 이론적 토대, 원칙, 

프로세스, 평가 기준, 사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실행 가능한 공공디자인 

언어를 정책, 실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회복력 의제’

회복력은 "충격과 변동을 흡수·학습·적응·변형하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능력"으로 정의 된

다. 여기서 시스템은 장소(거리·광장·공원), 서비스(이동·안전·정보), 커뮤니티(관계·거버넌스)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회복력이 단순한 기존 가지고 있던 물성적‘원상복구’가 아니라, 위기를 계기로 더 나은 상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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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력의 해석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을 결과물과 과정의 전략들을 포함

하는 포괄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도시의 다양한 회복해야 할 요소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대체 가능성과 

적응방법을 미리 설계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결국, 회복력 의제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디자인의 목표이자 

운영 원리이다.

‘의제1_몬트리올 2030 아젠다’

도시 의제를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지정된 캐나다 몬트리올을 살펴보면 디자인 및 건축 

분야의 품질을 위한 몬트리올 2030 아젠다(Montréal 2030 Agenda for Quality and Exemplarity in 

Design and Architecture)가 있다. 이 의제는 몬트리올이 직면한 기후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중대한   

생태적 및 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도구이자 지침이다.

몬트리올 2030 아젠다가 추구하는 디자인 및 건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첫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 목표로 삼아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재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의 참여를 촉진하는 관행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창의성 및 혁신 (Creativity and 

Innovation)이 있다. 또한 이를 기조로 몬트리올 추구하는 도시의 비전은 6가지로 제시된다.

• 모두에게 건강과 웰빙을 제공하는 도시.

• 더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다원적이며, 포용적인 도시.

• 더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도시.

•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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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문화적으로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도시.

• 더 기후 회복력이 있는(Climate-Resilient) 도시.

몬트리올 2030 아젠다에서는 디자인과 건축이 기후 변화와 위기에 더욱 회복력 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6가지 디자인 품질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몬트리올의 사례는 회복력이 단순히 기후 환경 

복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5가지 품질 차원(환경, 경제, 문화, 형평, 건강)을 통합하는 기초 시스템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의제2_로컬 아젠다 21 빈’

Local Agenda 21 Wien(LA21 Wien)은 UN‘아젠다 21’의 철학을 오스트리아 빈의 지역에 맞게 재설계한 

것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포용적 도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빈의 장기 도시 정책 비전인 

‘스마트 시티 비엔나’ 및 2030 SDGs, 2040 기후 중립 목표와 일치한다. LA21 Wien의 실천적 방안은 

동네(Grätzl)단위에서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시민참여·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성공은 효과적인 정책 전략과 거버넌스 모델에 달려 있다. LA21 Wien 핵심은 도시의 

취약성을‘행정–시민–민간’의 협력으로 진단하고, 저비용·고효과의 소규모 실험을 빠르게 실행–평가–확대하는 

운영 거버넌스에 인것이다. LA21 Wien은‘작은 실험을 빠르게, 투명하게, 함께’라는 방식으로 지역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전력으로써 회복력 의제를 생활권 수준에서 설정하고, 실험–학습–확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일상적 안전·안심·연결을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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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략

‘의제와 공공디자인’ 

‘몬트리올 2030 아젠다’와 ‘로컬 아젠다 21 빈’은 선진화된 도시들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의제가 공통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은 회복력으로써 그 의제를 구현하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공공디자인이 지녀야 할 

회복적 전략의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다.

‘몬트리올 2030 아젠다’에서는 도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좋은 디자인은 미적, 기능적, 상업적으로 잘 작동하여 삶을 개선하고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 Design)을 의미한다.

좋은 디자인은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실현된다

• 지속가능한 디자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낳는 디자인.

• 창의성과 혁신의 결합 과정: 아이디어(창의)와 실행(혁신)을 연결하여 시민에게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

• 공공가치투자: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낳는 공공 투자.

• 좋은 디자이너와 좋은 클라이언트의 협업: 숙련된 디자이너의 역량과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행정가의 협업을 통한 실현 가능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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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회복력’ 

회복력은 사회(Social), 생태(Ecological), 기술(Technological)등과 같은 영역에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공공디자인 또한 도시 공간 인프라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인프라를 

넘어 회복력에서 중요한 것이 장소성과 경험인데 심리적 안전감 낯섦을 완충하는 친숙성, 그리고 서사성이 

높은 공간은 위기 시에도 공동체 결속과 같은 무형적 회복력을 돕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회복력은 공공–민간–시민의 공동 관리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되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규칙, 역할, 프로토콜을 함께 만들어 내는 도구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몬트리올의 의제를 기반으로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주요 요소들은 다음 8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디자인원칙 개념 및 목표 내용 및 전략

적응성
(Adaptability)

모듈, 가변성, 임시/상설 전환이 
용이하도록 설계 .

유연한 모듈식 디자인, 새로운 필요에 대응 
가능한 디자인 

(예: 팬데믹 상황에서의 적응 응용성).

복합성
(Multi-Function)

핵심 기능외 다중 복합 기능 확보 
상황 대응형 디자인

복합기능을 통한 적응성 강화

포용성
(Inclusivity)

연령·능력·언어·문화 스펙트럼을 
고려한 접근성·사용성 확보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적용 , 무장애 동선, 
감각 약자 배려 디자인 .

지역 순환성 
(Locality)

지역 네트워크를 우선하는 짧은 
공급망 구축 .

지역 일자리, 지역 재생자재 사용, 
유지관리 바우처 .

자연 기반 
(NbS)

빗물·바람·그늘 등 생태계 서비스 
활용으로 미기후 안정화 .

레인가든 , 수목 캐노피 , 토종 식재 .

명료한 정보
(Clarity)

평상시–위기시 전환 가능한 다중 
채널 사인·신호 구축 .

비상 모드 전환형 스마트 사인 , 고대비 
팔레트 적용 .

유지관리성 
(Maintainability)

수선 용이한 구조, 표준화된 부품, 
시민 참여형 관리 시스템 .

모듈 보수 시스템, 시민 운영 매뉴얼, 
유지관리 예산 사전 계상 .

학습성
(Learnability)

사용 자체가 교육이 되는 인터랙션 
(예: 시민 훈련, 데이터 피드백).

재난 체험형 가구, 학습 루프 구축, 운영 
데이터 공개 .

‘회복력을 위한 디자인전략’

회복력 공공디자인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의 네 관점에서 다양한 디자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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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회복력 디자인

환경 회복력 전략은 생태적 책임, 탄소 중립, 자원 순환 경제 실현을 포함한다.

• 그늘·통풍·투수 유도: 수목 캐노피, 바람길 조성, 투수 포장으로 열섬을 저감.

• 물 순환 회복: 레인가든, 저류·침투 시설을 통해 지표수 흐름을 복원.

• 생물다양성 패치: 토종 식재, 미세 서식처 조성, 야간 조도 관리를 통해 도시 생태계를 강화.

• 자원 순환: 재활용 가구, 지역 재생자재를 사용하며 모듈 보수 시스템을 도입.

- 사회 회복력 디자인 

사회적 회복력 전략은 공동체의 안전, 상호부조 네트워크, 포용성을 강화한다.

• 심리적 안전: 시야 확보, 적정 조도 유지, 도움 요청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해 불안감을 감소.

• 상호부조 네트워크: 주민 자치 툴킷, 비상 연락 체계, 생활권 거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연결을 

강화.

• 접근성/보편성: 무장애 동선, 다언어 표기, 감각 약자 배려 설계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포용성을 확보.

• 생활 리허설: 재난 체험형 가구, 평상시 프로그램의 비상시 전환 계획을 통해 사용자들의 학습성을 

향상.

- 문화 회복력 디자인 

문화적 회복력 전략은 장소성 기반의 서사성을 높여 공동체의 결속을 돕는다.

• 장소성 스토리텔링: 역사·기억 자산을 표층화한 해석·표지를 활용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

• 참여형 예술/제작: 시민 제작 워크숍, 지역 작가 협업을 통해 커먼즈 운영에 기여.

• 의례/축제 회복: 계절 행사, 마을 의식, 회복 스토리의 시각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 교육·미디어: 학교, 도서관, 공원을 연계한 학습 루프를 구축.

- 경제 회복력 디자인 

경제적 회복력 전략은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유지관리의 지역화를 유도하고, 위기에 유연한 상업 모델을 

지원한다.

• 지역 일자리: 유지관리, 제작, 운영의 지역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 회복탄력적 경제: 이동형/팝업 상점을 지원하고, 위기 시 필수품 제공 기능으로 전환 지원.

• 비용–편익의 다중 가치화: 건강, 안전, 사회 자본의 편익을 계량화하여 디자인의 공공가치투자.

• 금융·관리 모델: 책임 분담, 사회적 공헌(CSR), 공공 예산의 혼합 재정 모델을 구축.

- 기타 회복력 디자인 

• 행동 기반 안전 디자인: 시선·동작 유도형 바닥 패턴, 군중 밀도 피드백 조명, 위험 영역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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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시스템을 적용.

• 심리·정서적 안전 디자인: 낯섦을 감소시키는 랜드마크·색채 규칙성, 재난 트라우마 완화 경관·  

음향·쉼터를 조성.

• 포용·보편 디자인: 유모차·휠체어·고령 동행 동시 고려, 촉지도·촉각 사인, 유니버설 UI를 도입.

• 기후 적응형 가로·광장: 모듈 캐노피(일사–우수 대응), 침수 고립 방지 데크, 그늘–물–휴식 통합 

시설.

• 커먼즈 기반 운영: '도시 돌봄 반상회', 공간 사용권 공유, 시민 유지관리 프로그램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을 구축.

‘회복력을 위한 디자인전략_거버넌스’

LA21 Wien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기여하며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과 SDG 13 

“기후 변화 대응”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실행된 지역회복력을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분권화된 참여형 전략

시 전체 중앙 계획이 아니라, 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Local Agenda 21 District)로 별도 실행된다. 

예산은 약 4년 주기로 약 44만 유로가 투입되며, 시 예산 50%와 구 예산 50%가 매칭되어 운영된다.

• 시민 참여 공동 창작 전략 

주민-정치-행정 간 협력 시스템인 ‘마을 실험실(Gratzllabore)’과 같은 주민 실험실을 운영한다.  

‘마을 실험실(Gratzllabore)’은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발언권을 증진하며, 협력적 창조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 의제 통합 전략

스마트 시티 빈 전략과 SDGs 목표를 행정 전반에 통합하여, 시 환경국(MA22)이 지속가능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도시 정책 평가에 성과지표를 반영한다.

빈의 회복력 및 포용성 전략은 ‘마을 오아시스(Grätzloase)’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는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동 설계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직접 주차 공간이나 보행로 등을 녹지·공원형 공간으로 

바꾸는 참여형 프로젝트이다.

• 미기후 및 환경 개선: 울창한 식재와 태양광 관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늘 및 냉각 효과를 제공 

하고 더 나은 미세 기후를 조성함으로써 기후 회복력 요소를 포함한다. 350개 이상의 그린 파크렛이 

실현되었으며, 모듈형 파크렛을 신청하여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사회적 연결성 강화: 소비 없는 만남 공간, 소형 쉼터 조성, 이웃 만남 공간 등 다기능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한다.

• 도시 계획과의 연계: 이 프로젝트는 15분 도시(15-Minute City) 구현을 위한 보행, 자전거,   

공공 공간 재배분 전략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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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을 위한 디자인전략_스튜어트십’

몬트리올 2030 아젠다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가 기후 변화 및 위기에 더 회복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공평하며,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몬트리올의 디자인 품질의 6가지 핵심 

차원은 회복탄력성, 환경, 경제, 문화, 형평과 포용, 건강과 복지이다. 이 중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유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다른 5가지 품질 차원(환경, 경제, 문화,  

형평, 건강)을 통합하는 기초 시스템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몬트리올은 임시 거리 디자인 프로젝트(Temporary Street Design Projects in Montréal)를 통해 도시 

회복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도시 회복력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급성 충격 유형에 관계

없이 주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일시적인 생활 환경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개발 솔루션을  

시험할 기회를 포착하는 집단적 능력을 의미한다.

- 기후 영향 완화 및 환경 적응

• 냉섬 조성: 폭염기 보행자의 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회복 시간을 단축. 연속형 옴브리엘(차양)  

설치, 밝은 컬러 팔레트 활용, 미세 분무 노즐 존 배치와 같은 분산형 냉각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

• 자연 기반 솔루션 (NbS): 물 순환 관리를 돕기 위해 광범위한 식재 공간을 통합하여 하수도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저감. 물이 덜 필요하여 가뭄에 강한 토종 식재를 선택 및 CO2 포집을  

돕는 식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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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및 공간의 적응력 확보

• 가변·이동형 모듈: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이나 다양한 수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디자인을 강조. 표준화된 모듈 및 조인트 시스템과 퀵 릴리스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속한 

분해·조립을 가능하게 하여 설정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저탄소 및 재사용 전략: 지속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계절 프로젝트에 

활용. 모듈형 시스템은 현장 설치·철거 작업 시간 및 인건비를 약 30% 증대시키고, 물류 비용과 

탄소 발자국을 동시 절감하는 효과. 기존 가구를 지역 장인·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새롭게 재생시킴

으로써 자재 비용과 내재 탄소를 절감하고 장소성을 강화.

- 포용성 및 접근성 

• 통합적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며, 온타리오 거리 사례처럼 시각 장애인이 길을 

찾기 쉽게 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도입하여 신체·감각·인지 접근성을 통합.

• 인체 공학적 가구: 다양한 체형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가구를 사용한다. 특히 자주 휴식이 필요하거나 앉고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팔걸이가  

있는 등받이 벤치와 충분한 밑 공간을 갖춘 인체 공학적 좌석 표면을 설치.

• 일상 기후 대피 지원: 극단적 기후 상황(폭염·한파)에서 취약계층이 피난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회복력을 향상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디자인 역할. 퀘벡의 '보르네오'

프로젝트와 같이 소화전에 부착하여 성인,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이용 가능한 음수대로 

변환해주는 장치 또한 일상적인 건강 위험을 줄이는 해결책.

• 세대 간 통합: Ontario en fête 프로젝트처럼 공공 공간은 세대 간 만남과 놀이, 휴식에 적합  

하게 조성되어 젊은이와 고령자층 사이의 통합적 사용을 통해 즐거움과 대화의 순간을 제공.

- 경제적 성능 및 매력도 강화

• 사회적 활동 복합 용도: 디자인은 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놀이, 휴식, 문화, 안내 등 생활 기능을 

추가하여 '완결형' 거리 경험을 제공. 방문자 체류 시간 증가와 더불어 상권 내 순환 동선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적 회복력에 기여.

• 정체성 및 랜드마크: 새로운 정체성, 명확하고 눈에 띄는 시각적 표식 및 흥미로운 장소 하이   

라이팅을 통해 지역의 매력도를 향상. 공공미술 조형물이나 타이포그래피 배치로 장소 인지도   

확산을 유도.

‘회복력을 위한 디자인전략_시스템’

회복력 디자인의 실현은 객관적인 측정과 제도적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회복력을 공공디자인의 핵심   

목표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 회복력 영향평가(Resilience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설계 초기 단계부터 회복력 요소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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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예산의 사전 계상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여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해야 한다.

• 시민 유지관리 프로그램 또는 지역 기업 CSR 매칭 등 하이브리드 재정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 도시, 학교, 공원을 연계하는 회복력 교육과정 상시화가 필요하다.

• 실패 사례 공개와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설계 루프(Learning Loop)를 제도화해야 한다.

• 교육·역량 강화 로드맵을 통해 공무원·디자이너·시민 대상 공동 교육, 스튜디오 기반 PBL(실측– 

프로토타입–현장 실험–평가), 그리고 도시 간 회복력 디자인 레지던시·펠로십 등 국제 교류를   

포함해야 한다.

Ⅲ.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 문화

‘도시 회복력 문화 확산’

사악한 문제를 위시한 오늘날 도시와 지역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인 공공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력(Resilience)은 공공디자인의 핵심 가치이자 목표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회복력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로컬 아젠다 21 빈과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  

몬트리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몬트리올 2030 아젠다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도시 디자인 품질의 6가지 핵심 차원 중 하나로 설정

하여, 환경, 경제, 문화, 형평, 건강 등 다른 품질 차원을 통합하는 시스템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초로  

삼았다. LA21 Wien은 회복력 전략을 동네(Grätzl) 단위에서 실행하며, ‘행정–시민–민간’의 협력을 통한 

운영 거버넌스를 핵심으로 지역의 일상적 안전과 연결성을 강화했다.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은 환경 회복력, 사회 회복력, 문화 회복력, 경제 회복력의 구체적 지향점 구축을 

통해 전략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회복력을 공공디자인의 핵심 목표로 제도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인데, 디자인을 통한 회복력 영향평가(Resilience 

Impact Assessment), 디자인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예산의 사전 계상 및 시민 유지관리 등의 하이브  

리드 재정 모델, 디자인 실험을 통한 공공가치의 실증 사례 공유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유루프

(Learning Loop)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넘어 회복력을 위한 실천방안의 도구로서, 제도적·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복합 위기 시대의 도시 회복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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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함께 건너는 힘
- 회복력과 시민사회1)

Strength to Cross Uncertain Times Together 
- Resilience and Civil Society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소장

1. 불확실성의 증가와 위험 사회

21세기에 들어 우리의 일상은 서로 얽힌 복합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산불·홍수·가뭄·폭염 

같은 기후재난과 에너지·식량 불안, 인구 구조의 변화, 양극화, 청년·중장년 자살률 악화,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불러온 새로운 위험 등, 서로 얽힌 위기의 풍랑을 겪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압축적인 양적 성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생태적·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양극화뿐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가 붕괴되고, 불안이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고 있다(이승원, 2016).

그 결과, 현대의 위기는 과거 개발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여러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장시간 마비된 사건은, 단일 사고와  

피해가 여러 공공서비스로 연쇄 전이되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복합적 원인이 상호작용

하면서 자연·환경·기술의 경계가 흐려지고, 피해가 연쇄적으로 증폭되는 양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식량·보건·생태계를 연쇄적으로 뒤흔들고,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과 생계, 지역 경제의 

불안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복합성과 연쇄성, 그리고 대규모 피해의 특성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만든다. 이런 조건에서는 완벽한 

사전 통제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대규모 재난 앞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무력감도 커지고 있다. 결국 

‘위험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어떻게 함께 위험을 다루고 견디는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잡계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 교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기와 재난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예측 가능성과 선형적 사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 지식에 기댄 전통적 사후 복구 패러다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워커 외, 

2015). 회복력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수를 인정하고, 교란을 흡수·적응·전환하자는 데 있다. 예방  

1) ‘회복력’은 resilience의 번역어로, 본문에서는 두 용어를 병기, 혼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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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면, 함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환을 세계적 담론과 접속해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에서 적응성과 회복력의 시대로의 대전환” 

(리프킨, 2022)을 촉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줄리아 토머스는 “인류가 처한 위기는 우상향의 신화에

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희망은 성장에 근거한 자유와 정의에 있지 않으며, 좀 더 큰 형평성에 기반을 

둔 친절과 회복력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23).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는 이유는, 복합위기의 파고 속에서 기술과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지점을 메우는 힘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 아니라 대구 지하철 화재, 포항 지진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주민의 경고와 생활지식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때 재난은 사회적 비극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재난이 단순히 자연재해나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의 부재와 사회적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회복력은 기술적 대비책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위험을 함께 인식하고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조직화된 역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회복력의 주체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과연 회복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2023년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초대형 재난 이후 한 아파트    

공동체가 ‘내부자’의 생존을 명분으로 외부자를 배제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이는 재난의 윤리학이 흔들릴 때 ‘우리’와 ‘타자’의 경계 긋기가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재난은 자연재해에 의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력이 ‘배제의 견고화’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닌 ‘공존의 복원’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숙의와 신뢰, 참여와 연대를 축으로 한 사회적 역량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본 발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왜 시민사회가 회복력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학습과 숙의, 사회적 자본, 다핵형 거버넌스라는 회복력 원칙 속에서 이를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여러 국가에서 관찰된 시민사회의 대응을 토대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회복력의 개념과 다원적 이해

1) 회복력 개념의 기원과 확장

회복력(Resilience)은 생태학자 홀링(Holling)이 1973년에 발표한 「생태계의 리질리언스와 평형」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논문은 가문비나무좀벌레(spruce budworm)와 생태계의 복원력에 관한   

연구로, 캐나다와 미국의 산림 당국이 가문비나무좀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하면서 다른 곤충과 

새, 포유류까지 죽임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다루었다. 홀링은 자연이   



206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스스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회복력 사고의 시초가 되었다.

회복력의 본래 의미는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다’, ‘다시 튀어 오르다’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눌리거나  

늘린 뒤 본래 모양이나 위치 등으로 다시 튀어 오르거나 돌아가는 능력(탄력성)을 말하며, 힘이나 정신,  

좋은 기분 등을 신속히 회복하는 능력, 즉 시스템이 변수가 많은 환경을 견디고 살아남는 능력을 재는 척도”

(메도즈 2022)이다. 이는 ‘메짐성’과 ‘경직성’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다.

회복력은 분야별로 공학적, 생태적, 사회적, 사회생태적 회복력으로 구분된다. 공학적 회복력은 손상이 가해

졌을 때 시스템의 안정성(균형상태)을 위해 원래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생태적     

회복력은 공학적 의미처럼 ‘원래 상태로의 복귀’에 주목하기보다는, 충격이나 변화 속에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능력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사회적 회복력은 “혼란 속에서도 본래의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Walker et al. 2004), 생태학적 회복력과 이론적 기반을 공유 

하면서도 사회적·정치적 변화와 충격 요소를 함께 다룬다(서지영 외 2014). 즉,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가  

사회적·정치적·생태학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외부 충격과 위험을 다루는 능력을 포함한다.

사회생태적 회복력은 공학적, 생태적, 사회적 회복력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각각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충격과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인간은 사회시스템과 생태시스템의 일부로서 두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사회생태시스템(SES)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작동하는 복잡적응계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생태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예측이 어렵고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통제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복잡계 과학을 전제로 하는 사회생태적 회복력은 기존 상태로의 유지를 포함하되, 단지 균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안정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스템 환경에서 자기 조직화, 학습,   

혁신을 통해 적응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Gunderson & 

Holling 2002; Walker et al. 2004; Resilience Alliance 2005; Folke 2006). 즉, 사회생태적 회복력은 

시스템이 충격이나 변화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스템이 회복력이 강화된 방향으로 

적응하고 재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Session 5. 회복력 도시를 위한 공간과 시민(Space & Citizen)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MRC in Busan  207

<그림1> 사회생태적 회복력 개념

출처: Folke(2006)와 전대욱(2022) 내용과 그림 참고하여 재구성

2) 복잡계에서의 적응과 전환

그렇다면 시스템이 회복력이 강화된 방향으로 적응하고 더 나은 재조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가능

한가? “적응력은 외적 자극과 내적 변화를 적절히 조절하여 기존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Pisano 2012; 하현상 외 2014: 417)을 말한다.

적응력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므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능력까지 포함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생태시스템

에 대한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교란을 흡수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점차  

끊임없는 변화와 비선형 역학, 느린 변수와 빠른 변수의 상호작용, 불확실성이 내재된 복잡계에서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견고성의 완충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Folke 2006; Bento & Couto 

2021). 복잡계는 경로 의존성, 여러 임계값, 체제 전환의 공존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스템 역학에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회복력을 지나치게 규범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Bento & Couto 2021). 회복력은 “정적 특성과 관행이 아닌, 예상치 못한 사건을 예측·대응하며 적응하는 

메타 역량”으로 간주된다(Bento & Couto 2021).

이처럼 진화론적 시각에서 회복력은 단순히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나 지속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의 변화·혼란·충격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진화나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Folke 2006; 하현상 

외 2014: 417 재인용). 적응력과 전환 능력은 사회생태시스템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조직화, 학습 등 사람들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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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자기 조직화 능력은 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적 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식의 공동 생산을 촉진하는 과정과 관련된다(Bento & Couto 2021). 즉, 에이전트를 어떻게 

조직하고 집합적 행동을 생성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적응적 시스템 구조를 진화시킨다.

3. 시민사회가 만드는 도시 회복력의 조건

도시 공간은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 자체와 도시적 생활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따르면 도시는 단순히 공간을 조금씩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토지와 부동산뿐 아니라 공간 자체가 교환가치로 변형된다(마이어 2023: 103). 쇼핑몰, 민자 철도, 오락센터 

등은 사적 이익에 따라 통제되는 준공공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주민과 방문객은 모두 거대한  

시장 지향적·소비 지향적 스펙터클 속에서 단순한 ‘엑스트라’로 축소된다고 그는 지적한다(마이어 2023: 

103).

공공 공간의 사유화와 도시의 중심–주변 구조는 도시 접근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한하고, 경제적 착취를  

심화시킨다. 도시 자원에 대한 접근은 메트로폴리탄 엘리트가 통제하고 전유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생산성 

또한 제약을 받게 된다(마이어 2023: 104-105). 그 결과,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질 가운데 하나인 예상

하지 못한 만남과 비계획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이러한 착취적 구조 속에서 도시는 공공성을  

잃고 위기에 취약한 체계로 변모한다. 따라서 도시에 내재된 위험이 매우 유기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며,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을 통한 전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회복력(resilient city)과 도시의 권리(Right to the City)는 모두, 시민이 도시를 단순히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삶을 스스로 조직하고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만난다.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의 권리2)는 단순한 공간 접근을 넘어, 현대 도시의 위기를 새로운 대안을  

상상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 세계를 창조할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마이어 2023: 108).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상상을 실현할 시민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집단 학습(collective learning)을 전제로 가능 

하다.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며,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이 곧 회복력의 조건이다(Norris et al. 2008: 138). 이처럼 학습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기 위한 토대인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때, 

공동체는 충격을 흡수하고 변화를 학습하며, 적응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2)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1960년대 프랑스의 급격한 도시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포드주의의 부상과 케인즈식 
복지국가의 확장,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기능주의적 도시 재구조화는 일상생활의 근본적 현대화를 가져왔고, 르페브르는 이를 
‘도시의 위기’, 즉 일상생활의 동질화, 공학화, 식민화로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는 베트남전쟁, 차별과 소외, 도시 정체성의 파괴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슈미트 202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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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힘을 얻게 된다.

결국 도시의 권리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이 능동적 행위자(agent)로 서는 조건이며, 

회복력은 그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집합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 요소로 학습, 다중심 거버넌스, 능동적 행위자의 

역량,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

사회생태시스템의 지식은 불완전하다. 관리 또한 불확실성을 지니며, 변화와 돌발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다양한 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리질리언스  

(회복력)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 역량의 핵심 토대는 ‘학습’이다. 사회생태시스템은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충격이 잦지만, 피드백을 통한 정보 교환은 결국 학습의 형태로 작동하며 리질리언스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보 교환과 학습을 통해 위험과 위기를 진단하고,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

할지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학습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기억, 사실, 기술, 방법의 습득과 의미의 이해·추출, 그리고 현실 해석 및 

재해석을 통한 지식의 수정과 창출 과정을 의미한다(빅스 외 2023: 231). 빅스 외가 말하는 학습은 사회

생태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지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가치를 재평가하며, 시스템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빅스 외 2023: 228).

여기서 ‘기억’은 과거로부터 쌓아온 외부 충격 대응법이 세대를 거치며 학습으로 전수되어 리질리언스를  

강화한다(Davidson 2010: 1141). 이와 함께 전통적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통합은 외부 충격에 보다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Berkes and Ross 2013). 특히 사회생태시스템에서 다양한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 전통적·지역적 지식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을 우선시할 경우, 회복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빅스 외 2023: 241). 예를 들어 캐나다의 마을 주민들이 대구 어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 대구 어장이 붕괴된 사례가 있다(빅스 외 2023).

빅스 외(2023)는 학습의 효과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장기간 실험과 모니터링을 통한 느린 변수와 문턱 등 관리

•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상호작용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

•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 정보의 대칭성과 투명성 확보

• 갈등 관리와 다양한 세계관의 공유와 협의(합의)를 위한 환경 조성

• 학습 시간과 비용 등의 자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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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행 방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장기적 실험과 모니터링을 통한 느린 변수와 문턱 관리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느린 변수(slow variable)’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화하지만, 일정 수준(임계값· 

threshold)을 넘으면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말한다. 이른바 문턱을 넘어 

다른 체제로 넘어간 상황을 가리킨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던 요소가 어느 임계값을 넘으면 체제 

전환이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리질리언스 관리에서 빠른 변수만 대응하면 당장 위기는 피할 수 있어도, 

느린 변수가 임계값을 넘어가면 시스템이 갑자기 다른 상태로 전환되어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한다. 

예컨대 토양 유기물 축적량, 종 다양성, 지하수위는 평소에는 천천히 변하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사막화가 

되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 사회 시스템에서도 신뢰, 시민참여도, 제도 유연성이 오랜 기간 약화되다가 

어느 순간 사회적 갈등이 폭발해 사회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프로 노후화, 인구 구조 변화 등도   

느린 변수에 속한다.

느린 변수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축적되어 임계점에 이르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다. 따라서 

리질리언스를 높이려면 느린 변수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물 등 자연환경 요인, 그리고 인구, 사회, 역사, 주택, 산업, 교통, 시설 등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조사와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억, 경로의존성, 공동체 내 신뢰 수준, 지역별 

다른 제도적 배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obinson and Carson 2016; Wilson 2012; 남수연 2018, 

49 재인용). 

느린 변수의 변화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다. 그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민들이다. 따라서 생활 현장의 전문가인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자연·사회·경제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갈등 관리와 함께 시민 간, 시민과 기관 간의 다양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숙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다양한 입장과 이익의 갈등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가치와 세계관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이 바로 회복력 전략에 담겨야 한다.

2) 참여와 숙의

참여는 회복력 관리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 학습 과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리질리언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구축과 이해 공유의    

잠재력을 높이고, 임계점(문턱) 관리와 혁신적 해결책 개발, 학습 촉진, 경험 공유 등을 위한 집단행동의  

기반을 형성한다(빅스 외 2023: 260).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경험적 지식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채로운 생태적·사회적·정치적 견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태시스템 역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Amitage et al. 2009; Folke et al. 2005; 빅스 외 2023 재인용).

또한 참여는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참여형 모니터링은 여론 형성과 집단적 감각   

형성, 실천력을 높이는 학습 과정 촉진, 관리의 성과 제고, 그리고 실질적 관리 목표와 전략에 대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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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다(빅스 외 2023: 265).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3)

• 목표와 기대효과의 명확성

• 참여 대상과 참여의 폭과 깊이에 대한 고려

• 다양한 생태지식을 가진 행위자 참여(경험지식과 과학지식 등)

• 참여자에 대한 보상

• 촉진자와 리더십의 역할

• 참여자의 역량 배양

• 토론과 학습의 기회

• 권력관계 파악과 격차에 따른 불균형 문제 대처

•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과 투명성 확보

• 참여 자원의 마련(재정, 시간, 노력, 전문성, 유연성 등)

앞서 ‘학습’에서 강조했듯이, 지식과 정보 교류나 문제 인식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공통의 목표를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회복력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조직은 이러한 감수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참여와 숙의를 통해 공론장을 형성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다핵형(다중심) 거버넌스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관리 단위, 즉 다층적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학습과 

실험의 기반이 되며, 정책적·제도적 다양성의 원천이자 모듈성과 중복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더 

넓은 수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집단 간 연결을 촉진하며, 자원과 기관 사이의 대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빅스 외 2023: 287-289).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다핵형(다중심)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를 이루며,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다핵형(다중심) 거버넌스는 서로 공식적으로 독립된 수많은 의사결정 중심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양한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대도시 지역의 여러 정치적 관할권 단위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핵형 거버넌스는 하나의 체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Ostrom 

et al. 1961: 831). 다중심 거버넌스는 단순성·간결성·균형이 아니라 다양성·복잡성·변화에 기초한 민주적 

관리 체계로, 관할권의 중첩과 권한의 분산을 특징으로 한다(Ostrom 1973). 반면, 중복된 기능이 없는  

중앙집중형 하향식 거버넌스 구조(단일형 거버넌스, monocentric governance)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그 구조를 형성했던 조건이 급변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변화의 시기에는 오히려 다소  

3) 빅스 외(2023)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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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지저분한’ 구조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워커 외 2015: 231).

다핵형 거버넌스는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로도 설명된다. 기존의 거버넌스가 합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했다면, 적응적 거버넌스는 학습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히 자원을 동원하고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즉, 제도적 동질성

(institutional homogeneity)을 지향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하현상 외 2014: 444-445).

자원 관리 측면에서 다핵형 거버넌스는 공유자원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토의와 공동의 이해를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민관공동생산(co-production)을 촉진한다. 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극은 주로 접근권과 소유권 문제에서 비롯된다. 다핵형 거버넌스는 민관이   

권한을 중복·공유하며 자원을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 관리 차원에서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자원 관리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미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위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 행위자로 자리한다.

4) 사회적 자본

사회생태계에서 리질리언스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위기나 교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구성원의 역량이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그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효능감을 높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 대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Kirmayer et al. 2009; Norris et al. 2008). 이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논리, 죄수의 딜레마 등)를 극복하고 사회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전환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사회생태시스템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험 차이에서 비롯된다.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키는 데 

다양성은 필수 요소이지만, 때로는 문화적·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이러한 딜레마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신뢰(trust), 참여(participation),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 네트워크(network) 등이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으로, 이기주의와 경쟁의 

심화, 단절된 관계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회적 역량이다. 앞서 논의한 학습, 

참여와 숙의, 다핵형 거버넌스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 간, 조직 간, 그리고 개인과 조직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공동체의 회복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Chaskin 2008).

2025년에 발간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대인 신뢰, 자원봉사 참여율, 사회

단체 참여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인 신뢰는 2013년 72.2%에서 다소 감소해 약 62% 내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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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4년부터는 소폭 회복세를 나타냈다. 자원봉사 참여율과 

사회단체 참여율 역시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부의 수치만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인스티튜트(LEGATUM Institute)가 발표한 ‘2023 번영지수(Prospe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상위권(각각 3위, 10위권)을 차지했지만, 사회적 자본은 167개국 중 107위로 매우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162위), 사법 시스템(155위), 군(132위), 정치인(114위),   

정부(111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즉, 제도적 인적 자본을 가리키는 교육 

수준이 높더라도 신뢰와 관계망이 취약한 사회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이는 시민적 역량과 학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핀란드 정부의 『미래 보고서』(2024)는 2045년 세계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신뢰·협력·시민 역량을 사회적 회복력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진행된 ‘미래  

대화(futures dialogues)’ 참여자들은 “사회적 회복력(societal resilience)은 공동의 가치(shared 

values), 공감(empathy), 협력(co-operation)에 기초한다.”4)고 밝혔다. 결국 불가피한 위기 속에서도   

신뢰, 협력, 시민 역량이야말로 사회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 힘임

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림 2> 회복력의 요소들이 이끄는 더 나은 도시로의 전환 경로

출처: Linnenluecke & Griffiths(2010)와 김정곤 외(2017)의 그림을 참고하여 재구성

4) https://valtioneuvosto.fi/en/-/part-i-of-the-government-report-on-the-future-explores-alternative-paths-of
   -development-how-they-will-impact-finland-and-how-to-prepare-for-them?utm(핀란드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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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의 시대, 회복력은 단순히 충격에서 원상태로 복귀하는 힘을 넘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적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 포용성, 참여, 숙의, 신뢰, 연대, 학습과 혁신, 유연성과 같은   

요소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

되고 상호작용하며,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 조직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의 확보는 느린 변수를 악화시키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결국 이러한 회복력의 토대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며, 그것이    

<그림 2>의 빨간 곡선(위쪽 곡선)처럼 우리 사회가 위기를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4. 함께 견딘 시간들: 시민사회가 만든 회복력의 경로

앞선 논의에서 회복력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 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그 힘을 발휘했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일본, 영국 등 여섯 나라의 시민사회 대응을 검토한다. 

각기 다른 정치·사회·문화적 조건에서도 시민사회의 자발성, 신뢰, 협력, 학습, 기술 활용, 제도적 기반이 

어떻게 위기 대응력과 사회적 회복력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브라질 사례를 제외하고는 엄밀한 실증 

주의적 방법론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교적 접근은 시민사회의 대응 경험을 통해 회복력의 실제 

작동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책적·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1) 한국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 활동5)

코로나19 초기 시민사회는 정부 대응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며 위기 대응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2020년 2~6월 사이 약 481만 8천여 개의 마스크, 세정제, 음식료품 등이 사회적 약자와 의료 

인력에게 지원되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3억 원 규모에 달했다. 비물적 지원에도 약 69만 4천 

명이 참여해 마스크 제작, 물품 배포, 격리지원, 상담 및 교육, 방역, 캠페인, 미디어 활동 등을 전개했다. 

초기에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물적·비물적 지원이 집중되었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루는 

여론 형성과 이슈 대응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이 활동에는 1만 2천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전남, 광주, 충남 등은 순지원 지역으로6), 지역에서 받은 것 보다 외부에 보낸 물자가 

많은 순이다<그림 3>. 대구·경북 등 피해가 컸던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며 지역 간 연대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가 많을수록 물적·비물적 지원, 방역, 캠페인 활동도 활발했으며, 이는 

5) 김소연·강세진·류홍번·신권화정·김승순, 2020.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의 보고서를 요약하여 정리함.
6) 순지원은 한 지역 시민사회가 다른 지역이나 내부 단체에 물자를 제공한 총량(지원량)에서 그 지역 시민사회가 외부로부터 받은 

물자의 총량(수혜량)을 뺀 양을 말한다. 즉 순수하게 외부로 지원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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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조직 기반이 대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익활동·민관협치·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에서는 대응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는 지역은   

방역 등 시민 참여형 활동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 위기 대응의 주체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공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메우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 부문 지원, 지역 간 

연대,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발휘했다. 동시에 비영리 조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  

지자체의 정책 환경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림 3> 시민사회 물적 지원의 지역별 순지원 물량 분포

※ 물적지원 방향(파란색 선) : 

가는 쪽 지원, 굵은 쪽 수혜 / 원 크기 : 물량에 비례 / 원 색상 : 노란색(순지원), 붉은색(순수혜)

출처: 김소연 외(202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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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 상파울루 파라이소폴리스의 코로나 19와 회복력7)

상파울루 시내의 인구 약 70,000명 규모 빈민가인 파라이소폴리스는 2020년 5월 기준 해당 지역의 

COVID-19 사망률이 시 전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던 점이 주목됐다. 이 지역은 공공 인프라·보건·위생 

서비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조직되고 대응해 온 경험이 축적돼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위기  

대응 시 ‘즉시 조직화’ 및 ‘새로운 방식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주민협회는 자금모금·구급차 확보, 식사   

배포, 마스크·위생키트를 제공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600여 명 ‘동네 구역 책임자(Street Presidents)’가 

조직되어 약 50가구씩 책임지고 감시, 정보전달, 지원 역할을 했다. 두 개의 공립학교를 격리시설로 전환 

하고, 무료 급식·생필품 배포 등도 신속히 실행됐다. 

위기 초기 신속 대응 이후, 지역사회 내부에서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해 조직 역량이 강화되었다. 사회적 

경험과 기억이라는 피드백 루프와 학습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 다만 기부 감소나 공공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20년 9월 이후 사망률이 다시 상승하는 등 지속가능성에는 한계도 나타났다. 연구는 위기 

대응에서 단순히 회복(기존 상태로 복귀)만이 아니라 ‘변화와 재구성(transformability)’이 포함된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정책입안자들은 지역사회 내부의 조직역량,  

신뢰 자본, 자율적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하며, 위기 이후의 “이전 상태로의 복귀”만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도약(better-than-before)”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3) 필리핀 - 커뮤니티 팬트리 운동8)

2021년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봉쇄가 지속되고 많은 시민이 식량과 생계의 위기에 처하자, 필리핀 마닐라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곳곳에 ‘커뮤니티 팬트리(community pantry)’를 설치해 위기에 대응

했다. 팬트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은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Give what you can, take what 

you need)”는 단순한 원칙 아래 운영되었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식료품을 기부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분류하고 배포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지원이 지연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  

사회가 스스로 돌봄의 공간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였다. 일부 정부 기관이 팬트리 운영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정치적 압박을 가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는 오히려 더욱 확산되었다. 이 경험은 국가 개입이 

미흡하거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신뢰와 상호부조 경험이 지역 차원의 안전망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발적 대응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7) 본 사례는 노르웨이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벤토와 쿠토(Fabio Bento and Kalliu Carvalho Couto)가 분석한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 파라이소폴리스(Paraisópolis)의 회복력 사례를 요약하여 재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저소득·공공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시 지역사회 내부의 자발적 조직화와 시민행동이 어떻게 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
으로 작동했는지를 행동분석(behavioural) 및 복잡계(complex systems)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동자료와 
주민 리더와 자원봉사자 등 인터뷰와 문헌 분석을 병행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Bento, Fabio & Couto, Kalliu 
Carvalho, 2021, “A Behavioral Perspective on Community Resil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Paraisópolis in São Paulo, Brazil”, Sustainability, 13(3), 1447. 

8) JC Gotinga, “Food pantries for hungry Filipinos get tagged as communist,” Al Jazeera, 2021.04.24.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필자 의견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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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4) 멕시코 - 오악사카의 토착 언어 앱 개발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9)

멕시코 오악사카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은 코로나19 확산기를 맞아, 정부나 일반 언론에서 다루지 않던   

토착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보건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여러 토착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예: 예방 수칙, 증상 설명, 보건 조치)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문자·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음성·시각 자료도 포함했고, 단순히 앱 배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체와 연계한 번역·감수·현지 안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이 포착하지 못한 소수 언어권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완했을 뿐 아니라, 토착 

공동체 내부에서 신뢰 기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도 했다. 이 사례는 기술적 도구 자체보다 

공동체 기반의 신뢰와 현지화된 설계가 정보 불평등을 줄이는 데 핵심임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사회가 정보 

접근성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언어 다양성과 소수 언어권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5) 일본 - 코도모 쇼쿠도의 시민사회 기반 돌봄10) 

전국 지원 조직인 비영리 단체 무수비(Musubie)와 지역 시민들이 운영해 온 ‘코도모 쇼쿠도(아이들 식당)’가 

팬데믹 시기에 결식‧고립 위험 아동과 가구의 끼니‧상담‧교류 공간 역할을 하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

되었다. 학교급식 중단기에는 푸드로스(Food Loss) 완화와 대체 급식 역할도 수행했다. 지역 후원과 자원

봉사 네트워크로 취약 가구를 뒷받침했다. 

무스비의 조사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10,000곳 이상이 운영되며 지역 자원봉사와 기부가 결합된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무스비 연차보고서(Musubie Annual Report 2023, 2025)에도 전국 1만

여 곳 수준과 지역 네트워크 확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례는 식사지원과 관계 회복이 결합될 때 

취약층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시민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가 일상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9) Laken Brooks, “Oaxaca youth create an app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pandemic in indigenous 
languages,” Forbes, 2021.03.30.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필자 의견 보충함.

10)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2239 ; 일본 행복경제사회연구소. ‘코도모 쇼쿠도 운동-일본 지역사회를   

위한 끊임없이 적응하는 지원’(https://www.ishes.org)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 의견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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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교 수와 아이들의 식당 수

출처: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2239/

6) 영국 ­ NHS·자원봉사단체·테크 사회적기업이 함께 앱 기반 NHS Volunteer Responders11)

2020년 3월 영국은 GoodSAM 플랫폼을 통해 단 하루 만에 25만 명 이상이 NHS 자원봉사자로 등록  

했고, 최종 75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고 NHS와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식료품 

배송, 병원 이송, 안부 전화 등 자원봉사가 일상화되었고 NHS 의료 책임자인 스티브 포위스는 ‘이타주의가 

급증(outbreaks of altruism)’하고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12) 동시에 와츠앱·페이스북 중심의 자발적 

동네 상호부조 그룹이 3,000개 이상 생겨 장보기, 처방전 수령, 말벗 등 생활 지원의 촘촘한 그물을 형성

했다. 사후 평가에서도 수십만 명이 실제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국가 플랫폼(검증·배치)과 자율 분산형 동네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대규모 시민 참여가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배치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제공하면 시민사회 역량이 보다 높은 효율로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매칭이 자원봉사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신뢰 자본을 증폭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국가 대응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신속히 공백을 메우며 위기 대응의  

주체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의 빠른 조직화와 유연한 대응은 우연이 아니라, 평소 축적된 신뢰와 

참여, 학습의 결과였다. 기술은 이러한 역량을 확장시키는 매개로 작용했고,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은 단순한 

11) “NHS volunteer responders: 250,000 target smashed with three quarters of a million committing to 
volunteer,” NHS England, 2020.03.29.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필자 의견 보충함. 

12) https://time.com/5809624/250-000-volunteer-nh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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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회복력의 토대를 형성했다. 한편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환경에서는 자조적 연대가 

강하게 발휘되기도 하지만, 그 지속성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사회의 자발성이 

제도적 지원과 결합될 때 비로소 구조적 회복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정책 제언

복합위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 기후재난, 감염병, 돌봄 공백, 디지털 마비 등 서로 얽힌   

위기 속에서 회복력은 단순한 복귀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전환의 역량을 의미한다. 이 역량은 행정의 통제나 

기술적 대비만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 학습, 신뢰, 연대, 자기조직화에서 비롯된다. 앞서 

논의한 회복력의 이론과 사례를 토대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민사회를 위기 대응의 ‘보완자’가 아닌 제도적 주체로 통합 필요성

코로나19 대응에서 시민사회는 정부 대응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위기 대응의 핵심  

행위자로 기능했다. 여러 사례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돌봄, 물자, 정보, 안전 지원을 

가장 먼저 담당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팬트리처럼 정치적 압박을 받거나, 브라질의 지역 자조조직처럼 공공 

지원이 끊기면 지속성이 약화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 사례에서는 비영리단체 기반이 있고, 공익

활동·마을공동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역일수록 대응이 빠르고 넓게 전개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자원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사회의 자발성이 결합된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단순 지원 파트너가 아니라 

위기관리 전략 수립, 예산 편성, 위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공식 주체로 참여시키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이는 하나의 중심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가 중첩된 권한을 가지고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다핵형(다중심) 거버넌스 구축과도 직결된다.

2) 사회적 자본 축적과 강화를 위한 장기 정책 필요

사회적 자본을 장기 인프라로 다루어야 한다. 파라이소폴리스의 ‘동네 구역 책임자’ 조직, 일본의 아이들  

식당 네트워크, 영국의 지역 상호부조망은 모두 평소 축적된 신뢰와 참여 경험이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었다. 신뢰, 참여, 호혜성의 규범, 관계망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위기 대응의 기반 

역량이다. 반대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낮은 연대망, 낮은 제도 

신뢰), 신뢰 격차가 세대·지역별로 벌어지는 현실은 위기 취약성과 직결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뢰, 참여, 

연대의 기반이자 연결주체인 시민사회 조직, 주민 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물리적, 교육적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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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과 참여, 피드백 구조를 내재화한 정책 설계

회복력은 “위험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험으로 보고 누구를 위한  

회복력인지 합의했느냐”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상파울루의 파라이소폴리스 주민들이 위기 초기에 

빠르게 조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스스로 메워 온 경험이 있었다(Bento & 

Couto, 2021). 이러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과 신뢰, 참여 경험이 축적되면서 위기 시 즉시 동원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사회가 지역의 위험을 직접 정의하고, 감지하고, 

대응 방안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느린 변수(예: 인프라 노후화, 돌봄 공백, 신뢰의 침식, 인구

구조 변화)는 중앙의 단기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임계값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만든다. 이 느린 변수를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맡을 수 있도록,  

지역 위험지도 작성, 공동 시나리오 플래닝, 민관 공동평가, 상시 학습 포럼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이를 ‘사전 대비 역량 축적 과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실패와 시간 지연을 허용하는 행정의 

유연성 또한 필수조건이다. 복합위기 환경에서는 정답을 한 번에 맞히는 능력보다, 시도하고 조정하며 전환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4) 디지털·기술 인프라를 시민사회 협력 구조와 연결

멕시코의 토착 언어 보건 앱, 영국의 GoodSAM 기반 자원봉사 매칭, 한국의 생활 밀착형 정보 공유처럼, 

기술은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참여를 가속화하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핵심 도구로 작동했다.   

바로 이 점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대응 경험과 공공의 데이터·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위기 시 

신속한 매칭·지원이 가능한 공공-시민 공동 인프라(플랫폼)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개인과 조직들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숙의·참여 구조를 확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기술은 정부가 명령하고 시민이 수행하는 전달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자발성과 공공의 책임을 동시에 가시화하는 협력 기반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복력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량의 문제이다. 다양성과 포용성, 신뢰와 연

대, 참여와 숙의, 자기조직화, 학습과 전환능력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는 위기의 여백을 메우는 임시 인력풀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함께 건너기 위한 공동 설계자이다. 정

부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 기반과 공적 자원으로 뒷받침하여 

지속 가능한 회복력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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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5-1

강성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청장 강성태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수원시정연구원 김성진 원장님, 함께 자리해주신 홍익대학교 이현성 교수님과   

공공의제연구소 오름의 오현순 소장님,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정수진 기획실장님과 한국섬진흥원 이태겸  

박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포럼의 핵심 키워드인 ‘회복력 도시’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력 도시는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유연하게 진화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시설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차원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도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회복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공간은 그저 무대일 뿐, 그 무대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참여와 애정이며, 기초지자체는 

조력자로서 그 무대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수영구의 자랑거리인 광안리해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다들 잘 아시지요?

이제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명소이자, 사계절 내내 활기가 넘치는 젊음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아니라 ‘광안리 해변’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단순히 피서와 물놀이를 하는 공간이라면, ‘해변’은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공간, 즉, 

시간과 계절의 제약을 극복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이 있는 도시 공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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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는 원래 어촌마을 주민들이 수영을 하던 작은 바닷가였습니다.

1950년대에 해수욕장으로 정식 개장을 하고, 1970년대 간척사업을 통해 백사장이 넓어지면서 도심 속  

휴양지로 발전했습니다.

‘너거 서장 남천동 살제?’ 아마 전국민이 다 아는 영화 대사일 겁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민락회센터와 민락수변공원이 들어서면서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여름 피서지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광안리는 단순히 놀러 오는 곳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활기를 잃고 공간의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여전히 ‘여름의 해수욕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간의 회복을 이끈 전환점은 바로 2003년, 광안대교 개통이었습니다.

총 길이 7.4㎞의 다리가 바다 위에 세워졌고, 밤마다 빛나는 광안대교의 경관조명은 ‘낮에만 찾던 공간’을 

‘밤에도 걷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어서 완성된 광안리해변의 테마거리는 보행로와 조형물, 화단과 벤치 등에 도시적인 감성을 입히고,    

광안리를 ‘사계절, 낮과 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도시 공간이 시간과 계절의 제약을 극복한 회복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도 하드웨어만으로는 회복력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멋진 다리와 잘 지어진 테마거리는 배경일 뿐입니다. 이 공간에 생명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불어넣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수영구는 단순히 광안리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광안리는 행정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 300대의 드론 공연에서 시작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1,000대, 특별

공연에서는 2,500여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광안리를 세계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핑보드 위에서 노를 젓는 무동력 해양스포츠인 SUP와 국제 장대높이뛰기 대회,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수영구청장배 전국 스케이트보드 대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는 광안리를 스포츠 

투어리즘의 중심지로 변화시켰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는 부산 유일의 6년 연속 정부 지정 문화축제인 친환경 광안리어방축제, 한여름밤의 낭만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그리고 해변도로에서 즐기는 스탠딩 콘서트인 발코니 음악회, 

지구 반대편에서도 찾아오는 느린 우체통인 달팽이톡, 사계절 꽃이 피는 광안리해변 프로젝트까지, 광안리

에서 펼쳐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참여로 완성되고 그 참여가 다시 공간의 생명력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회복력의 핵심, 즉, ‘공간을 살리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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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안리는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여년 전 만들어진 테마거리를 새롭게 바꾸는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재정비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OMA가 설계에 참여하는데,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해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광안리의 외형을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라,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도시

를 만들어가는 수영구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광안리해변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시의 공간은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지면, 공간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고정된 공간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공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생명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안리도 계절적인 한계, 시설 노후화 등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더욱 강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광안리는 지난 70년 동안 어촌에서 해수욕장으로, 그리고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지금의 해변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갈 때 도시는 변화에 흔들리

지 않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앞으로도 수영구는 사람들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고 쉼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회복력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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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5-2

변화하는 도시, 불확실성과 회복력 :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역할

이태겸 서울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I. 이현성 교수의 '회복력을 위한 공공디자인'은 현대 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급격한 시대 전환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복력의 재정의와 포괄적 이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회복력을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충격과 변

동을 흡수·학습·적응·변형하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도시화의 

편리성과 윤택함을 유지하면서도, 고립과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21세기 도시의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복력이 단순히 환경적 차원을 넘어, 장소(거리·광장·공원), 서비스(이동·안전·정보), 커뮤

니티(관계·거버넌스)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와 공간의 회복력을 높이고 있는 두 도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회복력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몬트리올 2030 아젠다의 경우, 회복탄력성을 6가지 디자인 품질 원칙(환경, 경제, 문화, 형평, 건강) 중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기후·경제·사회적 도전 속에서 적정한 정책적 선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컬 아젠다 21 빈(LA21 Wien)은 '동네(Grätzl) 단위'에서의 분권화된 거버넌스와 '작은 실험을 빠르게, 

투명하게, 함께'라는 실행 방식을 강조합니다. 파크렛(Parklet) 프로젝트를 통해 주차 공간을 공원으로 변환

하는 방식은 저비용·고효과의 소규모 실험이 어떻게 도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 

니다. 1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현되었고, 단순한 물리적 공간 재조성을 넘어 주민 자치와 이웃 관계  

강화라는 사회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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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를 통해 리질리언스 도시를 위한 적응성, 복합성, 포용성, 지역 순환성, 자연 기반, 명료한 정보, 

유지관리성, 학습성이라는 8가지 디자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회복력 개념을 실제 설계 현장

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포용성'과 '학습성'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한 대응 및 혁신적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가 추구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라는 비전과 “기후·경제·사회적 도전 속에서 적정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볼 점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분산형 정책 결정 구조의 구축이 가능할까?

발제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전략은 국제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인 행정-시민-민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 조합니다. 그러나 한국 도시의 맥락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도시 정책은 상위 행정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회복력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권한과 예산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의 참여구조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파킹렛, 작은 공원 

조성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일상적 참여의 경로를 마련하고, 이러한 참여 경험이 보다 큰  

정책 결정 과정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단계적 참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시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의사결정 기준의   

명확화, 실패 사례에 대한 공개적 검토와 학습,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포용성 구체화를 위한 공간과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라는 비전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설계와 정책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

되어야 합니다. 예로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간을 조성할 때, 고령자,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이주민 등   

다양한 도시민의 필요를 초기 계획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균등한 공간과 정보의 접근성 보장도 중요합니다. 좋은 공공 공간의 확대가 지가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가격 안정화, 임차인 보호, 지역 공동체 보존 등과의 통합적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참여 기회, 정책 결정 과정 등이 모든 도시민에게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책 효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후·경제·사회적 도전 속에서 적정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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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차원 지표의 개발이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량적 지표(녹지율, 시설 접근성, 위험 노출도) 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주민 만족도, 커뮤니티 

강화도, 장소애, 문화적 다양성)를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잡힌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의 단기적 효과를 넘어, 5년, 10년 이상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고, 우의도 변화, 부작용, 

지역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혹 이러한 작은 실험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의 공개적 공유, 교훈의 추출,    

재설계와 재시도의 기회 마련이 도시 혁신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III.  위의 고민을 바탕으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공공디자인 의제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

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실험 플랫폼 구축하는 단계로 현장 사례 공유와 정책 소개를 통해 

리질리언스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디자인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향후에는 논의에서 실천으로의 연결을  

위해, 참여 기초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실험 프로젝트의 실행과 모니터링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인구감소 지역, 과밀 도시지역, 산업 전환 지역 등)에 맞는 회복력  

관련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시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모니터링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축적하고, 국제 사례와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행정·제도적 맥락에 맞는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빈의 LA21 모델이나 몬트리올 2030 아젠다와 같은 사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적   

변용과 창의적 적응이 담긴 협력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  

디자인 거버넌스 실험(주민 참여형, 민간-공공 협력형, 중간 플랫폼 중심형 등)을 의도적으로 다양화하여 

시행하고, 이들 간의 비교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한계, 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한다면, 다른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IV. 발제에서 제시된 공공디자인 전략과 본 토론이 제안 방향은 도시 공간과 시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 공간의 대부분이 일방적 계획되고 시민은 이를 소비하는 관계였다면,  

리질리언스 도시의 모델에서는 시민이 공간의 조형자(shaper)이자 관리자(steward)로서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공간에 대한 책임의 공유하는 것입니다.“누군가의 공간”이 아닌   

“우리의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해야만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한 혁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도시 재개발보다는 일상 속 소규모 개선이 누적되는 방식을 통해 다양성의 수용하며, 모든 도시민의 필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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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동등하게 고려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례, 기법, 모델, 교훈들을 체계화하고 조금씩 실천해간다면, 회복력  

있는 도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컨퍼런스가 ‘완성된 계획이  

아닌 계속 진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디자인 가치들을 실제 정책과 계획으로 구현해

가는 조타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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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5-3

불확실성의 시대, 회복력과 시민사회 
— 제도와 현장의 다리 놓기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1. 회복력, 기술을 넘어 관계의 본질로

오늘날 ‘회복력(resilience)’은 도시정책, 환경, 복지,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력은 단순히 위기 발생 후의 복원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현순 소장이 

지적했듯이,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대에 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견디고 학습하며 변화해 나가는 능력, 즉  

‘사회적 관계의 역량’에 가깝습니다. 회복력의 근간은 기술적인 대비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와 연대, 

그리고 관계의 지속성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력의 본질은 시민사회 현장에서 더욱 절실하게 체감됩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단체, 주민모임, 청년조직,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회복력은 정책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조직과 지역이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2. 불확실성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

현대 사회는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전쟁, 급격한 기술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고 빠른 변화 속도를 보이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된 통제력'이 아닌, 유연하게  

적응하고 함께 배우는 '사회적 능력'입니다. 



232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바로 이 사회적 능력을 사회 내에 내재화하는 구조가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며,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돌봄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학습하는 중요한 방식이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정부나 시장과   

같은 중앙집중식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는 분산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복잡성을 흡수하고,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이 속에서 시민들은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며, 사회 전체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단순히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적응력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민사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행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돌봄의 

공백과 정보 단절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메웠고, 소규모 단체들은 자체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을 예술로 기록하며 공동체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돌봄, 공동모금, 온라인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협력망은 일시적 대응을 넘어 "시민이 먼저 움직이고 행정이 뒤따르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각 지역에서는 '위기 이후의 시민사회' 공론장을 열어 활동가, 연구자,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출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시민

사회의 회복력은 관계의 깊이에서 나오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탱할 구조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회복력의 제도화와 시민사회기본법

최근 아름다운재단이 발주하고 사단법인 시민이 수행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전략 연구」

에서는 시민사회를 정책의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함께 유지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사회 정책은 정권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시민사회의 회복력은 단순히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넘어 법적·재정적 인프라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사회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오현순 소장이 제시한 '사회적 회복력'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민사회의 회복력이 

시민의 참여, 학습,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사회기본법은 이러한 회복력의 사회적 언어를 법과 제도의 언어로 옮겨내는 장치이며,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자율적 역량을 존중하고 지탱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Session 5. 회복력 도시를 위한 공간과 시민(Space & Citizen)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MRC in Busan  233

4. ‘느린 변수’가 축적하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인프라

시민사회는 '활성화'를 단지 단체 지원이나 행사 중심의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신뢰, 학습, 연결과 같은 '느린 변수(slow variable)'들입니다. 이 변수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즉시 보여주지는 않지만, 사회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현순 소장은 회복력을 "함께 건너는 힘"으로 정의하며, 시민사회의 시간은 정책의 시간보다 느리지만, 

바로 그 느린 시간이 사회의 회복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이 느린 변수들은 행정의 지표나 단기 성과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회복력은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라, 이 느린 변수들이 켜켜이 쌓인 '관계망의 두께'에서 자라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정책은 행정의 효율성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관계의 시간'을 존중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신뢰와 학습, 연결의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리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도 사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민사회는 각 지역에서 이러한 느린 변수를 축적하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익활동,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활동가들이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학습공동체와 정책 포럼 등은 모두 관계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중간

지원조직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과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느린 변수가 효과

적으로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장기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느린 변수의 축적은 행정과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실험이자 회복력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중간지원조직과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행정과 사회를 잇는 다리이자,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인프라라고 

할 때,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의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 기구의 연합 및 기능 강화입니다. 단일 기관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지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발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공공과 협력하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 위탁 구조를 넘어선 '시민 주도형 연합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사회 기금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단기 사업비에 의존해 활동하고 있어  

장기적인 기획과 학습이 어렵습니다. 시민사회 기금은 재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돌보는 자율적 경제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회복력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셋째, ‘대동적 접근(⼤同的 接近)’의 확산입니다. 시민사회를 특정 진영이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주체가 공존하는 '열린 생태계'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는 오현순 소장이 강조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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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는 힘”의 구체적인 정책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만 가능 

하며, 대동적 접근은 시민사회가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결국 회복력의 핵심 구성 요소인 '제도', '자원', '관계'를 각각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이러한 논의는 회복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도

이자, 회복력 담론을 실제 정책 구조로 옮겨내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5. 맺음말

불확실성의 시대에 '회복력'은 도시와 사회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이자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력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연결하는 

관계망 속에서 자라납니다. 도시의 회복력은 시민 개개인의 회복력 위에서만 가능하며, 그 시민의 회복력은 

강력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단순히 '마지막 방파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동력’입니다. 그 힘을 제도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사회의 회복력을 법과 정책의 언어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국 회복력은 관계와 제도의 문제이며,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것이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부록1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연구과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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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조사 대상  시군구청 기획예산 담당자

▪  표본수  82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16일(목)

구분 내용

▪  기본정보  소속 기관, 부서명, 직위

▪  대분류

자연재해 등 도시의 급격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대응체계 

기후, 인구, 사회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도시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력 제고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도시 전략 및 성장 엔진 

회복력 도시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시민 연대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기타

▪  중분류

팬데믹, 홍수, 가뭄,  폭염, 한파, 생태계 붕괴, 산업재해, 재난대응체계, 주거불안, 
소득불균형, 인구변화, 고립/단절/외로움, 불안정 노동, 교육 격차, 디지털 기술/ 
에너지 전환, 新성장모델과 적정인구, 공공 공간 설계, 사회적 연대와 시민역량  
강화,기타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Manifesto Resilient Cities Conference 2025)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를 발굴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3.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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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빈도

인구변화 45

新성장모델과 적정인구 28

재난대응체계 24

디지털 기술/에너지 전환 21

구분 응답 수 도시충격 도시스트레스 미래앤진 시민연대 기타

전체 22 49 46 18

지역구분
광역시 5 23 18 7

광역도 17 26 28 11

Ⅱ  조사 결과  

 1 대분류 설문결과 ※ 복수 선택 가능

ㅇ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정책연구과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급격한 변화 따른 도시 

스트레스(Stress)’의 비중이 4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뉴노멀에 대응하는 미래   

엔진(Engine)’ 46건 ‘자연재해 등 도시 충격(Shock)’ 22건, ‘공공 공간 설계 및 시민의 연대 관련)’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건)

2 중분류 설문결과 ※ 복수 선택 가능

ㅇ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정책연구 세부과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인구변화’, 

‘新성장모델과 적정인구’, ‘재난대응체계’ 등의 정책연구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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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단절/외로움 18

폭염 18

공공 공간 설계 15

소득불균형 15

홍수 15

사회적 연대와 시민역량 강화 12

주거불안 12

교육격차 11

가뭄 10

한파 10

생태계 붕괴 8

불안정 노동 7

팬데믹 7

산업재해 4

사회적 갈등 1

Ⅲ  부록(조사표)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서

1. 목적

2025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Manifesto Resilient Cities Conference 2025)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및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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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정보

(1) 소속 기관:  

(2) 부서명:  

(3) 직위/성명: 

(4) 연락처(전화/이메일): 

3. 회복력 도시 관심분야(대분류) 

※ 복수 선택 가능

□ 자연재해 등 도시의 급격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대응체계 관련

□ 기후, 인구, 사회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도시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력 제고 관련

□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도시 전략 및 성장 엔진 관련

□ 회복력 도시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시민 연대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관련

□ 기타 (                                       )

4. 회복력 도시 관심분야(중분류) 

※ 복수 선택 가능

□ 팬데믹  □ 홍수 □ 가뭄  □ 폭염  □ 한파  □ 생태계 붕괴  □ 산업재해  □ 재난대응체계 

□ 주거불안  □ 소득불균형  □ 인구변화  □ 고립/단절/외로움  □ 불안정 노동  □ 교육 격차 

□ 디지털 기술/에너지 전환   □ 新성장모델과 적정인구 □ 공공 공간 설계  

□ 사회적 연대와 시민역량 강화  □ 기타 (                  )

5. 기타(건의사항 등)





부록2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 전환 모색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업무협약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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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자체 단체장

서울

중구 김길성

용산구 박희영

성동구 정원오

동대문구 이필형

중랑구 류경기

성북구 이승로

강북구 이순희

도봉구 오언석

노원구 오승록

은평구 김미경

마포구 박강수

양천구 이기재

강서구 진교훈

구로구 장인홍

금천구 유성훈

영등포구 최호권

동작구 박일하

관악구 박준희

강남구 조성명

송파구 서강석

강동구 이수희

부산

중구 최진봉

서구 공한수

동구 김진홍

영도구 김기재

부산진구 김영욱

동래구 장준용

남구 오은택

북구 오태원

해운대구 김성수

사하구 이갑준

금정구 윤일현

연제구 주석수

수영구 강성태

사상구 조병길

대구

동구 윤석준

남구 조재구

수성구 김대권

달서구 이태훈

군위군 김진열

인천
연수구 이재호

남동구 박종효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 전환 모색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업무협약 지방자치단체

(2025. 11. 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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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자체 단체장

광주

동구 임택

서구 김이강

남구 김병내

북구 문인

광산구 박병규

대전
서구 서철모

유성구 정용래

경기

수원시 이재준

성남시 신상진

의정부시 김동근

안양시 최대호

부천시 조용익

광명시 박승원

고양시 이동환

구리시 백경현

남양주시 주광덕

시흥시 임병택

군포시 하은호

의왕시 김성제

용인시 이상일

안성시 김보라

화성시 정명근

충북
청주시 이범석

증평군 이재영

충남
보령시 김동일

예산군 최재구

전북

익산시 정헌율

정읍시 이학수

남원시 최경식

김제시 정성주

장수군 최훈식

고창군 심덕섭

부안군 권익현

전남

여수시 정기명

나주시 윤병태

구례군 김순호

고흥군 공영민

해남군 명현관

영암군 우승희

무안군 김산

영광군 장세일

경북
안동시 권기창

예천군 김학동

경남

김해시 홍태용

고성군 이상근

남해군 장충남




